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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만호씩 총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5년 까지 약 26만
호를 건설하였다. 현재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선진국 수준인 15% 수준으로 증가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대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 뿐 
아니라 문제의 소지 또한 내포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주택주민과 공
공임대주택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공임대주택의 대
단위 공급은 분양주택주민과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간 갈등과 사회적 배제를 야
기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면서 사회적 혼합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대단위 건설, 공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임대
주택 단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간에서 사회
적 분리현상을 최소화 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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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차원에서 저소득계층 주택의 공간적 
분포와 분리정도를 살펴보고, 현재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
한 사회적 배제 실태를 단지차원에서 조사․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외국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저소
득주거의 지역적 편중화와 집단화를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등 저소득 주
거에 대한 낙인화와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방안을 종합적
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보고서를 내기까지 연구책임자로써 많은 노력
을 기울인 배순석 선임연구위원과 진정수 연구위원, 천현숙 연구위원, 김승종 연
구원, 전성제 연구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또한 해외사례 원고를 훌륭하게 집필
해주신 외부연구진 여러분과 원고 집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자문위원 여러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2006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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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도 증가하면서 이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복
지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구임대주택에 이어 5년․50년공공임대주택
의 공급 그리고 이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
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수준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개선되어 가
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고층아파트
단지의 형태로 분양주택과 혼합 또는 인접하여 개발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주민
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구들이 주로 입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제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들이 개발됨에 따라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저소득주거가 중고소득층 주거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도시의 주거공간에서의 계층 간 양극화가 문제로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에 대한 정책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
의 사례를 조사함에 있어서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제도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
고 각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의 경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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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공임대주택을 대단위 고층임대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입주시켰을 경우 대
부분 부작용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주택들과 과도하
게 분리되어 낙인화와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주거
공간의 계층 간 혼합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거 공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
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원칙과 임대-분양 주택 혼합방식, 저소득계층 주거
지원 방식,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과 공공임대주택 단지 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정책당국자들이 관련 정
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후속연
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를 같이 수행한 진정수 연구위원, 천현숙 연구위원, 김승종 연
구원 그리고 전성제 연구원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외국사례분석을 매우 성실히 
수행해 준  미국 클리브랜드대학 이수기교수,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남원석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06년 12월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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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를 설명
한다. 본 연구의 배경은 우리나라 도시 간에서 소득 계층 간 주거의 분리가 진행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과 더불어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사회적 혼합 방식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
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저소득층 주택과 일반주택
과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분리정도(level of segregation)와 변화추이를 평가
하고, 둘째, 현재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또는 단지)에 대한 공간
분리 시도 및 사회적 배제실태의 현황을 조사․평가하며, 셋째로는 , 저소득주거
의 지역적 편중화, 집단화, 고립화 등을 방지하고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은 문헌검토, 공간적 분리지표를 활용
한 저소득주거 분리도 분석, 설문조사, 임대주택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수준 측
정․비교, 해외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및 연구협의회 등이다.
연구방법 중 설문조사는 총 64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입주가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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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였으며, 조상대상을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방식에 따라 4가
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해외사례 대상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일본이
다.
본 연구의 한계는 주요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
예산 상의 제약으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설문조사결과를 신중하게 해
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의 혼합에 관한 사
항이 중요한 정책현안 과제이지만, 국민임대주택에서의 배제사례들이 아직은 충
분치 않아, 본 보고서의 문제점 분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영구임대주택단지 사
례에 의존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도 그러했듯이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도 입주가 이루어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
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 소득계층 간 주거지분리의 요인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2장에서는 도시지역의 소득 계층 간 공간분리 현상의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제도․정책적 요인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주거공간의 사회통
합 필요성과 그 방법을 서술했다. 이를 통해 주거공간이 계층별로 분리되는 요인
과 과정을 파악하였다. 
도시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과 소득계층 간 주거지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으
로 세 가지를 들었다. Thünen과 Hurd의 지대이론에 기초한 신고전주의 경제학
적 해석에 따른 경제적 요인,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제(Zoning)와 공공개발 택지
의 개발 계획 및 주택유형․규모에 관한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이 그것
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소득계층 간 주거지 분리 현상은 사회적 배제의 주
요한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
여기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배제란 특
정한 사회적인 과정을 거쳐 나타난 정적인 결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 
발생하는 동적인 사회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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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인 불이익으로서 어떤 사회의 주류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과 상
태를 지칭한다.
사회적인 계층의 분화와 이로 인한 배제의 메커니즘은 사회계층의 분화과정이 
특정한 장소를 매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 즉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계층 간 공간 분리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사회
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공간적 분리는 계층 간 불신과 
단절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여기서 사회적 배제
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회적 혼합
(Social Mix)이다. 물론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혼합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주
거공간의 분리와 사회적 배제현상을 방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르게 
될 것임은 자명하며 일부 서구 국가들의 예를 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사회적 혼합과 더 나아가 사회통합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장 저소득층 주거의 분리․배제 실태
3장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의 분리․배제실태를 서울시 전체 도시공간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어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 실태
를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시하였다. 서울시 도시공간차원에서의 저소득주거의 
분리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각 구별 저소득계층 주거의 비율을 살펴보고 이
를 지수화 하여 도시공간차원에서의 분리정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주
택에 대한 공간적 분리시도 및 사회적 배제실태는 현지 방문조사, 설문조사결과 
분석, 매스컴의 보도내용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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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실태 분석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의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각 구별로 전체 주거 수 대비 저소득계층 주거 수의 비율을 산정한 
후 지도화하여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았다. 이어 비유사성 지표(Dissimilarity 
Index)와 엔트로피 지표(Entropy Index)를 활용하여 서울시 도시공간에서의 저
소득주거의 공간적 분리 정도를 평가 하였다. 또한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
리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저소득주거의 분리도 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단독부엌미비 주거, 단
독화장실 미비 주거 등 대부분의 저소득 주거의  2005년 기준 비유사성 지표는 
0.3-0.5, 엔트로피 지표는 0.4-0.7로 그 분리정도가 낮지 않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보면 임대주택은 전체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
였으며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단독부엌 미비 주거, 단독 화장질 
미비 주거는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분리정도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분리정도가 완화되었으며,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단
독 부엌, 화장실 미비주거는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그 분리정도가 심화되었다. 
□ 공공임대주택의 분리․혼합유형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물리적으로 혼합하는(또는 인접 배
치시키는) 방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것은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형, 주동 내 혼합형이다. 이러한 분류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단
지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외국의 관련 연구에서의 분류체계를 참고 한 
것이다. 독립형은 공공임대주택단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분양주택단지와 분리되
어 있는 경우이고, 인접형은 공공임대주택단지와 분리되어 있지만 연접되어 있는 
경우이고, 단지 내 혼합형은 한 단지 내에 임대주택 주동과 분양주택주동이 섞여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주동 내 혼합은 동일한 건물 안에 분양주택과 임대주
택이 모두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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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의 분리․배제실태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차원의 분리․배제는 단지의 분리배치실태에서부터 
공공시설의 배치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배치 실태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지 분리배치실태를 살펴보면, 택지개발계획 시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임대주택단지가 대부분 입지여건이 불리한 곳에 배치된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 
분리배치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임대주택의 경우 공원, 학교, 기타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분양아파트에 비해 떨어진다. 세 번째로 단지 내 분리실태를 살펴
보면, 독립형과 인접형의 경우 단지배치를 통해 임대주택 단지가 분리됨으로써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집단적 배제와 낙인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
로 기타 물리적 분리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복도식 아파트로 프라이버시 침해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및 입주민들에 대한 물리적․공간적 분리시도 뿐 아니라 
사회관계적 차원에서의 갈등과 사회적 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과 임대
주택 입주민 상호간의 갈등을 살펴보면, 먼저 분양 및 임대주택 입주민간 심리적 
갈등은 특히 주동 내 혼합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대주택 입주민
이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분양
주택 입주민과 임대주택 입주민간의 사회적 갈등도 주동 내 혼합형에서 가장 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혼합유형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제4장 공공임대주택의 혼합유형별 주민의식과 사회자본
제4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과 공공임대주택과 혼합되었거나 인접해 있
는 분양주택의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주민들과 분양
주택주민들의 의식과 행태를 4가지의 임대․분양주택 혼합유형으로 나누어 분
석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합유형별 사회자본의 수준을 평가 
비교함으로써 주거공간의 사회 혼합방식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x□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먼저 가구구성원의 연령을 살펴보면 분양보다 임대주택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가구주의 학력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구주의 직업은 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분양주택 주민
이 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평균거주기간은 분양주택 주민의 경우 5년 정도이고 임대주택은 8~9년으로 
임대주택 주민의 경우 거주기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대주택 거주자들
의 경우 한번 입주하면 거의 이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동원 가능한 자산의 
제약,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인해 대체 주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단지 내 이웃관계의 특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주민들 간 이웃관계가 
분양주택 주민들보다 돈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계획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
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분양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며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대
주택의 경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더 길고 이주계획이 많지 않은 
것이 돈독한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단지에 대한 선호에서는 혼합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비슷한 계층끼리 따
로 분리하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분양주택 주민들에 비
해서 임대주택 주민들이 분리된 단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모든 유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혼합유형별 사회자본과 시사점
지역공동체에서는 사회자본이 많이 형성될수록 근린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반면 사회자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빈번한 주거이동과 공동체의
식 부재 등으로 인해 근린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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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친밀도, 공동체의식, 단지내외 활동참여도, 
상징성의 네 가지 요인으로 유형화가 되었는데, 이를 기초로 하고 설문조사 결과
를 활용하여,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사회자본 총량은 독립형이 가장 높았으며, 각 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동 내 혼합유형은 사회자본 형성 정도는 높았지만 물리
적, 사회적 배제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자본 수준 자체로만으로 혼합방법
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주동 내 혼합의 경우 분양주택주민들
과 임대주택주민들 간의 갈등의 심했지만, 갈등과정에서  분양주택주민들 끼리 
그리고 임대주택주민들 끼리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단지 내 반사회적 행동 발생정도는 독립형, 인접형 거주자들이 단지 내 혼합이
나 주동 내 혼합단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반사회적 
행위발생이라는 차원에서는 공공임대주택만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분
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단지내 혼합이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분양과 임대 간 갈등에서 기인하는 배제는 주동 내 혼합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물리적 차원의 배제보다는 사회관계적 차원
의 배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관리방식의 문제에도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경우 분양 관리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임대 거주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경험이 배제의식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 부분에 있어서 관리측면의 개선방안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
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5장 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과 시사점
5장에서는 미국, 프랑스 및 일본에서의 주거 공간 사회통합정책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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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각 나라별로 사회 정책적 배경을 소개하고, 저소득주거 특히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각 나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미국의 주택정책은 주거공간의 격리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간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
은 소득이나 지위 또는 인종에 의한 주거공간의 분리와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
득층 가구들에게 더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층혼합 주거정책
(Mixed-Income Housing Policy)이다. 
미국의 계층혼합 주거정책은 방법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
을 준다. 첫째는 도시의 쇠퇴한 저소득층 공공주택단지를 재개발하여 교외지역 
중산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혼합소득계층 커뮤니티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거단지와 주택의 질을 향상시켜 교외지역의 중산층
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의 획일적인 공급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소득계층을 혼합을 유도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프랑스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50년대부터 주거의 다
양성 또는 다양화로 표현되는 사회적 혼합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초기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하향적 필터
링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현재 프랑스는 단지 내 혼합보다는 
도시 및 지역내부 또는 이들 간의 혼합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계층 간의 일정
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적 행태를 인정하는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혼합 모델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프랑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민임대주택이 프랑스의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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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혼합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와 같이 도시외곽의 제한된 공간
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재 형성된 도시 공간 내 계층구
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성시가지내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
는 지역에 대해 매입, 재개발, 리모델링 등 물리적 지원과 주거비 지원 등 공공의 
주택관련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일본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일본에서는 앞서 검토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국가들에서와는 달리 대도시
에서의 소득계층 간 주거공간분리 및 배제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
았다. 일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잔여화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 전까지 양호
한 거주수준과 새로운 주거양식을 통해 민간주택을 오히려 선도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의 낙인이나 사회적 배제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에서 잔여화가 진행되면서 일본 역시 고령자 및 저
소득세대의 집중거주에 따른 단지 내 커뮤니티의 침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으
며, 학자들을 중심으로 낙인화 및 배제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사회통합 
전략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낙인 
혹은 사회적 배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대단지 형식을 가급적 지양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
급방식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과 관련
하여 일본에서 기한부입주제도의 도입이 갖는 배경과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
여 우리나라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이는 일본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의 매력을 높여 다양한 소득계
층의 입주를 유도하는 동시에 주위로부터의 낙인이나 차별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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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6장에서는 우리나라 임대주택단지 주민들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
실태, 주민들의 의식 및 행태, 외국의 관련정책 및 관련 이론들을 종합하여 우리
나라 도시주거공간의 사회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은 4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
지혼합방식의 개선, 둘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식의 개선방안, 셋째는 사회적 배제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넷째는 공공
임대주택단지의 관리 및 운영의 개선방안이다.
□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의 개선방안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
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입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 저소득밀집구역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구시가지 뉴타운사업에 있
어서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보, 둘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신 개발
지 내 임대주택용지의 충분한 사전확보와 이를 위한 재정지원, 셋째, 기존 중산
층 및 중저소득층 주거지에서 매입과 전세형태의 공공임대주택확보, 넷째, 소규
모 단지로의 분산입지, 다섯째, 일반 중산층 주거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
대료 지원제도 도입,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와 그
에 연관된 규제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혼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와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조정, 
둘째, 단지 내 임대․분양주택 혼합 방법을 단지 내에서 분양주택 쪽과 임대주택 
쪽으로 양분하여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지 내에 분산 배치하는 방향으로 개
선, 셋째,  공공임대, 중대형민간임대, 소형분양주택의 혼합 시 어느 정도의 상호 
동류의식을 나눌 수 있는 주택과 입주자들을 혼합하고 연접 배치, 넷째, 고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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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개발을 통한 낙인화 방지, 다섯째,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부분재건축으로 차상위 소득계층의 진입 유도 등 다섯 가지 정책이 그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방안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의 개선과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체계 도입,  주거 바우쳐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일
부를 따로 제하여 사회통합전략 차원에서 일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입주를 기한
부로 허용하는 방안 등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소득계층간의 
혼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 
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통합과 입주기준의 통
일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구분하
여 영구임대주택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을 대상
으로 한다면 공공임대주택간의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영구임대주택은 결국 슬럼
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담능력을 고
려한 임대료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 규모별
로 구분하고 임대료를 정하여 입주가구의 부담능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임대
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가구 규모나 구성에 관계없이 소득
이 낮은 계층은 규모가 작은 임대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좀 
더 넓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밖에 없어, 이 또한 소
득계층별 계층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거 바우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혼합 유도가 필요하다. 우
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신 주거지보조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체계로 완전 전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
러나 제한된 범위에서 점차 주거비보조제도 특히 바우쳐 제도의 도입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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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우쳐 제도가 활성화하면 저소득계층 가구들이 공공임
대주택단지에 집단화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소득계층 간 사회적 혼합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적 배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사회적 배제는 그 개념에서 살펴보았듯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결핍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
경이나 주거지원방식의 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을 함께 살
펴보아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어떻
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재활․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과 그들
이 속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큰 방향에 맞추어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입주민들의 재활․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취업지원체
계와 보건․의료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제안하
고, 둘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 강화, 지역공동체활동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은 입주민들의 재활․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해 입주
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개인 차원에서 단지구성원들의 수준을 높임과 동
시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단지 내 사회적 자본을 축적․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토대로 내생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화 
해소, 공동관리 및 광역관리의 활성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유지비 지
원, 인적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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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은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
한 건축물 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분
양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형태는 분양주택 입주자
와 임대주택 입주자가 혼합된 단지에서는 필연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관리
주체의 분리현상으로 나타나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 
대표회의의 위상 문제 등 자가 입주자든 차가 입주자든 동등한 자격으로 관리업
무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동관리 및 광역관리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공
동 관리와 광역적 관리는 실시하기 어렵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규모의 경제에 입
각하여 전문성, 자율성, 기술집약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수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적 관리를 위해서는 반
드시 인접하지 않은 단지라도 관리업무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유지비 지원이 필요하다. 2003년 이
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추진으로 앞으로 공공부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의 5년～10년의 분양조건부 공공임
대주택과는 달리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주택의 재고관리를 위
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적관리 시스템 개발은 공동주택의 인적관리측면에서 필요한 부
분이다. 단절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지
원방안과 함께 관리 측면에서도 노력이 경주되어야한다. 그 동안 아파트의 물리
적 관리업무의 틀을 벗어나 주택관리기능에 대한 인식을 전화하고, 시설물 관리
뿐만 아니라 입주고객의 편의를 위한 밀착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소외계
층인 불우입주민의 주거생활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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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구체적 실천방안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의 
개선방안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입지확보
   -기존 저소득 밀집구역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구
시가지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보
   -신 개발지 내 임대주택용지의 충분한 사전확보
   -기존중산층 및 중저소득층 주거지에서 공공임대주택확보
   -소규모 단지로 분산하여 입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의무 부여  
∘주거단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와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조정
   -단지 내 임대․분양주택 혼합방법 개선
   -공공임대, 중대형민간임대, 소형분양주택의 혼합
   -고품질공공임대주택 개발 통한 낙인화 방지
   -노후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부분재건축으로 차상위
계층 진입유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방안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의 개선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내에서의 소득제한의 완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통합과 입주기준 통일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체계 도입
∘주거 바우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혼합 유도
사회적 배제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입주민의 재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취업지원체계 구축
   -보건, 의료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강화
   -지역공동체활동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및 운영개선방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화 해소 
∘공동관리 및 광역관리의 활성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유지비 지원
∘인적관리 시스템 개발
제7장 종합 및 결론
마지막 장인 7장에서는 본 연구가 시행된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며,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한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간략히 요약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
xix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연구수행과 관련한 예산, 시간 및 연구 인력의 제한
으로 보다 심층적인 사례조사와 제한된 표본크기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의 혼합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정책현
안 과제이지만, 국민임대주택에서의 배제사례들이 아직은 충분치 않아, 본 보고
서의 문제점 분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영구임대주택단지 사례에 의존하였다.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는 입주가 이루어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공간의 사회적 배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혼합 뿐 아니라 다차원적인 접근을 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방안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안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향후의 정책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
지 않은 것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있지만, 본 연구의 전체 내용과 연구 구
조상의 균형 차원을 감안한다면 개선방안에 기술적으로 너무 구체적인 사항까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많은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색인어: 주택정책, 사회혼합, 국민임대주택, 계층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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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도시공간의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방안을 연구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의 주요 목적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어 본 연
구를 위해 사용된 연구방법과 함께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한다. 본 장의 마지막에
는 연구의 흐름과 각 부분들 간의 상호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를 첨부하였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불과 1990년대 초까지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심인근 구릉지 곳곳에는 도시 빈곤
계층의 주거를 상징하던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
뿐 아니라 대도시 변두리에는 도심지역에서 철거된 철거민들의 집단이주지도 곳
곳에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도심인근의 달동네와 철거민들을 집단 
이주시켰던 도시외곽의 빈민촌도 이제는 거의 재개발(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됨
으로써 대부분 해체되었다. 빈민촌의 주민들의 일부는 재개발구역에 건설되는 
주택에 입주하였지만, 사정이 더 어렵던 주민들은 원래 살던 곳 인근의 반지하방
이나 옥탑방으로 많이 이주하였다. 아직 남아있는 노후불량주거지도 대부분 재
개발(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중이다.
정부는 빈민들에게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200만호건설계
획기간에는 영구임대주택 19만호를, 그리고 1990년대에는 5년․50년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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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공급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국민주택 100만호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양주택주민들이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을 커뮤니티의 일부로 생각하기 보다는 공공임대주택과 주민들을 공간적으로 분
리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택
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국민임대주택 입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입지 대상지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 저소득층 
- 자산형성기회 차단
- 소득의 제한
- 교육기회 결여
- 빈곤의 재생산
임대단지
소형화
집단화
임대단지
화
집단화
슬럼화
낙인화
반사회적 행위
주민갈등
사회적 배제 양극화
<그림 1-1> 공공 임대주택 단지의 낙인화와 사회적 배제 과정
더구나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
는 경우 조성택지의 50%이상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공급토록 하여 분양주택주
민들과 저소득 공공임대주택주민들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에서 저소득계층과 일반계층간의 
공간적, 사회적 분리현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함에 있어 분양주택 주민들과 공공임대
주택과 세입자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공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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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저소득층 주택과 일반주택과의 공간적 분포를 분
석하여 분리정도 (level of segregation)와 변화추이를 평가하고
둘째, 현재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또는 단지)에 대한 공간분리 
시도 및 사회적 배제실태의 현황을 조사, 평가하며,
셋째, 저소득주거의 지역적 편중화, 집단화, 고립화 등을 방지하고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
공임대주택 또는 저소득계층 주거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 저소득계층
에 대한 주거지원 방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방식의 개선방안과  사회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1) 문헌 검토
주거입지 이론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관한 보고서 및 논문을 
검토하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대책에 관한 국내외 
보고서 및 논문들을 검토하여 참고하였다.
(2) 공간적 분리지표(Segregation Index)를 활용한 저소득주거 분리도 분석
도시공간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가 다른 소득계층의 주거와 어느 정도 분리되었
는지, 또는 공간적으로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 중 비유사
성지표(Dissimilarity Index)와 엔트로피 지표(Entropy Index)를 활용하여 공공임대
주택, 9평 이하의 주택, 단독 화장실 및 부엌을 갖추고 있지 못한 주거의 공간적 분포
를 서울시지역을 사례로 분석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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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공공임대주택 단지 및 주변지역 분양아파트 단지 입주 
가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2006년 6월1일～6월20일 기간에 실시하였다. 총 12개 
임대 및 분양 아파트단지입주 640가구를 혼합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원이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단지들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방식에 따라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본크기는 예산제약으로 수도
권지역의 공공임대주택단지(영구, 공공, 국민) 입주가구 및 인근단지 또는 혼합
단지 내 분양주택 입주가구 총 640가구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지의 이웃 관계, 물리적 환경, 주택관리 상태, 근린시설 등 만족도, 
거주단지의 문제점
▪공공임대주택 주민과 임대주택주민의 갈등 여부
▪생활의식
▪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의 혼합에 대한 의견 등
(4) 공공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수준의 추정, 비교
사회 자본은 특정 국가 혹은 사회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 관계의 밀접성 및 신
뢰성을 의미하는 용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유형별
로 사회자본 수준을 추정한다. 사회자본의 추정을 위한 자료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며, 사회자본 추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4장에 설명되어 있다.
(5) 외국사례조사를 위한 협동연구(외부전문가)
외국의 주거공간에 있어서의 사회혼합(Social Mix) 정책 동향 및 구체적인 제
도 및 정책프로그램 그리고 실제 적용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그러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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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우리나라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에 참고하였
다. 외국사례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일본이다.1)  
(6) 공공임대주택관리자, 사회복지사, 학계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회 개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주민 생활실태, 분양단지와의 갈등의 원인, 사회적 배제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한국주택관리공단, SH공사 등의 국민임대
주택 단지 및 영구임대주택단지 관리소장 및 사회복지사 등과 연구협의회를 개
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2) 연구 범위와 한계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주택단지에 있어서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문제 뿐 
아니라 도시전체 차원에서의 계층 간 주거공간의 분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또한 물리적 혼합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방안
을 제시하였고 임대주택단지의 물리적, 사회적 관리방안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한계
주요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
지 않아 설문조사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과 분
양주택과의 혼합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정책현안 과제이지만, 국민임대주택에서
의 배제사례들이 아직은 충분치 않아, 본 보고서의 문제점 분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영구임대주택단지 사례에 의존하였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도 그러했듯
이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도 입주가 이루어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1) 미국사례는 미국 클리브랜드 대학교 이수기 교수, 프랑스 사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봉인식 박사, 일
본사례는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남원석 박사가 각각 담당하였으며, 본 연구의 책임자가 내용을 재편
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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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과 관련해 최근 수행된 연구로는 대한주택공사 
(2004)의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 연구, 김위정(2003)의 공공임대주
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홍인옥 외(2004)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통합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2003)의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김성윤(2005)의 공공임대주택에 나타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대한주택공사 (2004)의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 연구는 사회문제
를 유발시키지 않는 계획전략과 정책지원방안과 장단기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김위정(2003)의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는 공공임대주
택거주자들의 사회적 배제 현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홍인옥 외(2004)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통합방안 모색 연구는 공공임
대주택 입주민의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통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
회(2003)의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
곤의 형성과 재생산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임대와 분양의 혼합단지조성을 위한 물리적 계획기
준 마련에 치중하거나 혼합단지의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안을 도출하
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에 있어서의 사회통합이 왜 필요한지
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 다양한 실태 분석, 그리고 도시 주거공간의 사
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구체적
으로 설명하면, 주거지의 자유입지와 계획입지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혼합 또는 
분리 현상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계층 
간 주거혼합방안,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식의 개선방안, 주민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방안, 공공임대주택단지 또는 혼합단지의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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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국민임대주택의 사회
통합적 계획방안 연구>
･사회문제를 유발시키
지 않는 계획전략과 정
책지원방안 제시, 장단
기 적용방안 제시
･혼합단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혼합단지내의 사회적 배제 및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조사
･주거지사회통합논의와 필요성
･국민임대주택 단지의사회적 
배제 실태와 주자의식조사
･사회통합을 위한 혼합단지 조
성방안제시 
2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연구>
･공공임대주택거주자들
의 사회적 배제 현상 실
태 파악과 개선방안
･혼합유형별로 임대주택 거
주자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
하여 설문조사와 사례연구
･주거지격리를 통한 사회적 배
제를 유발하는 요인과 겅로를 
파악하고 배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임대주택 구성과 배치 
방안 제시
3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의 사회통합방안 모색>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의 사회통합의 필요성
과 통합방안 제시
･문헌조사를 통한 탐색연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이유와 필요성
･사회통합을 위한 단지구성방
안 제시
4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적 배제에 관한 연구>
･영구임대주택(등촌동) 거
주자에 대한 사례조사
･사회적 배제의 과정을 경제
적, 공간적,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
5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빈곤층의 여러 집단에 대
한 심층면접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형
성과 재생산과정을 다룸. 배제
는 교육, 문화, 노동, 건강, 사회
적 관계망 등 다차원으로 접근
6
<거주빈곤층의 사회적
포섭과 지역포괄형 대
응에 관한 연구>
･빈곤층의 여러 집단에 대
한 심층면접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실태 
분석, 사회적 배제의 함의와 
정책대응
･사회적 배제의 대칭개념으로서 
사회적 포섭을 위한 방안 제시
본 
연구
<도시주거공간의 사회 
통합 실현방안 연구> 
･주거공간에 있어서의 계
층혼합의 필요성에서 출
발하여 이를 위한 통합적 
주거단지 조성방안과 제
도적 지원방안 제시
･주거단지뿐 아니라 도
시적 차원에서의 주거
공간 사회통합을 모색
･현재 영구임대, 다가구매입
임대, 국민임대 주택단지의 
문제점을 분석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형성
을 위해서는 사회자본과 커
뮤니티  하며 분석적 도구로
서 사회자본 형성 정도를 비
교
･커뮤니티형성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배
제와 근린관계 실태
･외국의 사회통합적 주거단
지 조성사례
･혼합단지조성을 위한 정책
적 개선방안
･혼합단지의 관리상 문제점
과 개선방안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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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층 간 주거지분리의 요인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제2장에서는 우선 도시지역의 소득계층 간 공간분리 현상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
으로 경제적 요인, 제도 및 사회구조적 요인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사회적 배제의 개
념과 사회적 배제와 주거공간 분리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주거공간의 혼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뒤
에 소개되는 제3장의 저소득주거의 분리와 배제실태 분석의 토대가 되고 또 제6장의 
결론부분에서의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1. 도시지역의 소득계층 간 공간분리 현상의 요인
1) 경제적요인
도시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과 소득계층 간 주거지분리 현상과 그 원인을 규명
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이
론은 Thünen과 Hurd의 지대이론에 기초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해석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가구들은 도시 내에서 제한된 예산과 시간
으로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입지를 결정하며, 그러한 선호가 반영되는 과
정에서 소득계층별로 도시 내의 입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2)  
이러한 이론은 현실과는 상당히 다른 여러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주거용 
2)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이론에서 소득계층별로 주거입지가 달라지는 원리는 부록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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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또는 주택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도시의 토지이용이 개별
가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또 지대를 단순히 접근성의 변수로만 설명하
고 있으며 도시는 하나의 중심을 갖고 있고, 일자리와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소득계층 별로 선호하는 주거입지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설명해준다. 즉, 고소득층의 가구일수록 보다 넓은 주거공
간을 점유하고 주택의 입지는 도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카
고 등 북미도시들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의 원리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동심원이
론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이론들이 시사하는 것은 각 가구들은 주어진 예산으로 각기의 효
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거입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비슷한 소득
계층끼리 상호 인접하여 입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개별 가구들의 자유입
지가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소득계층 간에 어느 정도의 주거지 분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2) 토지이용제도 및 주택 정책적 요인
도시의 토지이용과 소득계층별 주거지 입지는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요인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1)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제(Zoning)
도시에서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제(Zoning)는 무질서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특정 구역에 비슷한 유형
의 개발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용도의 개발만을 허용한다.
용도지역제에서는 도시 내의 공간에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공장시설, 상업시
설 등을 주거지역과 분리 지정할 뿐 아니라, 주거지역 내에서도 구역별로 주택유
형(예, 단독, 연립, 중층아파트, 고층아파트 등),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최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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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적, 단독주택용 필지의 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3)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주거지의 용도가 세분화되어 결과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입지가 이에 의해 분리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대지면적을 세분화된 용도지역별로 다양한 수준에서 차별화되어 있는 지역이 많
아, 중대형 주택과 소규모 주택이 이웃 배치가 불가능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주거지 분리를 초래하였다.
(2) 공공개발 택지의 개발 계획 및 주택유형․규모에 관한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의 국가들과는 달리 주거지 또는 택지를 공공기관이 직
접 개발하고 주택단지도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개발계
획은 주거공간에서의 계층 간 혼합 또는 분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영개발택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주택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구시가지 뉴타운사업)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 임대주택
의 비율,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주거지의 입주대상 
가구들의 소득계층과 사회적 혼합(Social Mix)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공영택지개발지구에서 공동주택용 택지의 40% 이상을 임대주
택용지로 배정토록하고, 그 중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에 배정토록 하고 있다. 
국민주택법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만
평 초과단지는 40%이상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예,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의 규모를 정하고, 입주자격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의도한 것은 아니겠으나 소득계층 간 주거분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도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비 수급자등 극빈층, 장애인, 독거
노인, 새터민 등 가장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구들 위주로 입주토록 하여 영구임대
주택 단지의 낙인화를 초래하고 있다.
3) 미국에 zoning제도는 1900년대 초 뉴욕시에서 최초 도입되었다. 미국 주거지의 조닝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여 가지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상당히 다양한 기준으로 주거지의 특성
을 차별화함으로써 유사한 유형과 규모의 집들(결과적으로 가격도 유사한)이 각 조닝구역별로 입지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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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13조3, 건교부 고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
사업
◦ 시행령:
분양주택: 85㎡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주택수
의 90% 이하,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
수의 50% 이하
◦ 건교부고시:
85㎡ 초과주택을 전체 건설주택의 10%이내에서 건설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세대수 중 전용
면적85㎡이하의 주택
을 80%이상 
재개발사업
◦ 시행령
분양주택: 85㎡이하의 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80%이하
로 공급
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하
◦건교부고시:
85㎡ 초과주택을 전체 건설주택의 10%이내에서 건설.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
설하며,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세대수 중 전용
면적85㎡이하의 주택
을 60%이상
주택재건축사업
◦ 시행령:
85㎡주택이하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75% 이하로 하
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하
◦ 건교부고시: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60㎡이
하 규모 주택을 20%이상, 60㎡이하 규모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고 60㎡-85㎡ 규모 주택을 40%이상 건설
하되,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
<표 2-1> 주택공급 규모에 관한 규정 예시
3) 급진적 시각의 제도주의적 요인
도시토지이용구조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 자본주의 주택 및 토지시장을 
지배하는 기관과 업체들, 또는 그들에 의한 행위들에 토지이용이 결정된다는 비
판적인 시각의 이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으며(주로 사회학자) 이들의 접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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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도주의적 접근방식(Institutional Approach)라고 한다.4) 
이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도시의 토지이용구조를 결정하는 큰 요인은 자본주
의 주택시장에서 "경제적 힘을 가진 사람들(economic power holders)”, 부동산
업체, 투기꾼들, 이익을 추구하는 임대사업자들, 주택사업자단체, "도시를 재개발
한다는 명분으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
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서 도시 내의 각기 다른 사회적 집단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각 집단이 각자의 이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과 도시구조가 
결정되는 바, 결국 사회구조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고 그 과정에
서 공간적으로 약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주장함에 있어 
이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자본적주의적 또는 막시스트
의 시각으로 토지이용구조 시스템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5) 이러한 이론은 과
격한 측면이 있으나, 자본주의 주택 및 토지시장의 일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은 사실이다.
2.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필요성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탄생한 개념이다. 당시 프랑
스 경제기획성의 책임자였던 Pierre Massé는 ‘진보적 이익 배당’이라는 글을 통
해 최초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최초로 사용된 사회적 배제의 의미는 
현재의 의미와는 다르게 장애인과 같은 일부 소외집단의 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6). 이후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적 배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그 해석이 이루어
4) Johnston, R. J.  "Urban Geography: City Structures". Internal Structure of the City. Larry S. 
Bourne(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pp80-90.
5) Harvey, 1975. Ibid. p. 84
6)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 비교 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제44호. pp.17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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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혹은 국가에 따라 배제의 대상이 다
르고 각각의 학문분과별로 이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7) 여기서 구체
적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배제란, 경제적․문화적․정치적․사회적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한 차
별 때문에 다수인들이 누리는 적정 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상태
와, 그로 인해 빈곤이 확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8)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
제․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다.”9)
“사회적 배제는 개인, 가족, 집단 또는 이웃들로부터 이들이 사회․경제․정치
적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는 일련의 과정이다.”10)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경제, 정치활동 및 그 참여과정에서 
사회의 희소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11)
이러한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배제란 특정한 사회적인 과정을 거쳐 
나타난 정적인 결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 발생하는 동적인 사회적 과
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도성장 이후에도 대규모 실업문제, 저소득가구, 노숙
자 문제 등이 남아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에 있어서 빈곤의 양상과 그 
7)  심창학. 2003.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국가별 비교” 『유럽
연구』 제18호. pp.209-238
8) 김위정. 2004.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주거지격리를 통한 사회적 배제를 중
심으로”.『도시연구』 통권9호. pp.87-114
9) 국가인권위원회. 2003.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10) Pierson. 2001: 국가인권위원회, 2003에서 재인용
11) Turner. 1986 P.112: 국가인권위원회, 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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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다양하다. 따라서 결과로서의 빈곤 자체뿐 아니라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
과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인 불이익으로서 어떤 사회의 주류적 환경으로부
터 분리되는 과정과 상태를 말한다.12) 즉 기존의 빈곤개념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결핍을 나타내는 것에 반해 사회적 배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 차원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결핍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사회적 배
제란 동태적 과정의 개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을 포함한 다차원
적인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사회적 배제의 원인과 결과로서의 주거의 공간적 분리
사회계층의 분화는 특정 장소를 매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는 공간
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계층 
간 공간 분리가 나타나고, 공간적 분리가 다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공간적 분리가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도시 내에서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이 주거하는 특정 지역이 다른 지
역과 차별화 되면서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공간적으로 표면화되
기 시작한다. 고소득계층의 주거지는 높은 가치를 지니는 공간상품으로 인식되
면서 고소득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형성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지는 슬
럼화 된 지역을 형성하여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공간적인 분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저소득계층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는 다시 저소득층 주거지에 대
한 낙인화와 사회적 배제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2-1>은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나타난 공간적 분리가 다시 사회적 배제
와 낙인13)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12) 김성윤. 2005. 『공공임대주택에 나타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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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거와 사회적 배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아파트,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실제
로 발생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지라고 낙인 되어 있
고, 이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은 사회적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조사결과14)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저소득 주
민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저소득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 감소, 교육기회의 감
소, 고용활동의 감소,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초래하여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이 특정 계층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면서 주거지 격리와 함께 
형성된 지역의 장소성은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적 배제현상은 다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를 초래하여 지속적인 악순
환이 발생하게 된다.15) 
13) 사회적 낙인이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속
성을 지칭한다.
14) 김위정. 2004.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주거지격리를 통한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도시연구』통권9호. pp.87-114
15) 서수정 외. 2004.『국민임대주택의 사회 통합적 계획방안 연구』.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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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주거공간 사회통합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의 공간적 분리는 주거공간의 사회통합16)을 저
해하는 중요한 걸림돌 중 하나로서 사회적 배제를 유발, 심화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다. 사회적 혼합이란 여
러 계층의 사람들을 혼합한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주거에 있어서의 혼합을 의미
한다. 주거공간에서의 사회적 혼합은 경쟁의식 고취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생활
수준 향상, 공평한 기회의 부여, 사회계층 간 긴장완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7) 또한 사회
적 혼합을 통해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18).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거공간의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
지의 정책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는, 주택 및 토지 정책수
단을 이용한 저소득층주택과 중산층주택과 공간적 혼합을 유도하는 것이고, 다
른 정책적 접근은 사회적으로 혼합된 주거지에서 계층 간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
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그것이다. 물론 주거공간의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
한 주거공간의 사회적 혼합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
다. Schwartz와  Tajbakhsh는19) 주거혼합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전 주거혼합 정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증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으며 
Johnston은 20) 공간적 근접이 사회 혼합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16)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반대 개념으로 외국에서는 social inclus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social inclusion이라는 의미로 사회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7) Sarkissian, W. 1976. The idea of social mix in town planning: an historical review. urban studies 
13:231-246
18) Rosenbaum, J. Stroh, L. Flynn, C. 1998. “Lake Park Place: A Study of Mixed-Income Housing”, 
Housing Policy Debate 9(4)
19) Schwartz, A. & Tajbakhsh, K. "Mixed-income housing: unanswered questions". Cityscape 3(2). 
pp.71-86 
20) Johnston, c. 2002. "Housing policy and social mix: an exploratory paper". internal docu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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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이러한 혼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사회혼합정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에서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단지가 슬럼화 되었던 경험과 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사회
혼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 취업, 공동
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2-2> 주거와 사회통합
policy work of Shelter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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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  H  ․  A  ․  P  ․  T  ․  E  ․  R  ․  3
 저소득층 주거의 분리․배제 실태
제3장에서는 먼저 저소득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실태를 서울시를 사례로 분석하여 공
간분포상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즉, 각 구별 저소득계층 주거의 비율을 살펴보고 이를 
분리지표(비유사성 지표,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여 도시공간차원에서의 분리정도와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어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공간적 분리시도 및 사회적 
배제실태를 사례지역 방문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본 장에
서 제시한 내용은 4장의 주민의식과 사회 자본에 대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었고, 제6장에서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제시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된다.
1.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실태 분석
1) 분석의 개요
여기서는 공간적 분리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도시를 대
표하는 서울시를 사례로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리실태를 살펴본다.21) 동
시에 각 구별 전체 주거 수 대비 저소득계층 주거수의 비율을 산정한 후 지도화
하여 저소득주거의 공간적 패턴을 보여준다. 또한 저소득계층 주거의 공간적 분
21) 본 분석은 주로 구 단위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모든 대도시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나, 서울을 제외한 도시에서의 구(區의) 숫자가 많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 
동(洞)을 분석의 단위로 하여 분석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항목의 
경우는 대부분 구 단위 이상으로만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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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역적 패턴과 분리정도를 정확
히 이해하고 또 현재의 단편적 모습이 아닌 과거에서 변화해온 과정까지 살펴보
기 위해 저소득계층주거의 공간적 분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표분석 대상은 저소득계층 주거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단독 화장실․부엌시설 미비 주거 4가지로 하였다. 이 지
표들 중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경우 중대형주택일 경우도 있는 
등 모두 저소득계층 주거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분
석결과를 크게 왜곡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두 지표 이외에 공공임
대주택과 단독 화장실 또는 부엌시설 미비 주거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변수를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변수가 가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분석을 위
한 자료는 서울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현황자료와 5년마다 조사, 발표되는
「인구 및 주택 총 조사」의 각 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대상지역은 서울로 
하고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구(區)로 하였다. 
2) 측정방식과 지표의 종류 
미국 통계청은 센서스 트랙(census tract)을 공간단위로 한 센서스자료를 이용
하여 대도시지역에서의 소수 민족(아프리카계, 아시아계, 스페인계, 아메리칸 인
디언 등)들의 주거가 그들 이외의 집단들의 주거와 어느 정도 분리(segregate)되
어 있는지를 측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22) 이 조사에서는 메트로폴리탄 지역 중 
소수그룹의 비율이 3%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소
수 그룹과 다수 그룹의 주거의 공간적 분리정도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
는데, 그 각각의 관련 평가지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3) 
22) U.S. Census Bureau. “Racial and Eth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the United States: 1980-2000”.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2002 August.
23) Massey, D. S.Nancy A. D.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 : 
pp2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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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접근 방식 평가 방식 관련 평가지표
균등성
(Evenness)
 도시의 각 부분에 특정 집단이 얼마나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
Dissimilarity 
Gini 
Entropy 
Atkinson
접촉 잠재성
(Exposure)
 공간적 분포차원에서 소수 집단이 다른  
 집단과 접촉을 하게 될 잠재력 측정
Interaction
Isolation 
Correlation
집중성
(Concentrati
on)
 어떤 지역에서 소수 집단이 차지하는 
 상대적 공간점유 면적의 크기 측정
Delta 
Absolute concentration 
Relative concentration
중앙 집중성
(Centralizatio
n)
 소수 집단이 도심 인근에 몰려 있는 정도  
 측정
Relative centralization 
Absolute centralization
군집성
(Clustering)
 소수집단이 거주하는 단위지역들이 서로 
 인접하여 있는 정도를 측정 
 
Absolute clustering 
Spatial proximity 
Relative clustering
Distance-decay isolation
<표 3-1> 공간적 분리정도의 평가방식과 평가지표
본 장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의 저소득계층 주거가 다른 계층들의 주거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지 또 지역적으로 얼마나 편중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분
포의 균등성(Evenness) 차원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을 이용한다. 특정 집단의 도시 
내 한 지역에서의 비율이 도시 전체에서 그 집단의 비율과 비슷하게 분포한다면 
균등은 최대화되고 분리는 최소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표로는 비유사성 지
표(Dissimilarity Index), 엔트로피(Entropy) 지표, 지니(Gini) 계수 등이 있다. 여
기서는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비유사성 지표와 엔트로피 지표를 사용
하여 서울시 저소득계층 주거의 분리정도를 분석한다. 
(1) 비유사성 지표(dissimilarity Index)
비유사성 지표는 공간적 분포의 분리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대도시 내의 각각의 단위조사지구(예, 센서스 트랙, 또는 區 )에 있어서의 
특정 집단의 비율이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 다른 단위 지구들로 이주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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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지표의 범위는 0.0(완벽한 통합)부터 1.0(완
벽한 분리)까지로 평가한다.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n : 특정 도시의 조사기초 단위 구역수(예, 센서스 트랙 또는 區 수)
  : i 조사단위지역에 입지하는 총 인구 수(예, 특정 구의 총 주거수)
   : 특정 대도시 지역의 모든 집단에 속한  총 수 (예, 도시 내의 전체 주거수)
  : i 조사단위 지역에서의 특정 집단의 비율(예, i지역에서 저소득주거 비율)
   : 특정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정집단의 비율(예, 특정도시에서 저소득주거 비율)
 일반 주택
 저소득주택
High Segregation Low Segregation
<그림 3-1> 비유사성 지표에 따른 high segregation과 low segregation
(2) 엔트로피(Entropy) 지표24)
엔트로피 지표는 특정대도시 지역의 집단들의 다양성(이를 엔트로피라고 함)
과 각 조사단위지역들 간의 평균 편차를 측정하는 것이다. 엔트로피 지표의 범위
는 최소 0.0, 최대 1.0 이며, 여러 종류의 집단들이 각 조사 단위지역에 모두 골고
24) 1972년 Theil에 의해 제안된 지표로, Information Index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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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최대 1.0이 되며 그 반대인 경우에 0.0이 된다. 그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Ei: 각 조사단위 지역의 엔트로피I 
      E : 특정 도시 전체의 엔트로피
본 장에서는 위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서울시 각 구에 저소득계층 주거가 
도시 내에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여타 계층 주거와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 
혹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또 시계열적으로 두 지표의 변화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3)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분포와 공간적 분리실태
□ 공공임대주택의 분포와 분리실태
서울의 전체 주택호수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
택, 국민임대주택) 의 비율은 4.96%이다. 서울시 각 구별 전체 주택호수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호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구는 강서구로 13.69%였으며, 
강서구, 노원구 중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높게 나타
났다. 호수로 노원구가 22,088호로 가장 많고, 강서구가 18,461호로 두 번째로 많
다.  공공임대주택 호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구는 광진구로 0%였다. 공공임대주
택 호수의 비율이 1%이하로 낮게 나타난 구는 광진구, 강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은평구이다. 서울특별시의 각 구 단위별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간적 분포를 도면
화 하면 아래 <그림 3-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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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시 각 구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1)
자료: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자료
이러한 분포를 갖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간적 분리 정도를 평가한 결과 비유사
성 지표의 경우 0.3599, 엔트로피 지표는 0.5182로 나왔다25). 구매력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한 1996년 윤인진의 연구에서 서울의 사회계층별 거주지의 비유사성 
지표가 0.2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간적 분리정
도(편중도)가 낮은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분리지표의 변화추이
공공임대주택의 분리지표의 변화추이는 <그림 3-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리정도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렇게 분리정도가 완화된 것은 1995년 당시 영
구임대주택의 건설이 시작된 지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몇몇 구에만 영구임대 
주택이 입지하여 분리지표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비유사성 지표: 0.5970, 엔트
로피 지표: 0.8832), 점차 다른 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분리지표가 
점차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분리지표가 완화된 것은 사실
25)  미국 통계청이 제시한 미국 대도시지역에서의 소수인종 거주지의 비유사성 지표가 0.5-0.7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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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2005년 현재 비유사성 지표와 엔트로피 지표가 각각 0.3599, 0.5182로 상
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 도시공간 안에서의 공공임대주택들이 여타 주택으로부터 상당히 분리되
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된 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가 여타주택들로부터의 분리와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는 것
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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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공공임대주택의 분리지표 변화 
     자료: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자료
4) 기타 저소득계층 주거의 도시 내 분포와 공간적 분리실태
(1)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공간적 분포와 분리정도26)
□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공공임대주택의 분포와 분리실태
서울특별시의 각 구 단위별로 건축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의 공간적 분포
를 도면화하면 아래 <그림 3-4>와 같다. 
서울의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율은 2.56%이다. 비율이 가장 높
은 구는 종로구로 14.0%이며, 가장 낮은 구는 강남구로 0.02%에 불과하다. 그리
26) 1970년대 까지는 10년 단위로 건물의 건축연도가 조사된 관계로 2005년도 자료에서는 건축된 지 35
년이 지난 노후주택의 분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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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율이 가장 낮은 7개 구는 강남, 서초, 양천, 금천, 송파, 강서, 강동구로 모두 
강남지역에 위치한 구들이며, 비율이 높은 8개 구는 모두 강북지역에 위치한 구
들이다.
<그림 3-4> 서울시 각 구별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비율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이러한 구별 분포양상은 서울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강남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시기가 1970년대 이
후라는 사실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공간적 분포는 공간적 분리지
표에도 반영되어 비유사성 지표와 엔트로피 지표가 각각 0.4779와 0.7254로 다른 
저소득계층 주거지표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지표 수
치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노후주택이 여타주택과 공간적으로 많이 분리되
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분리지표의 변화추이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분리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아
래 <그림 3-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0년에 약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
며, 비유사성지표는 1980년 0.4682에서 2005년 0.4779로 미미하지만 분리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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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었으며, 엔트로피 지표는 1980년에 0.5747에서 2005년 0.7254로 분리정도
가 상당히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의 비율이 높은 종로구나 중구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38.10%에서 14.03%로, 
36.09%에서 11.80%로 그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강남구 0.02%, 서초구 
0.09%, 양천구 0.12%, 송파구 0.38% 등 그 비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0.1%도 미치
지 못할 정도로 그 비율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분리지표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전체적으로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비율은 크게 줄었지
만, 상대적인 분포 상의 분리정도가 조금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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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분리지표 변화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 단독 화장실․부엌시설 미비 주거27)의 공간적 분포와 분리정도
□ 단독 화장실․부엌시설 미비 주거의 분포와 분리실태
서울특별시의 각 구 단위별로 단독 화장실 및 부엌시설 미비 주거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6>와 같다. 
서울의 단독 화장실 및 부엌시설 미비 주거의 비율은 각각 2.17%, 1.23%이다. 
27) 이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부엌 없이 공동으로 화장실과 부엌을 사용하거나 아예 부엌과 
화장실 시설이 없는 주거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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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포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로 단독 화장실 미비 주거의 비율이 
8.94%, 단독 부엌 미비 주거의 비율이 7.27%이며, 비율이 가장 낮은 구는 송파구
로 단독 화장실 미비 주거의 비율이 0.06%, 단독 부엌 미비 주거의 비율이 1.6%
이다. 중구와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 중부와 관악구 주변의 남서부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6> 서울시 각 구별 단독 화장실․부엌시설 미비 주거의 비율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화장실과 부엌시설 미비 주거의 분포는 앞서 살펴본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분포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시설기준의 저소득계층 주거
에 도시발전과정과 이에 따른 구 주거지와 신 개발지와의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28) 이러한 분포를 바탕으로 하여 공간적 분리지표인 비유사성 
지표와 엔트로피 지표를 살펴보면 단독 화장실 미비 주거가 각각 0.2855와 
0.4383, 단독 부엌 미비 주거가 각각 0.4129와 0.6329로 특히 단독부엌 미비주거
의 분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8) 여창환․김재익. 2003. “도시주거빈곤가구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례연구”.
주택연구11(2): pp.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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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화장실․부엌시설 미비 주거의 분리지표의 변화추이
다음으로 단독 화장실․부엌시설 미비 주거의 분리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7>과 같이 분리정도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사
성 지표는 단독 화장실 미비 주거의 경우 1995년 0.2192에서 2005년 0.2855로 높
아졌고, 단독 부엌 미비 주거에서는 1995년 0.1987에서 2005년 0.4129로 높아졌
다. 엔트로피 지표의 경우에는 변화 정도가 더욱 커 단독 화장실 미비 주거의 경
우 1995년 0.2178에서 2005년 0.4383으로, 단독 부엌 미비 주거에서는 0.2730에서 
0.6329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1995년에 서울의 단독 화장실 미비 주거의 수와 비율은 각각 491,993가구
에 16.6%였지만 2005년에는 각각 71,923가구에 2.2%였으며, 단독 부엌 미비 주거
의 수와 비율은 1995년에 각각 127,482가구에 4.3%에서 2005년 40,640가구에 
1.2%가 되는 등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단독 화장실․부엌시설 미비 주거는 
그 수와 비율이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분리정도는 더 높아졌다.  이
렇게 분리도는 심화되었지만, 전반적인 시설 미비 주거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
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려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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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단독 화장실․부엌 시설 미비 주거의 분리지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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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시사점
여기까지 공공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주거의 구별 입지패턴과 분리 정도, 그리
고 분리지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저소득 주거의 입지 패턴에 두 가지의 특
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단독 화장실․부엌시설 미비․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분포패턴은 전통적 주거지와 신 개발지와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서, 과거
의 도시발전과정이 자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분포는 1990년대 이후 정책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형성된 패턴으로 볼 수 있다. 도시발전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전통적 
도시빈민촌을 재개발하고 그 지역에 또는 도시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입주시키는 정부정책에 의해 저소득주거의 입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주거, 특히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시
에는 도시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입지 패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즉, 도시 주거
의 사회통합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가능한 특정지역에 집중 입지시키는 것을 
억제하고, 가능한 여러 지역에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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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의 분리․배제 실태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공공임대주택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협의의 공공
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재정으로 공공부문이 건설․소유․관리하고 있는 주택이
며, 광의의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자금 지원으로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29)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주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공공자금의 지
원여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주체와 관계없
이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따
라서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분류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이 있다. 2005년 말 현재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
택 재고는 총 124.3만호로 전체 주택재고 1,332만호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10년 이상 되는 장기임대주택은 36만호로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분
공공건설
민간
건설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5년 공공임대, 
10년 
장기임대
사원임대
사업
주체
국가, 지자체, 
주공
국가, 지자체, 
주공 주공,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민간업체
주공, 
지방공사, 
민간업체, 
고용자
민간업체 개인, 법인
비용
부담
․국가․지  
  자체재정  
  8 5% 이상
․입주자 부  
  담 15%
규모별
기금지원
․재정 30%
․기금 40% 
․사업자10%
․임차인20%
 (규모별 기금
지원)
․소형: 호당   
  4500만원
․중형: 호당   
  6000만원
( 규모별 기
금지원)
․소형: 호당  
  4500만원
․중형: 호당  
  6000만원
자체자금 
및 
임대보증금
․자체자
금 및 임대
보증금
․ 호 당  
6000 만원 
까지 융자
임대
기간 영구 50년 30년 5년, 10년 5년 5년 3년
규모 40㎡ 이하 60㎡ 이하 85㎡ 이하 85㎡ 이하 85㎡ 이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표 3-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29) 하성규 외 공저. 2000. 주택․도시․공공성. 박영사.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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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건설교통부
구  분 1997 2001 2002 2003 2004 2005
임대주택 재고 584,439 919,721 1,021,477 1,046,086 1,150,054 1,243,331
장기 임대
(영구/50년/국민) 222,339 279,116 288,733 303,669 330,130 358,672
사원/공공임대 333,984 562,979 644,043 682,423 694,474 674,938
매입 임대 28,116 77,624 88,701 59,994 125,450 209,721
<표 3-3> 연도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현황
   (단위 : 호)
자료: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 2006. 6 
주: 사원/공공임대는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임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
(1) 영구임대주택
① 지역별 분포 및 단지 규모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원 중 재정자금으로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구적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총 19만호가 공급되었으며, 이 
중 대한주택공사가 14만호, 지자체가 5만호를 공급․관리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47,000호가 공급되었으며, 부
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 도시에 전체 공급량의 2/3을 차지하여 주로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영구 임대주택의 전국 평균 단지규모는 1,086호/단지로서 비교적 규모가 크게 
공급되었다. 서울․수도권이 단지 당 1,343호, 비수도권이 단지 당 969호로 서
울․수도권의 단지규모가 비수도권 보다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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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계 단지수 단지규모
서  울 23,628(16.9) 22,200(44.4) 45,828(24.1) 31 1,478
경  기 19,664(14.0) - 19,664(10.3) 18 1,092
인  천 6,054(4.3) 2,300(4.6) 8,354(4.4) 6 1,392
부  산 15,571(11.1) 10,600(2.1) 26,171(13.8) 19 1,377
강  원 4,161(3.0) 200(0.4) 4,361(2.3) 9 485
충  북 6,139(4.4) - 6,139(3.2) 5 1,228
충  남
13,405(9.6)
400(0.8)
17,105(9.0) 20 855
대  전 3,300(6.6)
전  북 9,115(6.5) 200(0.4) 9,315(4.9) 9 1,035
전  남
15,421(11.0)
-
18,921(10.0) 17 1,113
광  주 3,500(7.0)
경  북
18,989(13.6)
199(0.4)
25,988(13.7) 27 923
대  구 6,800(13.6)
경  남
6,835(4.9)
300(0.6)
7,135(3.8) 12 594
울  산 -
제  주 1,096(1.8) - 1,096(0.6) 2 548
합  계 140,078(100.0) 49,999(100.0) 190,077(100.0) 175 1,086
<표 3-4> 영구임대주택의 지역별 분포 및 단지 규모
(단위: 호, 단지, %)
자료: 건설교통부. 2005.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② 주택규모
영구임대주택의 주택규모는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규모가 작게 건설․공급되
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26.1～42.5㎡(7～12평), 분양면적 기준으로는 
35.7～62.5㎡(9～18평)의 크기로 공급되었다.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규모를 보면 전체 14만호 중 83.6%를 분양면적 기준 1
2～14평형의 아파트로 공급하였으며, 9-11평형이 13%로 대부분 초소형으로 공급
하였다. 이와 같이 최소 규모로 공급된 것은 입주대상계층의 주거비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주거수준을 반영하여 이들이 가능한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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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11평형 12-14평형 15-18평형 계
공급실적
18,252
(13.0)
117,032
(83.6)
4,794
(3.4)
140,078
(100.0)
<표 3-5> 주공의 규모별 영구임대주택 공급실적(분양면적기준)
(단위 : 호)
자료: 대한주택공사. 2005. 「주택도시통계편람」
③ 입주대상
영구임대주택은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청약저축가입자(5만 원 
이하), 철거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었다. 따라서 1989년에서 1993년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우선 입주대상이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결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특
수계층이 입주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은 도시 내 최저계층(극빈계층)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현 입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
급자의 비율이 51.7%에 달한다. 아래의 표에서는 집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국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주민들 중 장애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4%이며, 중중장애인 가구도 15.5%에 이른다.30) 한편 자격탈락자도 
33.7%에 이르는데 이는 초기에 입주한 미자격자가 아직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입주 시 자격자였던 가구가 자녀의 성장 및 소득의 증가로 비자격자가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모자․부
자가정
북한
이탈주민
기타
자격
탈락자
청약저축
가입자
계
영구
임대주택
72,420
(51.7)
2,048
(1.5)
1,807
(1.3)
1,579
(1.1)
269
(0.2)
47,229
(33.7)
14,708
(10.5)
140,078
(100.0)
<표 3-6> 주택관리공단 관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2006. 12 현재)
(단위 : 호, 가구)
  자료: 주택공사 내부자료. 2006 
30) 한국주택관리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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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지적 특성
영구임대주택은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국공유지에 주로 건
설되었으며,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어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은 건설 당시 도시 저소득층의 생활 근거지에서 벗어
난 도시외곽에 조성됨으로 생활기반과 주거지 분리에 따른 저소득층의 직장, 
문화시설, 공공시설과의 접근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현
재는 도시 확장과 교통망의 확충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입지여건이 크게 향상
되었다.
(2) 국민임대주택
① 지역별 분포 및 단지규모
국민임대주택은 1997년 대통령선거 때 문민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되었던 영구
임대주택 20만호 공급계획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고,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200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호를 포함하여 국민의 정부 임
기 중 50만호의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 것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근거가 되었
다.31) 
이러한 배경에 의해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도입되었으며, 2002년까지 5만호가 
공급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4년 1월 주
택종합계획을 확정하고,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32)
국민임대주택은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48.8%, 48만 7600호, 비수도권에 51.2%, 51만 2400호를 건설․공급할 예정으로 
있다. 
31) 권병조. 2006.「국민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국민임대주택 백서. 주택도시연
구원 
32) 진정수 외. 2005.「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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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 국5대 광역시
지방 전체
서울 인천 경기 전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국민임대 29.27 5.28 14.21
48.76
(48.8)
13.57 8.47 3.56 3.50 2.17 19.97
51.24
(51.2)
100.0
(100.0)
최저기준
미달가구 57.19 11.46 44.04
112.69
(33.7)
27.72 18.62 7.75 7.03 6.11
154.4
8
221.71
(66.3)
334.40
(100.0)
<표 3-7>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단위 : 만호, %)
자료 :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는 대한주택공사가 80%, 지자체가 20%를 건설․공급하
도록 계획되었다. 1998년 주택공사가 처음으로 2,501호를 공급한 이후, 2005년 12
월 현재 총 378,996호(사업계획승인 기준)가 건설되었다. 이 중 주택공사가 91.3%
인 345,262호를 건설하였고, 지자체는 8.7%인 32,917호를 건설하여 지자체의 실
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1.0%, 광역시에서 19.2%, 기타 
지방에서 29.8%가 건설되었다.
구   분 1998～2002 2003 2004 2005 계
합   계 118,782 71,791 91,423 96,183 378,179(100.0)
사업주
체별
지자체 2,202 8,290 6,108 16,317 32,917(8.7)
주  공 116,580 63,501 85,315 79,866 345,262(91.3)
지역별
수도권 56,522 40,077 53,504 42,956 193,059(51.0)
광역시 27,363 16,402 5,621 23,160 72,546(19.2)
지  방 34,897 15,312 32,298 30,067 112,574(29.8)
<표 3-8> 사업주체별․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단위 : 호, %)
   자료 : 건설교통부, 2005년 12월 기준(사업계획승인 기준)
이미 입주가 이루어진 국민임대주택 단지별 입주호수를 기준으로 단지규모를 
보면 <표 3-9>와 같다. 2005년 말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단지 당 평균 713호
의 임대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단지 당 800호, 비수도권에서는 단
지 당 660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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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주호수 입주단지수 단지 당 입주호수
수도권 29,600 37 800
비수도권 40,966 62 660
계 70,566 99 713
<표 3-9> 기 입주 국민임대주택의 단지(지구)별 호수(2005년 말 기준)
(단위 : 호, 단지수)
자료: 대한주택공사
그러나 국민임대단지는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분양주택과 임
대주택을 혼합하여 건설․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단지규모는 이 보다 2배 가까이 
크게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의 전체 단지규모는 대략 단지 당 1200
세대～1600세대이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택지의 50%이상을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지구에서는 공동주택용 택지의 25%이상을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공동주택용지의 40%이상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있
다.
구  분
국민임대주택 단지1) 공영개발택지2)
10만㎡ 이하 단지 100만㎡ 이하 단지 국민임대주택 10년 이상 장기임대
국민임대 
건설 비중
60% 이상 50% 이상 25%이상
40% 이상3)
(국민임대 포함)
<표 3-10> 국민임대주택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비율
주: 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3. 12)
   2) 건교부, 택지개발사업업무처리지침
   3) 330만㎡ 이상 대규모 단지에서는 10%(국민임대주택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② 주택 규모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미만, 50～60㎡이하, 60㎡ 초
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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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까지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세대별 규모 
는 15-22평형(분양면적 기준)이 전체의 84.76%로 소형주택 중에서도 중간규모의 
주택이 주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규모는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주거수준 향상을 
반영하고, 소득10분위 중 2-4분위계층을 주요 대상계층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 분 12평형 15-18평형 19-22평형 24-26평형 계
공급실적
3,426
(1.3)
55,998
(21.1)
168,541
(63.6)
37,018
(14.0)
264,983
(100.0)
<표 3-11> 국민임대주택 규모별 공급실적(분양면적기준)
(단위: 호)
자료: 대한주택공사. 2005. 「주택도시통계편람」
③ 입주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계층별로 입주자격을 차등화 하였으며, 입주자는 종합점
수제(point system)를 적용하여 선정하고 있다. 우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50㎡이상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자
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초과 50㎡이상  60㎡이하 50㎡미만
입주
자격
․청약저축 가입자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04년 기준311만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04년 기준218만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하
되 50%이하인(‘04년 기준 156
만원) 가구를 우선 입주시킴
입주자
선정순위
․1 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2 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3 순위: 1, 2순위 이외
 ⇒ 당해 시․군․자치구 주민에게 우선공급 가능
․1순위: 당해 시․군․구 거  
  주자
․2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시․군․구 주민
․3순위: 1, 2순위 이외
※ 동일순위 경쟁 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입주자 선정 (합
산점수동일시 추첨)
<표 3-12>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순위 및 가점제도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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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로서 주택규모에 따라 소득
상한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종합점수제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65세 이상 부양가족, 거주기간, 장애인 여부, 중소업체 근로자, 
청약저축 납입회수,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20/100 미만자 등을 점수화
하여 선정한다.
실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39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주가구의 45.9%가 소득2분위(78～140만원)에 속해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5분위 이상의 경우 5%에 불과하며, 소득 1～4분위 계
층이 95.0%가 입주하여 당초 대상계층으로 설정했던 계획대로 목적을 달성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상 합계
월평균 
총소득
가구 수
(비중)
102
(11.2)
419
(45.9)
208
(22.8)
138
(15.1)
46
(5.0)
913
(100.0) 139.1
<표 3-13> 국민임대 입주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
(단위 : 가구, %, 만원)
자료: 진정수 외. 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④ 입지적 특성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신규건설, 기존주택 매입, 재개발․재건축 내 주택 등 
몇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구에 주로 건설․공급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 가능지 
부족 등 택지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의 70～80%는 택지개발사업지구(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여 건설되고 있으며,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지구당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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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시정비지구 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GB해제지역 계
지구수 11 99 111 14 235
건설호수
6,131
(3.0)
54,888
(26.5)
119,516
(57.7)
26,588
(12.8)
207,305
(100.0)
지구당 
평균건설호수 573.7 554 1,076.7 1,899 882
<표 3-14> 사업지구별 국민임대주택건설 현황
(단위 : 지구수, 호, %)
주 : 대한주택공사. 2004. 11. 각 연도별 사업승인에 따른 건설호수 현황
자료 : 국토연구원. 2005.󰡒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 조성󰡓. 국토 통권 286호
대규모 택지개발은 주로 대도시 지역 외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
하여 일부 지방대도시는 도심 내 가용택지의 고갈로 단지개발이 도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거입지는 도시저소득층의 생활 근거지에서 벗어
나 생활기반과 주거지 분리에 따른 저소득층의 직장, 문화시설, 공공시설과의 접
근성이 제약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 매입임대의 형태로 기성 주거지에서 공급되는 경우나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공급되는 경우는 기존의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 
2004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503호를 시범공급한데 이어 물량을 당초 1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입주가구를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
여 지원하고 있다. 
구  분 유형Ⅰ 유형Ⅱ
입주대상 ∙국민임대 입주곤란 2인 이상   가족(영구임대 입주대상1)포함)
∙자력생활이 곤란한 단독가구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택공급 ∙다가구 1세대 공급  - 입주자 자체관리
∙다가구 방1칸 공급
  - 부엌․화장실 공동 사용
관리주체
∙시설관리 : 사업시행자
∙사회복지서비스연계관리: 당해 지  
  역 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2)
'04년 공급계획 ∙450호('08년까지 9천호) ∙50호('08년까지 1천호)
<표 3-15> 매입임대주택 입주 유형
주: 1)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부양가족 중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자 등(주택공급에관한규칙)
   2) 인건비 등 추가비용발생시 별도의 재원마련 필요
자료: 진정수․천현숙. 2006.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실태분석.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제3장∙저소득층 주거의 분리․배제 실태   41
(3) 공공임대주택33)
① 공급현황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건설하였거
나 공공자금 지원으로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는 50년 공공임대주택, 5년 공공임
대주택 등이 있다.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은 
92,850호(8.1%)로 실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지구에서 1983년 합동재개발이 추진된 이후 2003년까지 
총 48,645호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재개발사업지구 총 주택 건설량의  
19.8%를 차지하고 있다. 1989년까지는 2개 지구에서 76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
하였으나 1989년 합동재개발운영지침에서 임대주택건립을 의무화하여 1989년 
이후 전체 175개 재개발구역 중 121개 구역에서 47,885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였다. 
구 분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주거환경 
포함)
5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사원임대 매입임대 합계
재고량 190,077 92,850 655,908 47,203 38,566 125,450 1,150,054
비중 16.5 8.1 57.0 4.1 3.4 10.9 100.0
<표 3-16>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2004년 말 기준)
(단위 : 호, %)
자료: 건설교통부
주: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임
33) 여기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은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대부분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
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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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주택건설량 193,438가구의 24.8%로서 임대주택 공
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임대
주택건설을 의무사항에서 조건부사항으로 완화하면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구  분
사업시행
인가구역수(a)
임대주택
구역수(b) 
총주택
건설수(c)
임대주택수
(d)
(b)/(a) (d)/(c)
1983-1986 44 2 26,370 760 4.5 2.9
1987-1996 126 83 140,285 41,844 65.9 29.8
1997-2003 78 28 53,153 6,041 35.9 11.4
계 248 123 245,795 48,645 49.6 19.8
<표 3-17> 서울시 재개발사업지구의 임대주택 공급실적
(단위 : 지구수, 호, %)
자료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0), 2004
②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규모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주택
법 제2조에서는 ‘국민주택’34)의 규모를 전용면적 8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임대주택의 건설, 임대주택의 유형 구분 등을 규정한 임대주택법에는 임대
주택의 규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한 개념으로 ‘주택법제2조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자체주공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
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의해 건설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이하의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제도적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수준으로 
건설되도록 하고 있다. 과거 국민주택 기금관리 및 운용규정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금융자 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34)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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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60㎡이하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60～85㎡의 공공임대주택
에 대한 기금의 지원으로 중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구 분 12-14평형 15-18평형 19-22평형 23-26평형 28-33평형 계
건설호수
1,600
(1.1)
31,886
(22.1)
62,900
(43.5)
36,804
(25.4)
11,413
(7.9)
144,603
(100.0)
<표 3-18> 공공임대주택 규모별 공급실적('96～'05, 분양면적기준)
(단위: 호)
자료: 대한주택공사. 2005. 「주택도시통계편람」
주택공사는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05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총 11만 4603호 공급하였는바, 이 중 92.1%가 전용면적 60㎡(분양면적 26평형)이
하의 규모로 공급되었다. 특히 분양면적 기준 15～18평형이 22.1%, 19～22평형이 
43.5%로 소형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공급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초소형 공급은 영구임대주택 공급에서 일부 시도되었다. 그러
나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주거복지 욕구 증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규모와 시설을 갖춘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과거보다 다소 규모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③ 입주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입주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임대주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들이 입주대상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대상 계층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입주대상은 주로 순위별 기준이 적용되는 10만 원 이하 청약저축 가입자 및 
철거세입자(택지개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사업), 모자부자가정
이 전체 유형 중에서 83.4%로 대부분이나 보훈대상자, 일군위안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도 포함된다. 서울시의 공급실적으로 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철거세입
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이 전체입주자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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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기초생활
수급자 등
국가
유공자
모자부자
가정․ 철거
세입자
북한
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임시이주자
청약저축가
입자
입주
가구 수
공공임대
(재개발포함
)
101 825 8,978 491 669 4,445 15,509
0.7% 5.3% 54.7% 3.2% 4.3% 28.7% 99.9%
<표 3-19> SH공사 임대주택의 입주자 현황(2002년 12 기준)
(단위: 호, 가구)
자료: 서울시 SH공사 내부자료. 2003. 장영희 외.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체계의 문제
점과 개선방향󰡓.『도시와 빈곤』, 제65호. p.21-39에서 재인용.
한경원.『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년. 
④ 입지적 특성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나타나고 있
다.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단지나 
국민임대주택단지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재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재개발사업은 주로 도심내부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고밀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구릉지에 지형조건을 무시한 대규모 단지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
에 입지조건이 좋지 못한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주요 소음원에 배치
되거나 자투리 토지, 위험 혐오시설에 가까이 배치함으로서 일반분양주택과 의
도적으로 분리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달동네, 판자촌 등 주
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경사도가 심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편의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접근성이 불리한 실정이다
3) 공공임대주택의 분리․혼합 유형
(1) 공공임대주택의 혼합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물리적 배치 및 공간계획 등 단지조성
방식에 따른 주민 간의 사회적 의식, 주거환경 등 사회적 배제 실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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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유형별 실태분석을 통하여 혼합유형별 주택의 물리적 특징, 주민 
간 갈등, 단지관리의 문제점 등에서의 차이를 도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혼합주택의 유형구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의 혼합유형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① 혼합주택의 유형구분 선행연구
혼합주택의 유형구분에 관한 선행연구로 3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Steven 
Tiesdell의 혼합단지 유형구분과 加蕂由利子의 혼합단지 유형구분, 그리고 주택
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유형구분이 그것이다. 먼저  Steven Tiesdell은 저렴주택
(affordable housing)과 일반주택의 혼합정도에 따라 분리배치와 혼합배치로 구
분하고, 분리배치는 부지 밖과 부지 내 유형, 혼합배치는 군집형 혼합배치와 점
산형 혼합배치로 세분하였다.35) 분리배치에서 부지 밖 유형은 분양주택과 저렴
주택을 다른 부지에 분리하여 건설하는 것이며, 부지 내 유형은 분양주택과 저렴
주택을 외견상 분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혼합배치에서 군집형은 부지 전체에 
5-10호씩의 저렴주택 클러스터를 분산하여 개발하는 것을 뜻하며 점산형은 부지 
전체에 저렴주택을 1호 또는 2호씩 쌍으로 분산 개발하는 형태를 말한다. 
유형 특성
분리배치
부지 밖 - 분양주택과 저렴주택을 다른 부지에 개발
부지 내 - 분양주택과 저렴주택 간의 외견상 분리
혼합배치
군집형 - 부지 전체에 5-10호씩의 저렴주택 클러스터 분산 개발
점산형 - 부지 전체에 저렴주택 1호 또는 2호를 쌍으로 분산개발
<표 3-20> Steven Tiesdell의 혼합단지 유형구분
다음으로 加蕂由利子의 유형구분은 공영주택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계
층혼합방식을 단지별 혼합, 인접단지, 단지 내 주동혼합, 주거동내 혼합으로 구분
하였다.36) 단지별 혼합은 동일 지구 내에 별도의 단지로 구분되는 주거블럭을 전
35) Steven Tiesdell. 2004. "Integrating affordable housing within market-rate developments : the 
design dimension". 「Environment and planning b : planning and desiig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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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주거지 차원에서 혼합하는 것을 말하며, 인접단지 유형은 임대와 분양주택을 
몇 개의 주거동으로 군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지 내 주동혼합은 하나의 대지에 
임대와 분양주택 구분 없이 동별로 혼재되도록 배치하는 방식이며, 주거동내 혼
합은 하나의 동 내에 여러 계층을 혼합하되, 주민에 의해 관리를 분리하는 모자
이크형 혼합방식을 뜻한다. 
유형 특성
단지별 혼합
- 동일 지구 내 별도의 단지로 구분되는 주거블럭을 전체 주거지 
차원에서 혼합
인접단지 - 임대와 분양주택을 몇 개의 주거동으로 군집하는 방식
단지 내 주동혼합
- 하나의 대지에 임대와 분양주택 구분 없이 동별로 혼재되도록 배
치하는 방식
주거동내 혼합
- 하나의 동안에 여러 계층을 혼합하되, 주민에 의해 관리는 분리
하는 모자이크형 혼합
<표 3-21> 加蕂由利子의 혼합단지 유형구분
마지막으로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유형구분이37)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3년 
서울시 공공임대 10만호 건설계획 단지 내 임대․분양주택 배치방안 워크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혼합단지 유형구분을 위해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는 1990년 이후 공급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구, 재개발단지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혼합배치에 따른 유형을 임대주택
을 기준으로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형, 주동 내 혼합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본 연구에서의 혼합유형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구분방식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
지막으로 살펴본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유형구분에38) 따라 독립형, 인접형, 
36) 加蕂由利子. 1998. 「公共賃貸住宅複合建贊における入住者の生活構造變化」. 住宅總合硏究財團 硏究
年報. no 25.
37) 서수정 외. 2004.『국민임대주택의 사회 통합적 계획방안 연구』.대한주택공사
38) 서수정 외. 2004.『국민임대주택의 사회 통합적 계획방안 연구』.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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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혼합형, 주동 내 혼합형으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먼저 독립형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에 의한 주택단지로, 아래 그림과 같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임대와 분양이 8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구분되는 단지의 유형을 말한다. 
임 대
도 시 계 획 도 로
분 양
<그림 3-8> 독립형
        주: 서수정 외, 2004,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연구, p.88 참조
다음으로 인접형은 임대와 분양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독립된 단
지로 되어 있으나 서로 인접하여 배치된 경우를 말한다. 즉 별도의 대지로 구분
되어 인접한 경우나 지반이 연속하지 않은 경우, 8m 이하의 단지 내 도로로 구분
된 경우 등을 포함하는 혼합단지유형으로 아래 그림과 같다. 
임 대 분 양
도 시 계 획 도 로
분 양
<그림 3-9> 인접형
       주: 서수정 외, 2004,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연구, p.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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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단지 내 혼합유형은 한 단지 내에 분양과 임대가 혼합되어 배치된 
경우로써, 아래 그림과 같이 주거동내 혼합은 아니고 단지 내에 동별로 구분되어 
배치된 경우를 말한다.
 분  양
  임 대
도 시 계 획 도 로
분  양
<그림 3-10> 단지 내 혼합형
    주: 서수정 외, 2004,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연구, p.88 참조
마지막으로 주동 내 혼합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동일 주동 내 임대와 분양이 혼
합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임대 중에 SH공사가 공급한 신림동 초원단지와 
동부단지가 있다.
분 양 주 택
임 대 주 택
임 대 주 택
분 양 주 택
도 시 계 획 도 로
분 양
<그림 3-11> 주동 내 혼합형
    주: 서수정 외, 2004,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통합적 계획방안연구, p.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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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1989년-2001년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에 건설된 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총 156개 지구를 대한주택공사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사업지구별로는 택지개발사업 13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3지구, 재개발사업 2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도별 사업지구 
현황에서 156개의 사업지구를 혼합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독립형은 
54개 지구로 비율로는 34.6%로 나타났으며, 인접형은 66개 지구에 비율은 42.3%
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단지혼합형은 33개 지구에 21.1%의 비율로 나타났
으며, 주동혼합형은 3개 지구에 0.1%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사업이 83.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거환경개
선사업이 4.7%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년도
사업
지구수
혼합유형 사업방식
독립형 인접형 단지혼합형 주동혼합형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계 156 54 66 33 3 131 23 2
1989 17 9 6 2 - 17 - -
1990 18 8 8 2 - 18 - -
1991 12 3 8 1 - 12 -
1992 29 6 20 2 1 27 2 -
1993 7 1 4 2 - 5 2 -
1994 6 2 1 3 - 3 3 -
1995 12 4 3 4 1 8 4 -
1996 7 - 6 1 - 5 - 2
1997 5 1 - 4 - 3 2 -
1998 10 1 4 5 - 8 2 -
1999 9 5 2 1 1 8 1 -
2000 13 7 3 3 - 9 4 -
2001 11 7 1 3 - 8 3 -
<표 3-22> 연도별 사업지구 현황(1989-2001)
(단위 : 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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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0
독립형 인접형 단지혼합형 주동혼합형
<그림 3-12> 공공임대주택 혼합유형 분석(1989-2001)
(단위: 지구수)
다음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방식별 혼합유형
을 분석한 결과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총 130개 지구 중 인접형이 46.9%, 독립형이 
41.6%로 혼합유형의 대부분인 88.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지 내 혼합형의 경
우 14개 지구로 10.7%에 불과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총24개 지구 
중 단지 내 혼합형이 18개 지구로 나타나 혼합유형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택지개발사업에서는 혼합방식이 두 집단 간 물리적 거리를 두
려는 경향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두 집단 간 물리적 거
리를 좁히는 혼합방식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분 독립형 인접형 단지혼합형 주동혼합형
택지개발사업 54 61 14 1
주거환경개선사업 - 4 18 2
<표 3-23> 사업방식별 혼합유형 분석
(단위 : 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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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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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
60
70
독 립 형 인 접 형 단 지 혼 합 형 주 동 혼 합 형
택 지 개 발 사 업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그림 3-13> 사업방식별 혼합유형 분석
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 실태
여기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실태를 두 가지로 나
누어 제시한다. 첫째로는, 본 연구진들이 사례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 연구
협의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매스컴에서 공개된 대표적 사례들을 정리하여 제시하
였다. 둘째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나타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 실태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임대․분양 혼합 유형별로 나누어 배제실
태를 설명하였다.
(1) 사회적 배제 요인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분리실태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분리실태는 단지의 분리배치실태에서부터 공공시설의 
배치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분리실태는 임
대주택단지에 대한 낙인의 시작점으로서 이후 진행되는 사회적 배제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입지여건이 불리한 곳
에 배치됨으로써, 단지의 설계에서부터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을 더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리적 배치 실태
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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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의 분리배치실태
먼저 단지 분리배치실태를 살펴보면, 택지개발계획시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임
대주택단지가 대부분 입지여건이 불리한 곳에 배치되며, 특히 독립형과 인접형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독립형으로 조성하는 경우 중 지구 내 소음원이 되는 
25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면하여 임대주택단지를 배치한 사례들이 있고, 인접
형의 경우 임대주택단지의 위치를 대로변으로 위치하여 도로로부터 차음역할 기
능을 하도록 배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 공공시설 분리배치실태 
공공시설 분리배치실태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이 임대주택단지나 분양주택단
지의 한 측면에 배치한 경우 공공시설 배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대
부분 임대주택의 경우 공원, 학교, 기타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분양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주택과 인접하여 학교 등이 배치될 경
우 지역 내 학군분리에 대한 요구나 통학로 차단 등 사회적 배제현상이 초래되기
도 하였다. 
□ 단지 내 분리실태
단지 내 분리실태를 살펴보면, 독립형과 인접형의 경우 단지배치를 통해 임대
주택 단지가 분리됨으로써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집단적 배제와 낙인화를 초래하
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와 인접한 일부 분양 아파트의 경우 종
래의 단지명을 변경하여(종래 : xx지구 11단지 -> 00아파트로 명칭변경) 임대아
파트와의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단지 내 혼합형의 경우 도로 및 보행로를 분리하여 생활영역을 구분하는데, 단
지 내 도로, 옥외공간, 공공시설 등을 매개로 공간을 분리하거나 경사지인 경우 
옹벽, 법면으로 공간을 분리하며, 평지의 경우 인위적으로 조성된 수목과 펜스로 
공간을 분리하였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부출입로를 사용하도록 계획적으로 
배치하거나, 임대주택을 단지 초입부에 배치하여 단지 내 도로로 구분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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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심지어 분양주택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배치한 경우 분양주택과의 옹벽 때
문에 우회하여 통행하도록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단지를 분리시킴으
로써 사회적 배제를 위한 차별화와 공간적 분리를 가시화 하였다. 
주택공사 자료를 토대로 32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
지 않았는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동별로 입구를 분리하는 경우가 40.6%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단지 내 혼합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별 주진입
로나 단지별 입구가 분리된 경우도 그 비율이 31.3%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동 내 
혼합의 경우 주동의 길이는 다소 길어지며 외관상은 하나의 주동이지만 평면상 
임대와 분양아파트 사이에 경계가 있어 건물 내에서의 이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단지별 
주진입로 
분리
주진입로 
통합/단지별 
입구분리
동별 
주진입로 
분리
주진입로 
통합/동별 
입구분리
입구통합
지구수 1 9 - 13 9
<표 3-24> 단지 내 혼합형의 진출입로 분석
(단위 : 지구수)
자료: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건설현황자료(1989-2001)
□ 기타 물리적 분리실태
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대지면적에 비해 용적률이 높게 함으로써 동간거리가 
짧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사생활 침해를 방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대수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였으며, 유치원시설, 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의 부족,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분양아파트와 구분사용, 경비실의 부
재로 인한 방범․치안에 문제 발생 등 다양한 분리실태들이 나타났다. 
(2) 혼합유형별 주민 행태 및 갈등
① 유형별 반사회적인 행태
먼저 유형별 반사회적인 행태는 독립형, 인접형, 단지혼합형, 주동혼합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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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조사방법은 제4장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있다. 행태분석의 내용은 주민 
간의 갈등정도, 공공시설의 이용행태, 단지 내 주거안전성 등이었으며, 행태의 심
각성을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였는데, 5점에 가까울수록 행태가 심각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유형별 주민의 행태는 아래
의 <표 3-25>와 같이 나타났다.
구분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소음, 악취 2.64 3.39 3.02 2.35 2.93 2.64 2.74 2.72 2.73 3.04 3.21 3.12
공동시설기물 파괴 2.51 3.00 2.76 2.26 2.73 2.50 2.43 2.45 2.44 2.66 2.85 2.46
노상방뇨 2.53 2.98 2.75 2.18 2.87 2.52 2.21 2.45 2.32 2.68 3.12 2.91
고성방가 2.45 2.99 2.73 2.12 2.96 2.59 2.23 2.46 2.34 2.71 3.07 2.89
주민들 간 싸움 2.36 2.92 2.65 2.19 2.86 2.53 2.01 2.30 2.15 2.56 2.93 2.75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등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음 2.85 3.34 3.09 2.49 2.98 2.73 2.51 2.57 2.53 2.87 3.38 3.13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2.45 2.71 2.58 2.24 2.58 2.41 2.24 2.42 2.32 2.65 2.74 2.70
생활수준 격차로 인한 
스트레스 2.45 2.89 2.67 2.27 2.94 2.60 2.11 2.69 2.38 2.71 3.13 2.93
쓰레기 무단투기 2.42 3.05 2.74 2.24 2.75 2.50 2.40 2.60 2.50 2.65 2.96 2.81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음 2.37 2.86 2.62 2.19 2.54 2.36 2.41 2.58 2.49 2.65 2.71 2.68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에 낙서 2.51 2.89 2.70 2.24 2.68 2.46 2.45 2.59 2.52 2.67 2.82 2.75
절도, 강도 등의 치안문제 2.74 2.78 2.76 2.25 2.50 2.38 2.51 2.54 2.52 2.66 2.60 2.63
알코올중독이나 단지 내 음주 2.49 3.00 2.75 2.26 3.20 2.73 2.18 2.39 2.28 2.70 2.89 2.79
주차장 주차선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주차 2.79 2.68 2.73 2.38 2.90 2.64 2.43 2.32 2.38 2.80 3.35 3.08
단지 내 청소년탈선 2.67 2.79 2.73 2.32 2.98 2.65 2.35 2.41 2.38 2.95 3.11 3.03
임대․분양아파트 간 갈등 2.74 2.71 2.73 2.53 2.67 2.59 2.28 2.59 2.43 2.91 3.40 3.16
방화사건 2.15 2.26 2.21 1.98 2.24 2.11 1.96 2.10 2.03 2.26 2.68 2.47
<표 3-25> 유형별 주민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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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임대주택주민이 분양주택주민들보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형과 주동내 혼합형의 임대단지에서 반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단지 내 혼합형의 경우에는 분양주택 주민과 임대주택
주민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민간의 갈등
주민간의 갈등행태에서는 주민간의 싸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생활수준 격
차로 인한 스트레스,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와의 갈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주동 내 혼합
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내 혼합형에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들 간 싸움의 정도는 독립형 임대주택
과 주동 내 혼합형 임대주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은 주동 내 혼합형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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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주민간의 갈등행태
생활수준의 격차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는 주동 내 혼합형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접형의 경우 분양주택 주민에 비해 임대주택 주민의 스
트레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갈
등 정도는 주동 내 혼합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지 내 혼합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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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의 훼손행위
공공시설의 훼손행위는 공공시설물 파괴, 아파트 계단과 복도의 오염, 엘리베
이터, 계단, 벽 등의 훼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3-15>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단지 내 혼합형의 공공주민의식이 높았으며, 독립형 임대
주택과 주동 내 혼합형 임대주택의 경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시
설물의 파괴정도는 독립형 임대주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접형 분양주택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계단 및 복도의 청결성 및 쓰
레기 처리 등의 문제는 독립형 임대주택과 주동 내 혼합형 임대주택이 가장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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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공공시설의 훼손행위
□ 단지 내 주거의 안정성
단지 내 주거의 안정성은 절도․강도․방화 등 치안문제, 단지 내 음주, 청소
년 탈선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그림 3-16>와 같이 나타났다. 
절도․강도 등의 치안문제는 독립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문제는 인접형 임대단지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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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청소년 탈선 문제에 있어서는 주동 내 혼합의 임대주택과 인접형 임대주
택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방화는 주동 내 혼합유형의 임대주택에서 높
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단지 내 혼합형 주거단지가 가장 
안전하며, 주동 내 혼합형 주거단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독립형 임대주택과 주동 내 혼합형 임대주택에서 주거의 안전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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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단지 내 주거의 안전성
② 분양과 임대주택 주민 상호간 갈등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주민 상호간의 갈등행태는 심리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갈등분석은 5점 척도의 결과로 나타
난 갈등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분양주택 주민과 
임대주택 주민의 갈등이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아
래의 <표 3-26>과 같다.
혼합유형별로 보면 주동 내 혼합의 경우 임대주택 주민과 분양주택 주민 모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 간의 갈등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주택주민들이 임대주택주민들을 무시
한다고 느낀 경우는 주동 내 혼합에서 월등히 많이 나타났다. 주차장사용으로 인
한 갈등은 주동 내 혼합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의 주차시설 설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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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생활수준격차로 인한 
스트레스
2.27 2.86 2.57 2.28 2.65 2.46 2.05 2.54 2.29 2.50 3.37 2.94
주차공간이용으로 
인한 다툼
2.17 2.28 2.22 2.01 2.04 2.03 1.89 2.25 2.06 2.50 3.30 2.91
분양아파트 내 공원 
등 시설이용 제한
2.03 2.16 2.09 1.94 1.99 1.96 1.78 2.07 1.92 2.35 2.68 2.52
분양아파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함
1.99 2.01 2.00 1.90 2.01 1.96 1.78 2.01 1.89 2.27 2.44 2.36
자녀들 간 다툼으로 
인한 문제
2.09 2.20 2.15 2.09 2.13 2.11 1.83 2.24 2.03 2.27 2.56 2.42
공동기물 파손으로 
인한 다툼
1.94 2.15 2.04 2.10 2.11 2.11 1.83 2.15 1.99 2.27 2.55 2.42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무시하는 경향
2.59 3.00 2.80 2.55 3.14 2.85 2.05 2.54 2.29 2.53 3.37 2.96
<표 3-26> 분양과 임대주민들이 상호간에 느끼는 갈등
주: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 5: 매우 심각
□  매스컴 등에 나타난 분양 및 임대주택 주민 간 사회적 갈등사례
분양 및 임대주택 주민 간 사회적 갈등사례는 외부로 드러나 보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임대아파트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는 후문 쪽 만을 이용하도록 말뚝을 
설치해 아파트 정문에서 아파트를 700m우회하여 다니도록 한 사례, 임대아파트
에서 분양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자리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통학로 개방을 요
구하였으나 분양아파트 주민들의 거부로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울타리를 강제로 철거 하자 분양아파트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아파트 주
민의 울타리 출입이 제한 된 사례 등이 있다.39) 
심지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사례는 이미 입주한 단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입지지정단계에서부터 나타나기도 한다. 군포 당동2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주거
수준의 하향평준화 등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취하는 
등 입지지정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9) 2005년 7월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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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차량통행 방해한 차도
     자료 : 도깨비뉴스. 2005. 10. 21, “APT단지 도로에 말뚝을 박는 이유는?”
     (www.dkbnews.com)
<그림 3-18>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분리 사례
      자료 : 한겨레21. 2006. 4. 11
③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낙인화
낙인화는 주로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에 따라 낙인화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이
미지는 분양아파트 주민과 임대아파트 주민들 간에 차이가 있었다. 분양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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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응답이 
30.3%로 높았다. 하지만 임대주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한 반면 이웃들이 서로 정겹게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응답이 37.7%로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유형별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응답
은 영구임대에서 60.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분양, 공공임대, 국민임
대아파트 주민들은 30% 내외로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유형의 주민들
에 비해 영구임대 입주자들의 경제적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네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은 분양에서 7.4%, 임대
에서 4.9%로 분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동네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도 26.4%로 부
정적 응답자보다 많았다. 
분양 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일반적 주거지와 다르지 않다 90 (28.8)) 88 (31.0) 10 (14.1) 48 (35.8) 30 (38.0)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다 93 (29.8) 107 (37.7) 43 (60.6) 37 (27.6) 27 (34.2)
이웃 간에 정겹게 살아가는 
지역이다 20 (6.4) 31 (10.9) 11 (15.5) 9 (6.7) 11 (13.9)
우리 동네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우려가 있다 23 (7.4) 14 (4.9) 2 (2.8) 11 (8.2) 1 (1.3)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81 (26.0) 44 (15.5) 5 (7.0) 29 (21.6) 10 (12.7)
<표 3-27> 분양, 임대별로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이러한 설문결과만 보면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낙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
실을 입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설문지 응답에서는 응답자들이 이상적 태도를 보
일 수 있기 때문에 낙인화 발생여부는 분양아파트 주민들의 임대에 대안 인식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심리적, 사회적 배제현상을 고려
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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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태분석의 시사점
여기까지 유형별 주민의 반사회적 행태와 분양 및 임대주택 주민 간 심리적․
사회적 갈등,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낙인화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분양주택에 비해 임대주택 주민의 반사회적 행태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독립
형 임대주택과 주동 내 혼합형 입대주택 주민의 반사회적 행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단지 내 혼합형 주민의 반사회
적 행태가 덜 심각했으며, 조사단지의 상대적인 특성을 감안 하더라도 다른 유형
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분양 및 임대주택 주민 간 심리적․사회적 갈등의 경우 분양주택 주민 
보다 임대주택 주민이 상대적으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른 유형
과 비교해서 주동 내 혼합형의 경우 상호간 갈등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주택단지에서는 사회적 낙인화가 심각한 수
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층 간 혼합이 부담스러울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갈등을 확대시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문제점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의 분리․배제 실태를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분석
하였다.  첫째는 도시공간에서의 저소득층 주거의 입지 문제이고, 둘째는 임대
주택단지에 대한 분리 및 배제 문제이고, 셋째는 임대․분양주택 혼합단지에
서의 임대주택 및 임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분리 및 배제 문제이다.
□ 도시공간에서 저소득층 주거의 지역적 편중 및 공간적 분리 문제 
도시공간에서 저소득 주거의 입지가 중산층이상의 계층과의 분리 정도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 유럽과 북미 여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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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도시에서 사회계층간 주거분리가 심화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인 주택
이나, 단독 화장실 또는 부엌이 갖추어지지 못한 주거의 경우 현재 구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분리도 수준은 높게 나왔지만, 그러한 주거의 
절대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
으로 많이 건설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현
재 공공임대주택 입지는 도시 내 일부지역 편중되어 있어, 향후의 입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간적 분리와 지역적 편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
로 건설될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는 도시 내에서의 저소득주거 입지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입지 반대 및 공간적 분리시도
최근 국민임대주택이 대단위로 공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
한 반발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
만, 대규모 단지 형태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
다.  국민임대주택이 대규모 단지로 공급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지역적 편중
화와 도시공간에서의 국민임대주택의 분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의 형태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에 안정을 
해칠 수 있어, 현지 주민들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입지를 원치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사실상 저소득층인 주민들의 지방자치
단체 일부에 대규모로 이주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공공임
대주택을 건설할 때 대단지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피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
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분리 및 배제문제는 일부지역에서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
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단지가 인접한 곳에 들어
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일단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단지로 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려고 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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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택 주민들과 임대주택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결국 임대주택 주민들
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양주택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과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들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치 않고, 심지어는 저
소득계층이 주변에 집단적으로 거주함에 따라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문제
를 개선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
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주류사회의 주민들과 대등하게 경
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의 주택건
물의 질과  주거환경의 수준도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낙인화를 방지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단지 내 혼합 시의 사회적 배제 문제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외진 곳이나 환경이 나쁜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단지 내 근린시설의 
배치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게 불리한 곳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배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의 실태조사에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동배치 계획 수립 시 유의하도록 하고, 단지 내에서도 
분양주택 건물과 임대주택 건물을 분리배치 하지 않고 적절히 혼합 배치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동 내에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한 경우(주동 내 혼합) 주민들 간이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
한 아주 노골적인 사회배제가 일어나는 사례도 자주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공
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저소득 주거와 분양주택을 공간적으로 혼합하는 경우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주동 내 혼합방식과 같이 혼합의 정도가 너무 과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간적 혼합만으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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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
서 공간적 혼합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 등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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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  H  ․  A  ․  P  ․  T  ․  E  ․  R  ․  4
 공공임대주택의 혼합유형별 주민의식과
 사회자본
제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혼합유형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주거단지의 특징을 실증
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가구특성, 이웃관계의 특성, 주거만족도, 혼합단지구
성에 대한 의식 등을 조사하여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총계와 사회적 배제정도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6장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1.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및 목적 
(1) 조사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혼합되어 거주하고 있는 
분양주택 입주자와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가구특성과 주거특성, 이웃관계의 특성, 
주거만족도 및 이주의사, 혼합단지구성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바
람직한 계층 간 주거 혼합방식의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하여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수준을 측정, 비교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공공임대주택 단지 및 주변지역 분양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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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입주 세대들 중 64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독립형, 인접
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단지는 서울의 서울번동3․4단지, 서울신내10․11단지, 신림동부아
파트 등과 수도권의 수원매탄4․5․6지구, 수원율전1․2블럭 등이었다. 그리고 
조사 세대수는 각 혼합유형별로 160세대씩 조사하여 총 640세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단지의 구체적인 특성은 아래 <표 4-2>와 같다. 
주요 설문내용은 단지의 이웃 관계, 물리적 환경, 주택관리상태, 근린시설 등 
만족도, 거주단지의 문제점, 공공임대주택 주민과 임대주택주민의 갈등 여부, 분
양과 공공임대혼합 방식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구 분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형 주동 혼합형 계
표본수 160세대 160세대 160세대 160세대 640세대
분양
서울번동 4단지 서울신내11단지 매탄5지구 신림동부아파트 160세대
수원매탄4지구 수원율전 1BL 서울천연지구 송파오금백조 160세대
임대
서울번동 3단지 서울신내10단지 매탄5지구 신림동부아파트 160세대
수원매탄6지구 수원율전 2BL 서울천연지구 송파오금백조 160세대
<표 4-1> 혼합유형별 조사 대상단지
대상지구 
입주
시기
주택(혼합)
유형
사업
주체
세대수 평형(평) 
분양 임대 분양 임대
1-1 서울번동 3단지 ‘92. 10 영구임대 주공 - 1282 -
12, 13, 15, 
16, 17,  
1-2 서울번동 4단지 ‘92. 03 공공분양 주공 1123 -
17, 18, 19, 22, 
23, 28, 31
-
2-1 서울신내10단지 ‘98. 08
영구임대+
공공임대
SH공사 - 906+526 - 11, 14, 18
2-2
서울신내11단지
(대명아파트) ‘98. 08 공공분양 SH공사 804 - 17, 21, 25 -
3-1 수원매탄4지구6B ‘02. 03 공공분양 주공 461 - 25, 29, 32 -
3-2 수원매탄6지구 ‘01. 12 국민임대 주공 - 710 - 16, 21 
<표 4-2> 조사대상 단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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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구 
입주
시기
주택(혼합)
유형
사업
주체
세대수 평형(평) 
분양 임대 분양 임대
4-1 수원율전 1BL ‘02. 09 공공분양 주공 1078 - 22, 32 -
4-2 수원율전 2BL ‘02. 09 국민임대 주공 - 633 - 21
5
수원매탄5지구
그린빌5단지 ‘02. 06
공공분양+
공공임대
주공 318 414 21, 26 15, 20
6 서울천연지구 ‘03. 12
공공분양+
공공임대
주공 934 74 22, 23, 30, 34 12
7 신림동부아파트 ‘94. 05
공공분양+
공공임대
동부
건설
496(149) 96
(22), 26, 29, 
32, 43
12
8
송파오금
현대백조아파트 ‘97 01
공공분양+
공공임대
SH공사 438(79) 180
 (13), 31, 32, 
33, 42
13
계 총 12개 지구 (서울 7개 지구, 경기 5개 지구)
<표 4-2> 계속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공공분양 80 (50.0) 80 (50.3) 91 (59.9) 79 (53.4)
영구임대 40 (25.0) 32 (20.1) 0 (0.0) 0 (0.0)
공공임대 0 (0.0) 7 (4.4) 61 (40.1) 69 (46.6)
국민임대 40 (25.0) 40 (25.2) 0 (0.0) 0 (0.0)
계 160 (100.0) 159 (100.0) 152 (100.0) 148 (100.0)
<표 4-3> 혼합유형별 주택유형별 조사세대수
(단위: 호, %)
2)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특성
(1) 가구특성 
□ 가구원수와 가구구성
먼저 가구구성 현황은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비율이 분양주택에
서는 76.9-90%인 반면 임대주택에서는 56.8-82%로 분양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또한 임대주택에서는 1인 가구비율이 10-20%로 분양주택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평균가구원수는 분양주택이 3.01-3.61명, 임대주택이 2.65-3.3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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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이 다소 많았다. 이를 혼합유형별로 살펴보면 평균가구원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주동 내 혼합이 분양과 임대를 합하여 평균 2.82명으로, 가장 가구
원수가 많은 독립형의 전체평균 3.46명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가구원수 3.62 3.33 3.46 3.40 2.83 3.11 3.54 2.94 3.26 3.01 2.65 2.82
자녀수 1.78 1.81 1.80 1.70 1.67 1.69 1.69 1.32 1.51 1.50 1.17 1.33
장애인가구비율 0.0 17.5 8.8 1.3 26.3 13.8 1.3 6.9 3.9 2.5 15.9 9.3
가
구
유
형
부부 14.9 12.3 13.6 16.0 17.8 16.9 12.7 13.9 13.3 7.7 17.3 12.6
부부+자녀 75.7 60.3 68.0 76.0 49.3 62.8 73.4 68.1 70.9 69.2 39.5 54.1
부모+부부+자녀 4.1 2.7 3.4 2.7 2.7 2.7 5.1 0.0 2.7 5.1 6.2 5.7
부모+부부 1.4 1.4 1.4 1.3 2.7 2.0 0.0 2.8 1.3 0.0 0.0 0.0
부부+자녀+기타 0.0 1.4 0.7 1.3 1.4 1.4 5.1 1.4 3.3 0.0 1.2 0.6
1인 가구 1.4 8.2 4.8 0.0 12.3 6.1 1.3 9.7 5.3 16.7 20.1 18.9
기타 2.7 13.7 8.2 2.7 13.7 8.1 2.5 4.2 3.3 1.3 14.8 8.2
<표 4-4> 혼합유형별 가구구성
(단위: 명, %)
□ 가구구성원의 연령
다음으로 가구구성원의 연령을 살펴보면 가구구성원의 연령은 분양보다 임대
주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를 혼합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주택중 가구구성
원의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인접형이었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동 내 
혼합형에서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임대와 분양주택간 가구구성원
의 연령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유형은 주동 내 혼합으로, 그 차이가 7-15세로 
나타났다(부록 4 참조)
□ 가구주의 학력
조사대상 가구에서 가구주의 학력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분양주택의 중졸이하 가구주의 비율은 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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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인 반면 임대주택은 21.2-62.8%로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부
표 4-2 참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학력은 개인의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직업선택이나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낮은 학력
은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는 사실이다.
□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 직업을 살펴보면 분양주택거주자 중에서는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8.1-11.6% 정도로 그 비율이 낮았다40). 반면 임대주택거주자는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단지 내 혼합은 13%, 인접형은 41.8%, 독립형은 43.9%, 주동 내 혼합은 
5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사무와 관리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분양주택에서는 3.2-8.7%인데 반해, 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내 혼합유형에서 5.6%
가 응답 한 것 이외에 다른 유형에서는 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부록 4 참고).
□ 조사대상가구의 소득
조사대상가구의 소득은 아래 <표 4-5>과 같다. 임대주택거주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가 60% 정도이고 3,000만 원 이하 90% 정도로 나타났으
며, 단지 내 혼합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자
가 한명도 없었다. 반면 분양주택거주가구는 70-80%정도가 연 4,000만 원 이하로 
응답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다는 응답이 주동 내 혼합을 제외한 
유형에서 1.9-14.6%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소득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양 집단 간 학력격차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서도 주목 할 만 하다.
40) 기타는 무직이나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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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1000만 원 
이하
0
(0.0)
8
(25.8)
8
(9.2)
0
(0.0)
4
(12.1)
4
(4.7)
0
(0.0)
2
(4.8)
2
(2.1)
0
(0.0)
11
(36.7)
11
(13.9)
1000-2000
만원
6
(10.7)
10
(32.3)
16
(18.4)
7
(13.5)
16
(48.5)
23
(27.1)
6
(10.9)
19
(45.2)
25
(25.8)
11
(22.5)
13
(43.3)
24
(30.4)
2000-3000
만원
19
(33.9)
11
(35.5)
30
(34.5)
15
(28.9)
10
(30.3)
25
(29.4)
12
(21.8)
12
(28.6)
24
(24.8)
19
(38.8)
6
(20.0)
25
(31.7)
3000-4000
만원
14
(25.0)
2
(6.5)
16
(18.4)
23
(44.2)
3
(9.1)
26
(30.6)
8
(14.6)
6
(14.3)
14
(14.4)
16
(32.7)
0
(0.0)
16
(20.3)
4000-5000
만원
12
(21.4)
0
(0.0)
12
(13.8)
6
(11.5)
0
(0.0)
6
(7.1)
20
(36.4)
1
(2.4)
21
(21.7)
3
(6.1)
0
(0.0)
3
(3.8)
5000만 원 
이상
5
(8.9)
0
(0.0)
5
(5.8)
1
(1.9)
0
(0.0)
1
(1.2)
8
(14.6)
2
(4.8)
10
(10.3)
0
(0.0)
0
(0.0)
0
(0.0)
<표 4-5> 조사대상가구의 소득
(단위: 명, %)
□ 조사대상가구의 생활보조여부
정부로부터 생활보조를 받는 것도 주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수급자비율이 분양주택은 0%인데 반해서 독립형 단지의 임대주택
은 그 비율이 15.2%, 인접형 단지의 임대주택은 29.1%, 주동 내 혼합단지 임대주
택은 21.5%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부표 4-4 참조). 이는 독립형과 인접형
의 경우 영구임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단지 내 혼합이나 주동 내 혼합은 공공임대와 혼합된 경우이기 때문
에 수급자나 차상위층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 주거특성
□ 주택소유형태
주거특성에서 먼저 주택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비율은 단지 내 혼합유형이 
42.7%로 가장 높고 주동 내 혼합유형이 28%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전세와 
부분전세, 월세의 경우는 주동 내 혼합유형의 비율이 각각 19.3%, 0.6%, 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동 내 혼합유형 소유자들이 직접 거주하기보다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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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각 유형별 임대아파트의 비율은 
50% 내외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부표 4-5 참조).
□ 주택사용현황과 거주기간
다음으로 주택사용현황과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의 평균
주택규모는 독립형이 28.48평, 인접형이 28.00평, 단지 내 혼합형이 24.81평, 주동 
내 혼합형이 21.11평으로 주동 내 혼합형의 평균주택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임대주택의 경우 주동 내 혼합형만 12.51평이며 다른 유형의 경우는 16-17
평 정도로 그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방수는 평균 2.4개 정도로 나
타났으며, 주동 내 혼합단지가 2.20개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거주기
간은 분양주택이 5년 정도인 반면 임대주택은 8~9년으로 임대주택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한번 입주하면 거의 이동하지 않고 거
주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동원 가능한 자산의 제약,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
료 등으로 인해 대체주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표 4-6 참조)
2. 단지 내 이웃관계 특성
1) 이웃 간 공동체의식
(1) 친밀도
이웃 간 친밀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웃과 접촉의 유형별 이웃의 수를 조사
하였다. 먼저 아는 이웃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독립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눈인사를 나누는 
비율은 임대주택에서 4.71%-9.12%로 나타났으나 분양주택에서는 4.93-7.22%로 
임대주택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의 이웃, 돈을 빌리거나 
어려운 일을 의논할 정도의 이웃, 경조사에 참여하는 이웃 등의 비율에서도 대체
로 비슷하거나 임대주택에서 그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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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아는 이웃이 없다 3.8 8.7 6.3 18.5 11.4 15.1 36.3 22.2 29.6 15.6 7.3 11.3
눈인사를 한다 7.22 9.12 8.16 6.84 6.66 6.75 4.93 4.71 4.82 5.41 7.80 6.68
선채로 이야기를
나눈다 6.35 7.73 7.04 5.38 4.86 5.11 3.78 3.86 3.82 4.34 5.69 5.07
서로 왕래하고
놀러다닌다 4.03 5.67 4.86 3.13 2.41 2.77 2.25 2.41 2.33 3.04 2.88 2.95
구매나 장보기를
함께한다 3.63 5.15 4.39 3.13 2.23 2.67 2.25 2.22 2.24 3.09 2.79 2.93
경조사에 참여한다 1.63 3.27 2.45 0.83 1.10 0.92 1.10 1.45 1.25 1.37 2.26 1.84
아이를 맡긴다 1.15 1.33 1.23 0.75 0.42 0.58 0.83 1.09 0.96 1.03 1.52 1.29
일용품이나
가사 도구를 빌린다 1.11 1.73 1.42 0.96 0.79 0.87 1.08 1.43 1.26 1.12 2.32 1.76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빌린다 0.72 1.42 1.07 0.39 0.51 0.46 0.42 0.61 0.51 0.46 1.60 1.67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논한다 1.27 2.10 1.69 0.99 0.88 0.93 0.85 0.87 0.86 0.99 2.23 1.65
<표 4-6> 이웃과의 친밀도
(단위: %)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수는 대체로 분양보다 임대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임대주택유형별로 보면 위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구임대에서 이웃
관계가 매우 좋게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 거주자들이 평균거주기간이 11.5년으
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길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더 양호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웃관계 형성 계기
이웃을 사귀게 된 계기는 특별한 동기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임대주택은 60-66.2%, 분양주택은 47.1%-59.2%로 임대주택의 응답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령기자녀가 계기가 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은 
1.3-9.3%, 분양주택은 7.1-21.4%로 분양주택의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연령이 분양보다 높고 1인 가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
루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반
상회 등 공식적 모임이나 취미활동․친목모임 등을 통해 이웃관계를 형성한 비
율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모두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부표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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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재
활
용
품 
분
리
수
거
활
동
전혀 하지 
않는다
23
(29.1)
23
(29.1)
46
(29.1)
15
(18.8)
28
(35.4)
43
(27.0)
32
(40.0)
23
(32.0)
55
(36.2)
19
(24.1)
27
(32.9)
46
(28.6)
일 년에 한번 1(1.3)
2
(2.5)
3
(1.9)
3
(3.75)
0
(0.0)
3
(1.9)
1
(1.3)
0
(0.0)
1
(0.7)
7
(8.9)
15
(18.3)
22
(13.7)
한 달에 한번 1(1.3)
5
(6.3)
6
(3.8)
2
(2.5)
9
(11.4)
11
(6.9)
1
(1.3)
11
(15.3)
12
(7.9)
9
(11.4)
9
(11.0)
18
(11.2)
보름에 한번 6(7.6)
3
(3.8)
9
(5.7)
13
(16.3)
6
(7.6)
19
(11.6)
3
(3.8)
3
(4.2)
6
(4.0)
4
(5.1)
5
(6.1)
9
(5.6)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48
(60.8)
46
(58.2)
94
(59.5)
47
(58.8)
36
(45.6)
83
(52.2)
13
(53.8)
35
(48.6)
78
(51.3)
40
(50.6)
26
(31.7)
66
(41.0)
전체 79(50.0)
79
(50.0)
158
(100)
80
(50.3)
79
(49.7)
159
(100)
80
(52.6)
72
(47.4)
152
(100)
79
(49.1)
82
(51.0)
161
(100)
봉
사
활
동
전혀 하지 
않는다
58
(73.4)
56
(71.8)
114
(72.6)
75
(94.9)
73
(93.6)
148
(94.3)
71
(88.8)
61
(87.1)
132
(88.0)
58
(74.4)
70
(86.4)
128
(80.5)
일 년에 한번 13(16.5)
5
(6.4)
18
(11.5)
1
(1.3)
1
(1.3)
2
(1.3)
4
(5.0)
1
(1.4)
5
(3.3)
7
(9.0)
3
(3.7)
10
(6.3)
한 달에 한번 4(5.1)
12
(15.4)
16
(10.2)
2
(2.5)
4
(5.1)
6
(3.8)
4
(5.0)
7
(10.0)
11
(7.3)
13
(16.7)
8
(9.9)
21
(13.2)
보름에 한번 2(2.5)
0
(0.0)
2
(1.3)
1
(1.3)
0
(0.0)
1
(0.6)
1
(1.3)
0
(0.0)
1
(0.7)
0
(0.0)
0
(0.0)
0
(0.0)
<표 4-7> 혼합유형별 분리수거와 봉사활동 참여정도 
(단위: 명, %)
2) 주민활동 참여도
(1)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봉사활동 참여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활동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임
대주택에서는 31.7-58.2%, 분양주택에서는 50.6%-60.8%로 분양주택에서 그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임대주택에서 
29.1-35.4%, 분양주택에서 18.8-40.0%로 분양주택의 경우 유형별로 응답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각 유형별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응답비율의 
변화가 커 특별한 경향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지역 내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임대주택에서는 
71.8-93.6%, 분양주택에서는 73.4-94.9%로 나타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응답비
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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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2
(2.5)
5
(6.4)
7
(4.5)
0
(0.0)
0
(0.0)
0
(0.0)
0
(0.0)
1
(1.4)
1
(0.7)
0
(0.0)
0
(0.0)
0
(0.0)
전체 79(50.3)
78
(49.7)
157
(100)
79
(50.3)
78
(49.7)
157
(100)
80
(53.3)
70
(46.7)
150
(100)
78
(49.1)
81
(50.9)
159
(100)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반
상
회
전혀 하지 
않는다
48
(60.8)
41
(52.6)
89
(56.7)
60
(76.9)
69
(86.3)
129
(81.7)
69
(86.3)
62
(88.6)
131
(87.3)
42
(53.2)
39
(47.6)
81
(50.3)
일 년에 한번 21(26.6)
18
(23.1)
39
(24.8)
2
(2.6)
5
(6.3)
7
(4.4)
6
(7.5)
1
(1.4)
7
(4.7)
17
(21.5)
28
(34.2)
45
(28.0)
한 달에 한번 10(12.7)
17
(21.8)
27
(17.2)
16
(20.5)
5
(6.3)
21
(13.3)
5
(6.3)
6
(8.6)
11
(7.3)
16
(20.3)
12
(14.7)
28
(17.4)
보름에 한번 0(0.0)
1
(1.3)
1
(0.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5.1)
1
(1.2)
5
(3.1)
일주일에 한두 
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체 79(50.3)
78
(49.7)
157
(100)
78
(49.4)
80
(50.6)
158
(100)
80
(53.3)
70
(46.7)
150
(100)
79
(49.1)
82
(51.0)
161
(100)
<표 4-8> 혼합유형별 주민활동 참여정도 (반상회, 부녀회)
(단위: 명, %)
(2) 반상회와 부녀회활동 참여도 
반상회의 참여도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참여한다는 응답이 임대주택은 
6.3-21.8%, 분양주택은 6.3-20.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참여하지 않
는다는 응답은 임대주택이 47.6-88.6%, 분양주택이 53.2-86.3%로 유사하게 나타
났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단지 내 혼합과 인접형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모두 
그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부녀회 참여정도를 보면 전혀 참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임대주택은 
74.0-97.4%, 분양주택은 79.2-98.7%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모두에서 전혀 참가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접형의 경우 전혀 참여하지 않
는다는 응답이 임대와 분양을 통틀어 98.1%로, 다른 혼합유형에 비해 단지 주민
들의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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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녀
회
활
동
전혀 하지 
않는다
65
(83.3)
57
(74.0)
122
(78.7)
78
(98.7)
76
(97.4)
154
(98.1)
71
(89.9)
64
(91.4)
135
(90.6)
61
(79.2)
72
(88.9)
133
(84.2)
일 년에 한번 6(7.7)
7
(9.1)
13
(8.4)
0
(0.0)
1
(1.3)
1
(0.6)
4
(5.1)
1
(1.4)
5
(3.4)
5
(6.5)
4
(4.9)
9
(5.7)
한 달에 한번 3(3.9)
8
(10.4)
11
(7.1)
1
(1.3)
1
(1.3)
2
(1.3)
2
(2.5)
4
(5.7)
6
(4.0)
8
(10.4)
4
(4.9)
12
(7.6)
보름에 한번 2(2.6)
0
(0.0)
2
(1.3)
0
(0.0)
0
(0.0)
0
(0.0)
1
(1.3)
0
(0.0)
1
(0.7)
2
(2.6)
1
(1.2)
3
(1.9)
일주일에 한두 
번
2
(2.6)
5
(6.5)
7
(4.5)
0
(0.0)
0
(0.0)
0
(0.0)
1
(1.3)
1
(1.4)
2
(1.3)
1
(1.3)
0
(0.0)
1
(0.6)
전체 78(50.3)
77
(49.7)
155
(100)
79
(50.3)
78
(49.7)
157
(100)
79
(53.0)
70
(47.0)
149
(100)
77
(48.7)
81
(51.3)
158
(100)
3. 주거만족도 및 이주의사
1)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는 근린발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주민들 간 이웃
관계나 갈등, 사회적 배제 등은 모두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궁극
적으로 거주자의 정주의사와 높은 상관관계가 가지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단지 내 이웃수준 및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주동 내 
혼합단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혼합유형의 모든 항목에서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단지보다 이웃수준 및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주택의 방향, 규모,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독립형, 인접형보다 단지 내 혼합
이나 주동 내 혼합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분양과 임대가 한 단지 안에 혼합
되어 있는 경우 임대는 소형만 공급되고, 주동의 외관, 내부 시설 등에서도 분양
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단지 내 혼합이나 주동 내 혼합단지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단지에서 임대주택만으로 단지를 배
치하는 경우보다 향이나 입지에서 불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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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이웃
관계
단지 내 이웃의 수준 3.27 3.06 3.16 3.40 2.64 3.02 3.25 3.00 3.13 3.03 2.70 2.86
단지 내 이웃과의 관계 3.43 3.16 3.29 3.49 2.73 3.11 3.26 3.10 3.19 2.99 2.85 2.91
개인의 사생활 보호 3.41 3.26 3.34 3.42 2.87 3.15 3.48 3.31 3.40 3.16 2.85 3.00
<표 4-9> 주거만족도(이웃관계)
주: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물리적
환경
(주택)
주택의 향 3.65 3.54 3.59 3.88 3.43 3.65 3.61 3.28 3.45 3.21 3.00 3.10
주택 규모 3.46 2.92 3.19 3.61 2.90 3.26 3.63 2.70 3.19 2.81 2.22 2.51
주택 내부구조와 시설 3.09 2.99 3.04 3.39 2.97 3.18 3.50 2.89 3.20 2.66 2.27 2.46
내외부 소음 2.90 2.50 2.70 3.19 2.54 2.87 2.90 2.44 2.68 2.49 2.20 2.34
물리적
환경
(단지)
아파트 단지의 배치 3.47 3.68 3.58 3.51 3.39 3.45 3.30 2.97 3.15 3.00 2.81 2.91
동과 동사이의 거리 3.44 3.75 3.60 3.70 3.46 3.58 3.40 3.09 3.26 2.88 2.75 2.82
단지 내 도로, 통학로 3.66 3.70 3.68 3.39 3.33 3.36 3.08 3.17 3.12 3.21 3.08 3.14
단지 내 주차 공간 3.05 3.74 3.40 3.24 3.47 3.35 3.38 3.38 3.38 2.71 2.33 2.52
 복지시설(노인정 등) 3.17 3.53 3.35 3.08 2.87 2.97 3.06 2.90 2.99 2.66 2.14 2.39
공원, 놀이터 등 휴식 
공간 3.32 3.48 3.40 3.01 3.19 3.10 3.28 3.03 3.16 2.82 2.61 2.71
근린
생활
시설
교육시설(학교) 3.60 3.76 3.67 2.99 2.83 2.91 3.58 3.34 3.47 3.46 3.19 3.32
교육환경(학원시설 등) 3.37 3.50 3.43 2.90 2.76 2.83 3.36 3.23 3.30 3.39 3.20 3.30
스포츠․문화시설 3.51 3.04 3.27 2.65 2.55 2.60 3.19 3.06 3.13 3.37 3.17 3.27
근린편의시설
(은행, 병원 등) 3.53 3.33 3.43 2.69 2.46 2.57 3.28 3.13 3.21 3.63 3.59 3.61
대중교통 이용 2.92 2.74 2.83 2.51 2.45 2.48 2.97 2.37 2.69 3.63 3.81 3.73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등 
사회복지서비스 3.65 3.58 3.61 2.59 2.65 2.61 3.34 3.37 3.35 3.46 3.12 3.29
<표 4-10> 근린 및 주거만족도(물리적 환경)
주: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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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계획
이주계획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3년 내 이사계획여부에 대한 질문에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26%,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나타났다. 
이 중 분양거주자는 32.8%가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임대 거주자는 
19.1%만이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계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유 22(28.2)
14
(17.5)
36
(22.8)
19
(23.8)
19
(23.8)
38
(23.8)
27
(33.8)
18
(25.0)
45
(29.6)
36
(45.6)
9
(11.0)
45
(28.0)
104
(32.8)
60
(19.1)
164
(26.0)
무 56(71.8)
66
(82.5)
122
(77.2)
61
(76.3)
61
(76.3)
122
(76.3)
53
(66.3)
54
(75.0)
107
(70.4)
43
(54.4)
73
(89.0)
116
(72.0)
213
(67.2)
254
(80.9)
467
(74.0)
<표 4-11> 3년 내 이사계획
(단위: 명, %)
실제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분양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더 길며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대주택의 경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더 길고 이주계획이 많지 않
은 것이 이웃과의 관계형성이 더 돈독한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4. 혼합단지 구성에 대한 의식
1) 혼합단지에 대한 선호
□ 혼합단지에 대한 선호
혼합단지에 대한 선호에서는 혼합유형에 상관없이 대체로 분리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접형과 주동 내 혼합유형의 입주민들이 혼합단지를 선호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분양주택 주민들에 비해서 임대주택 주
민들이 분리된 단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모든 유형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로 보았을 때 임대주택 주민의 분리된 단지에 대한 선호비율은 85.4%로 분양주
택 주민의 분리된 단지 선호도인 72.2%보다 10% 이상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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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계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과 임대가 혼
합된 단지가 좋다
20
(25.6)
20
(25.0)
40
(25.3)
18
(22.5)
13
(16.2)
31
(19.4)
25
(31.2)
21
(29.2)
46
(30.3)
22
(27.8)
12
(14.6)
34
(21.1)
22
(27.8)
12
(14.6)
34
(21.1)
분리된 단지가
좋다
58
(74.4)
60
(75.0)
118
(74.7)
62
(77.5)
67
(83.8)
129
(80.6)
55
(68.8)
51
(70.8)
106
(69.7)
57
(72.2)
70
(85.4)
127
(78.9)
57
(72.2)
70
(85.4)
127
(78.9)
<표 4-12> 혼합단지에 대한 선호
(단위: 명, %)
□ 혼합단지 선호이유
여기서 혼합단지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사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1.8%로 자녀교육이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 부
터의 자극 때문이라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혼합단지를 선호하
는 이유는 대체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 보다는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임대주택 주민들 중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보다 단지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사는 것이 좋다는 당위적 응답이 90%가 넘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계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여러 계층이 어울
려 사는 게 좋아
서
14
(73.7)
14
(70.0)
28
(71.8)
11
(64.7)
9
(69.2)
20
(66.7)
19
(76.0)
14
(66.7)
33
(71.7)
17
(77.3)
10
(90.9)
27
(81.8)
17
(77.3)
10
(90.9)
27
(81.8)
자녀교육에
좋은 영향
1
(5.3)
4
(20.0)
5
(12.8)
0
(0.0)
2
(15.4)
2
(6.7)
1
(4.0)
3
(14.3)
4
(8.7)
3
(13.6)
0
(0.0)
3
(0.1)
3
(13.6)
0
(0.0)
3
(9.1)
나보다 나은 사
람들로부터 자극
0
(0.0)
0
(0.0)
0
(0.0)
1
(5.9)
0
(0.0)
1
(3.3)
0
(0.0)
0
(0.0)
0
(0.0)
1
(4.6)
0
(0.0)
1
(3.0)
1
(4.6)
0
(0.0)
1
(3.0)
기타 4(21.1)
2
(10.0)
6
(15.4)
5
(29.4)
2
(15.4)
7
(23.3)
5
(20.0)
4
(19.1)
9
(19.6)
1
(4.6)
1
(9.1)
2
(6.1)
1
(4.6)
1
(9.1)
2
(6.1)
<표 4-13> 혼합단지 희망하는 이유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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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단지 반대 이유
혼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서라
는 응답이 전체의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혼합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정반대의 
선호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같은 수준끼리 거주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임대주택은 56.1-72.9%, 분양주택은 41.7-60.0%로 임대주택이 10%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계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같은 수준끼리
거주 선호
32
(58.2)
43
(72.9)
75
(65.8)
25
(41.7)
37
(56.1)
62
(49.2)
31
(57.4)
29
(56.9)
60
(57.1)
33
(60.0)
49
(72.1)
82
(66.7)
121
(54.0)
158
(64.8)
279
(59.6)
자녀에게 나쁜 
영향
8
(14.6)
2
(3.4)
10
(8.8)
11
(18.3)
12
(18.2)
23
(18.3)
6
(11.1)
11
(21.6)
17
(16.2)
12
(21.8)
4
(5.9)
16
(13.0)
37
(16.5)
29
(11.9)
66
(14.1)
위화감 3(5.5)
10
(17.0)
13
(11.4)
12
(20.0)
10
(15.2)
22
(17.5)
8
(14.8)
4
(7.8)
12
(11.4)
5
(9.1)
13
(19.1)
18
(14.6)
28
(12.5)
37
(16.2)
65
(13.9)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3
(5.5)
4
(6.8)
7
(6.1)
7
(11.7)
7
(10.6)
14
(11.1)
5
(9.3)
6
(11.8)
11
(10.5)
3
(5.5)
2
(2.9)
5
(4.1)
18
(8.0)
19
(7.8)
37
(7.9)
집값 하락 9(16.4)
0
(0.0)
9
(7.9)
5
(8.3)
0
(0.0)
5
(4.0)
4
(7.4)
1
(2.0)
5
(4.8)
2
(3.6)
0
(0.0)
2
(1.6)
20
(8.9)
1
(0.4)
21
(4.5)
<표 4-14> 혼합단지 반대하는 이유
(단위: 명, %)
2) 혼합단지를 선호하는 경우 바람직한 혼합방법
혼합단지를 선호하는 응답자들 중 임대주택 주민들은 분양동, 임대동 구분 없
이 혼합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1.7%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임대주택 주민들의 경우에도 한 동 내에서 라인별로 구분하는 것
이나 라인이나 층의 구분 없이 혼합 배치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각각 전체의 
8.8%, 29.4%로 크게 높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대주택 주민들은 한 동 내에 
혼합하는 것보다, 단지 내에 분양과 임대를 혼합하되 어느 동이 분양인지 임대인
지 알 수 없도록 혼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분양주택 거주자들은 한 단지 내에 혼합하더라도 임대단지와 분양단
지를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0.9%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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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임대주택 주민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분양주택에서 독립
형 단지 거주자들은 한 단지 내에 혼합배치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서보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계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한 단지 안에 다른
위치에 집단적 배치
4
(20.0)
3
(15.0)
7
(17.5)
10
(58.8)
0
(0.0)
10
(33.3)
9
(36.0)
0
(0.0)
9
(20.0)
9
(40.9)
1
(8.3)
10
(29.4)
9
(40.9)
1
(8.3)
10
(29.4)
한 단지 내 
배치
13
(65.0)
12
(60.0)
25
(62.5)
6
(35.3)
6
(46.2)
12
(40.0)
9
(36.0)
11
(55.0)
20
(44.4)
6
(27.3)
5
(41.7)
11
(32.4)
6
(27.3)
5
(41.7)
11
(32.4)
라인별로 
구분배치
3
(15.0)
1
(5.0)
4
(10.0)
0
(0.0)
0
(0.0)
0
(0.0)
0
(0.0)
3
(15.0)
3
(6.7)
1
(4.6)
2
(16.7)
3
(8.8)
1
(4.6)
2
(16.7)
3
(8.8)
라인, 층
구분 없이 배치
0
(0.0)
4
(20.0)
4
(10.0)
1
(5.9)
7
(53.9)
8
(26.7)
7
(28.0)
6
(30.0)
13
(28.9)
6
(27.3)
4
(33.3)
10
(29.4)
6
(27.3)
4
(33.3)
10
(29.4)
<표 4-15> 바람직한 혼합방법
(단위: 명, %)
3) 혼합단지에 반대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혼합에 대한 태도
혼합단지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유형의 
혼합과 다른 차원에서 소득계층 혼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슷한 
계층끼리 거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임대주택은 75.0-81.7%, 분양주택은 
60.7-67.9%로 임대주택 주민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에서 응답비율
도 70.8%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계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비슷한
계층선호
38
(67.9)
49
(81.7)
87
(75.0)
38
(62.3)
50
(75.8)
88
(69.3)
35
(63.6)
40
(78.4)
75
(70.8)
34
(60.7)
51
(75.0)
85
(68.6)
145
(63.6)
190
(77.6)
335
(70.8)
다양한
계층혼합
8
(14.3)
5
(8.3)
13
(11.2)
14
(23.0)
9
(13.6)
23
(18.1)
10
(18.2)
7
(13.7)
17
(16.0)
10
(17.9)
6
(8.8)
16
(12.9)
42
(18.4)
27
(11.0)
69
(14.6)
극빈층 제외 6(10.7)
3
(5.0)
9
(7.8)
6
(9.8)
5
(7.6)
11
(8.7)
5
(9.1)
2
(3.9)
7
(6.6)
11
(19.6)
5
(7.4)
16
(12.9)
28
(12.3)
15
(6.1)
43
(9.1)
고, 중만 
혼합
4
(7.1)
1
(1.7)
5
(4.3)
2
(3.3)
2
(3.0)
4
(3.2)
5
(9.1)
0
(0.0)
5
(4.7)
0
(0.0)
2
(2.9)
2
(1.6)
11
(4.8)
5
(2.0)
16
(3.4)
중, 저 혼합 0(0.0)
2
(3.3)
2
(1.7)
1
(1.6)
0
(0.0)
1
(0.8)
0
(0.0)
2
(3.9)
2
(1.9)
1
(1.8)
4
(5.9)
5
(4.0)
2
(0.9)
8
(3.3)
10
(2.1)
<표 4-16> 주거유형과 상관없이 소득계층 혼합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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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1) 사회자본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 자본은 인적자원이나 경제적 자원과는 다른 무형의 정신적 자원을 지칭
하는 것이다41). 더 구체적으로 사회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구조 속에 내재하
고 있는 관계로서의 자본42), 혹은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사회 자본으로 정의되
기도 한다43). 구성원 사이의 관계, 신뢰란 의미에서 사회 자본은 그 저량(stock)
이 많을수록 커뮤니티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관계망의 발
달과 신뢰의 축적은 해당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을 강하게 결속시키며, 커뮤니티
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발표된 관련연구들은 커뮤니티의 연대감 감소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가족이나 커뮤니티 지향적인 작업장, 지역사회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정부가 
사회자본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두 가지 긍정적 기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인데, 첫째, 저소
득층은 빈곤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활용하며 
이는 일종의 자족적 안전망(safety net) 기능을 하며, 둘째,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망은 정서적, 심리적 교류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일자리, 복지, 주거 
등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각 계층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41)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and Schuster.
42) Coleman, Jame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 Harvard Univ. Press.
43) Fukuyama, Francis. 1995b.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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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념 구 성 항 목
Temkin & 
Rohe
(1998)
사회문화적 요인
충성심/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의 비율
근린 경계/친인척 거주여부/애착심
근린 내 여가활동/거주성/이웃 간 물건 빌리기
이웃 간 방문/이웃 간 도움주고받기
이웃과 종교모임 참석/근린문제에 대한 토론
개인적이거나 이웃 간 문제에 대한 논의
근린 내 식품점 이용/근린 내 직장 여부
근린 내 친구 여부
제도적 요인
투표참가비율
지역문제를 논의할 근린 내 소집단 여부
지역문제를 논의할 근린 내 조직 여부
자원봉사활동
근린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여부
비영리단체 활동영역에 포함 여부
박물관이나 병원 등 단체 존재 여부
Leyden
(2003)
이웃과 교제여부 이웃과 친밀도
정치적 참여
총선투표/정당 활동에 자원봉사
정계인물과 접촉 여부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또는 공정성 여부
사회적 활동
친구들과 만나는 정도
친구들과 동네 주점, 레스토랑에 출입한 횟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 횟수/친구 집으로 초대받은 횟수
Kawachi et 
al.
(1999)
사회적 참여
학습모임/작업과 관련된 모임/노조모임
기타 조직참여/영화관람/전시회관람/교회출석
스포츠/신문․잡지 편집, 기고/데모
여가활동/친척모임참여/사적 파티참여
박희봉, 
김명환
(2000)
규범
준법정신/사회도덕 확립성/지역사회단체의 협력성/자원
봉사 및 자선사업에 대한 태도/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지역 
내 갈등해결
신뢰
지역사회 및 이웃 신뢰/친척 및 친구 신뢰/정부 신뢰/ 지
방자치단체 신뢰
집단 내 협력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여부/다양한 집단의 의사존중/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협력
정보공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보유/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보 제
공/기타 정보 제공처/사회단체의 정보제공 역할의 충실
성/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언론의 역할
<표 4-17> 사회 자본에 대한 선행연구의 구성항목
자료: 천현숙. 대도시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 사회학. 3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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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자본 수준의 측정방법
□ 분석의 공간단위
사회자본의 측정은 국가 전체를 공간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거 커뮤니
티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공간단위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도보 통학
권인 근린지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대상 공
공임대주택 및 분양아파트 혼합(인근) 단지를 분석단위로 한다. 그 이유는 독립
형과 인접형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
문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도보 통학원인 근린지구를 공간단위로 삼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회자본의 지수화와 근린특성이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
귀분석
사회 자본을 지수화 할 때에는 이를 근린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하나로 
파악하고, 각 항목별 조사문항에 응답점수를 이용하여 지수화 한다. 그 방식을 식
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근린의 사회자본 = ∑ (친밀도, 참여도, 공동체의식, 상징성)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각 하위항목별 문항수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사회자본 수치가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회자본의 계산에서는 각 항목별 점수를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
리고 근린특성이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통
해 근린의 환경특성들이 사회자본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구체적으
로는 사회 자본을 종속변인으로 보고 근린환경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의 차이 여
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근린의 사회자본 = f (주거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적 배제, 근린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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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도 공동체의식 참여도 상징성
일용품이나 가사 도구를 빌려 쓴다
구매나 장보기를 같이 한다
서로 왕래하고 놀러다닌다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 빌린다
경조사에 참여한다
아이를 맡긴다
만나면 선 채로 이야기를 나눈다
0.84813
0.84328
0.84328
0.83206
0.81044
0.80145
 0.06235 
 0.13776 
 0.13776 
0.00243 
 0.03748 
 0.02885 
 0.06309 
 0.13474 
 0.13474 
-0.01195  
 0.12243 
 0.03515 
 -0.01111
 -0.03779
 -0.03779
-0.00042
 -0.04155
 -0.03713
<표 4-18>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3)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사회 자본은 근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공동체에서는 사회자
본이 많이 형성될수록 근린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반면 사회자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빈번한 주거이동과 공동체의식 부재 등으로 인해 근린발
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사회자본이 크게 어떠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
구44)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친밀도, 공동체의식, 단지내외 활동참여도, 상징성의 네 가지 요인으로 유형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이웃주민들과 교류정도와 관련된 변수
들로 친밀도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요인은 이웃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정주
의식 등의 변수들로서 공동체의식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부녀회활동과 
봉사활동, 반상회 참여 등의 지역사회활동참여도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요인은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자신의 사회적 지윈 및 경제력을 상징하고 자녀양육에 영
향을 미치는 주거상징성으로 볼 수 있다.
44) 사회자본의 구성 항목으로 사회적 참여, 신뢰, 이웃과 교제 및 친밀한 정도, 규범, 정보 공유 등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참여는 심리학적 요인에 토대한 개인수준의 사회적 연결망의 변수이기
도 하고, 사회관계적 맥락에서 사회 자본을 측정하는 변수이기도 하다(Leyden, 2003).Temkin & 
Rohe(1998)는 사회자본이 사회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Leyden(2003)은 이웃과 교제여부, 정치적 참여, 신뢰, 사회적 활동 등으로 보았다. Kawachi et 
al(1999)은 사회적 참여를 박희봉과 김명환(2000)은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 정보공유 등을 사회자본
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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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눈인사를 나눈다
0.76082
0.65897
 0.20634 
 0.21207 
 0.08562 
 0.00557 
  0.05944
  0.07596
같은 단지 내 이웃들은 서로 믿을 만하다
지금의 이웃과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다
주민대표모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이웃과 공동체의식을 느낀다
아파트 내 모임이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한다
집의 물건을 도난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
단지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0.08100 
 0.19866 
-0.03427 
 0.21532 
 0.18921 
 0.00780 
0.12089  
0.78166
0.77000
0.73497
0.72178
0.60113
0.47891
 0.45704 
 0.05596
 0.09796
 0.04204
 0.24844
 0.38198
-0.10507
0.05850 
 0.06051
 0.01578
 0.06910
-0.01815
-0.01874
0.22496
-0.23985
부녀회활동에 참여한다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반상회에 참여한다
학부모모임이나 자녀학교모임에 참석한다
 -0.00095 
  0.06675 
  0.35933 
  0.04699 
 0.10076
 0.10956
 0.18894
 0.02559
0.86091
0.83030
0.59608
0.55098
 -0.04190
 -0.05471
 0.11138
 0.162441
살고 있는 동네는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의 경제력을 나타낸다
살고 있는 동네가 자녀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0.04975
 0.01589
-0.04059
  -0.03511 
   0.01364
  -0.12607 
 -0.08236 
 -0.05815
 -0.07576 
 0.92451
 0.92418
 0.70820
아이겐값 6.37 3.04 3.00 1.79
설명변량 29.0 42.8 53.2 61.3
4)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수준
□ 사회자본의 총계
사회자본의 총계는 독립형이 가장 높고 주동 내 혼합,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형의 사회자본 총계가 높은 것은 친밀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독립형으로 분류
된 영구임대주택의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
의  평균거주연수가 11.5년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주 후 이동을 하지 않
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이웃과의 친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
이다. 여기서 영구임대주택은 독립형과 인접형에서 조사되었는데 독립형의 친밀
도가 인접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독립형의 영구임대주택은 92년에 입
주한 반면, 인접형에 해당하는 신내동 영구임대는 98년 입주한 것으로 양 단지의 
평균거주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친밀도를 아파트유형별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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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유형별로 친밀도는 분양아파트 2.57, 영구임대 3.93, 공공임대 2.52, 국민임
대 2.67로 영구임대주민들의 친밀도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임대주택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차이에 있어서 영구임대가 많이 포함
되어 있는 독립형은 다른 유형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하의 분
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의 사회 자본을 보면 이 또한 독립형이 가장 높은데 친밀
도와 마찬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립형을 제외한 유형 중에서
는 주동 내 혼합에서 친밀도와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전체평균 F값
친밀도 3.69 2.49 2.04 2.88 2.81 9.82***
공동체의식 3.28 3.07 3.11 3.02 3.12 4.99***
참여도 1.50 1.21 1.32 1.46 1.36 7.28***
상징성 3.55 3.51 3.56 3.63 3.56 0.33
사회 자본총량 12.02 10.28 10.03 11.00 - 8.36***
<표 4-19>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차이
주: 1) *p<.05 , ** p<.01, *** p<.001 
   2) 친밀도에서 상징성까지의 값은 5점 척도로 환산한 값임
□ 혼합유형별 분양과 임대주택간 사회자본 차이
여기서는 각 혼합유형별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커뮤니티의 사회자본의 차이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t검정을 해본 결과 독립형과 단지 내 혼합에서
는 분양과 임대주택 간 사회자본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접형과 주동 내 혼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
접형에서는 분양거주자들의 사회자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동 내 혼
합에서는 임대거주자들의 사회자본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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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유형 독립형a) 인접형a) 단지 내 혼합a) 주동 내 혼합b)
분양/임대 분양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임대
사회 자본총량 11.51 12.42 11.00 9.87 9.97 10.27 10.50 11.55
t값 -1.52 2.46 -0.64 -1.57
유의수준 0.1302 0.0103** 0.5224 0.1002*
<표 4-20> 혼합유형별 분양과 임대주택간 사회자본 차이
 
주: 1) a) 등분산 검정, b) 이분산검정
   2) *p<.05 , ** p<.001
 
□ 혼합유형별 사회적 배제 수준과 사회 자본총량의 비교
아래 <표 4-21>과 같이 혼합유형별 분양과 임대주택의 사회자본 총량을 공간
과 시설이용차원의 배제, 사회관계적 차원의 배제에 대한 분석과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주동 내 혼합의 경우 공간과 시설이용차원, 사회관계적 차원의 배제가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사회자본 형성 정도도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양과 임대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공간과 시설이용차원, 사회관계
적 차원의 배제를 지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간과 시설이용차원, 사회관계적 차원의 배제가 가장 높게 인식
됨으로 인하여 분양거주자 혹은 임대거주자끼리의 친밀도와 동질성을 강화시켜
주는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자본 총량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동 
내 혼합의 경우에는 사회자본형성정도가 높다고 해서 이 유형이 바람직한 혼합
유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접형과 단지 내 혼합은 공간과 시설이용차원, 사회관계적 차원의 배제
가 심하지는 않지만 사회자본 형성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결과
에서 보았듯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고 참여활동도 거의 이루어지
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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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혼합 주동 내 혼합
f값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공간시설이용
차원의 배제 2.04 2.09 2.09 1.98 2.03 2.02 1.83 2.14 1.97 2.34 2.74 2.55 25.11***
사회관계적 
차원의 배제 2.32 2.69 2.51 2.41 2.64 2.47 1.98 2.54 2.36 2.43 2.82 2.77 11.42***
사회자본 총량 11.51 12.42 12.02 11.00 9.87 10.28 9.97 10.27 10.03 10.50 11.55 11.00 8.36***
<표 4-21> 혼합유형별 배제정도와 사회자본 총량의 비교
주: * P<.01,  **p<.05 ,  *** p<.001
5) 사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앞에서 혼합유형별로 사회자본(친밀도+공동체의식+참여도+상징성)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주거의 물리적 특성’,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커뮤니티 내의 사회적 배제 정도’가 커뮤니티의 사회자본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거주하는 주택이 분양주택인가 여부는 사회 자본에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가구주연령과 
거주기간, 가구구성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과 가구주학
력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 자본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가구주연령이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길
수록, 가구구성유형이 부부와 자녀(부모+부부+자녀 포함)로 이루어진 가구에 의
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간이나 시설측면에서의 배제는 사회자본형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생활수준 차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들 간 다툼, 
분양아파트주민이 임대주민을 무시하는 경향 등을 포함하는 사회관계적 측면에
서의 배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만족도 중에서는 
근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웃수준 및 이웃관계 등의 만족도가 사회자본 형성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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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계수 t 값 p
Intercept -1.93310 -0.83 0.4068
주거특성 분양주택여부 -0.05985 -1.20 0.2304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주연령 
가구주학력   
소득
거주기간    
가구구성유형   
0.05985
-0.02268
0.00019
0.12294
0.74853
2.80
-0.97
0.89 
1.89
1.63 
 0.0056
0.3318
 0.3735
 0.0598
0.1048
사회적 배제
공간, 시설측면
사회관계적 측면
-0.00166
0.17767
-0.02
1.57
0.9859
0.1187
근린만족도
이웃만족도 
근린환경만족도
0.58905
1.13900
5.14 
3.99
0.0001
 0.0001
R2 25.35
<표 4-22> 사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 1) 가구구성유형은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1로 기타 가구는 0으로 처리
   2) 배제정도 및 만족도는 5점 척도로 구성 
6. 종합 및 시사점
1) 혼합유형간 차이점 
분석 결과 친밀도, 참여도, 공동체의식, 신뢰도 등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별 점수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밀도는 독립형과 주동 내 혼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도는 대체
로 보통이하로 낮지만 상대적으로 독립형과 주동 내 혼합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공동체의식은 독립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자본 총량으로 보면 독립형이 가장 높고 다음이 주동 내 혼합, 인
접형, 단지 내 혼합의 순서이며 각 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동 내 혼합유형은 사회 자본은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공간과 
시설이용차원의 배제, 사회관계적 차원의 배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주동 내 혼합 유형이 바람직한 혼합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또한 사회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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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형성될수록 근린의 안정적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
도, 주동 내 혼합의 예에서 시사 하는 바와 같이 바람직한 혼합유형을 마련할 때 
사회자본 뿐 아니라 공간과 시설이용차원, 사회관계적 차원의 배제 등 다른 변수
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반사회적 행동, 갈등관계
단지 내 반사회적 행동 발생 정도는 독립형, 인접형이 단지 내 혼합이나 주동 
내 혼합형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임대아파트가 별도의 단지로 독립되어 있
는 경우 반사회적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
면 반사회적 행위발생이라는 차원에서는 임대만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양과 임대주민 간 갈등에서 기인하는 배제는 주동 내 혼합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접형, 독립형, 단지 내 혼합 순서로 갈등
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간, 시설시용의 배제보다는 사회관계적 배제
에 대한 인식정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리방식의 문제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경우 분양 관리방식을 따르
도록 되어 있어서 임대 거주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
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경험이 배제의식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사회적 배제 부분에 있어서 관리측면의 개선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3) 혼합단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러한 응답은 혼합의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혼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서로 비슷한 계층끼리 사는 것이 편하
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혼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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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려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혼합방법으로 한 단지 내에 배치하되, 동은 따로 구분하여 배치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혼합정책을 제시할 때에는 다수의 주
민들이 비슷한 계층끼리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과,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
하되 동별로 구분하여 혼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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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  H  ․  A  ․  P  ․  T  ․  E  ․  R  ․  5
 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과 시사점  
제5장에서는 미국, 프랑스 및 일본에서의 주거공간 사회통합정책과 그 시사점을 제시
한다. 각 나라별로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저소득주거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
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각 나
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장은 제6장에서 주거공간의 사회통
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1. 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1) 개요
미국의 주택정책은 주거공간의 격리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간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
은 소득이나 지위 또는 인종에 의한 주거공간의 분리와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
득층 가구들에게 더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층혼합 주거정책
(Mixed-Income Housing Policy) 이다. 미국의 이러한 계층혼합 주거정책은 1937
년 주택법이 제정되어 도시빈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공공주
택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하게 발전해온 미국의 
주택정책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 주택정책의 큰 전환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 사용이 보편화되고 
이와 동시에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교외화로 백인 중산층이 교외지역으로 빠져나
94   
가면서 생긴 중심도시의 슬럼화 문제였다. 중산층의 교외화로 인해 도시지역은 
점차적으로 저소득층 흑인과 소수인종들이 밀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슬럼화로 
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1949년 주택법에 도시재개발 프로그램(Urban Redevelopment 
Program)을 만들어 슬럼화 된 지역을 철거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대규모 공
공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다. 나아가 1954년 주택법에서는 기존의 도시재개발 프
로그램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된 도시갱신 프로그램(Urban Renewal Program)으
로 전환되었다. 1965년에는 연방정부 기관인 주택도시개발청(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이 만들어져 미국의 주택정책과 도시개발정책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특별히 1968년 Civil Rights Act는 미국의 주택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법안에는 주택시장에서 인종과 종교와 국적에 의해 
차별을 줄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는  주거에 대한 평등(Fair Housing)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45)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1970년대 초까지 미국의 대도
시 전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미국의 주택정책은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큰 전환을 겪게 되는데 이는 슬럼
화된 지역을 철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한 대규모 주거지
역들이 또 다시 슬럼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도시갱신 프로그램
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1974년 주거 
및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의 제정을 통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법안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커뮤니티 개발 블
럭 그랜트(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와 SECTION 8 프로그
램이다. CDBG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도시갱신 프로그램에
서 벗어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SECTION 8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으로서 주택개발사업자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
45) Colton, Kent. 2003. Housing in the twenty-frist century. Cambridge. MA: Wert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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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저소득
층을 위한 주택공급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고 SECTION 8은 모두 바우쳐 프로그
램으로 전환되게 되었다.46) 바우쳐 프로그램의 기본개념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좀 더 주거환경이 좋은 근린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이
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주택정책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다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90년 
크랜스톤-곤잘레스 저렴주택법(Cranston-Gonzales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을 통해 저렴주택에 대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 하게 된다. 이 법안
에는 HOME 프로그램과 HOPE (Housing Opportunities for People 
Everywhere) 프로그램 등 두 가지 중요한 주택정책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HOME 프로그램은 저렴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민관협력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s)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의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HOPE 프로그램은 3가지 종류인 HOPE I, HOPE II, HOPE III 로 되어있다. 
HOPE I과 HOPE II는 기존의 공동주택형 공공임대주택중심에서 자가 소유 중심
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별히 HOPE III는 단독주택의 자가 
소유(Single-family Home Ownership)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나아가 미
국의회는 1992년 기존의 HOPE 프로그램들과 성격이 다른 HOPE VI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HOPE VI는 도시의 슬럼화된 공공주택단지의 재개발을 통해 빈곤
주거지역의 집중을 완화하여 도시 저소득층 가구에게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OPE VI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은 소득 계층 
간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계층혼합 주택전략(Mixed-Income Housing 
Strategies)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주택정책을 이용한 계층 간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SECTION 8과 HOPE VI 
프로그램 외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MTO (Moving 
46) Colton, Kent. 2003. Housing in the twenty-frist century. Cambridge. MA: Wert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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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pportunity for Fair Housing) 프로그램이 있다. MTO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
은 주거선택 바우쳐 프로그램인 SECTION 8과 시카고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
던 고트로(Gautreaux)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1993년부터 미국 5개 대도시에
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MTO 프로그램은 집중화된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교외지역의 중산층 주거지로 이사 갈 수 있는 바우쳐를 제공하여 장기
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공간적인 격리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연방정부 주도의 주택정책 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
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거공간의 공간적 양극화
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용도 지역제를 통한 포용적 용도지
역제(Inclusionary Zoning)와 포용적 주택(Inclusionary Housing) 정책이다. 포용
적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의 혼합(Mixed-Use Landuse)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용도지역지구제도(Zoning Ordinances)에 기초하여 공급
할 수 있으며 사실상 포용적 주택정책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용도지역지구제도와 별도로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
에서 용도지역지구제에서와 같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조항으로 포용적 
주택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택정책에 대한 포용적 용도지역제와 포용적 주택정책의 공통적인 내용은 교
외지역의 중산층 커뮤니티 내에 소형주택 또는 저렴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주거기회를 제공하여 소득계층혼합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또
한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저소득층이 밀집된 슬럼화 된 도심의 공공주택단지를 
재개발하여 중산층을 끌어들여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로 조성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저렴주택을 공급하고 소득계층 혼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주정
부, 지방정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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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로그램 내용
연방정부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1974)
SECTION 8 프로그램은 도시 저소득층가구에게 중
산층 커뮤니티로 이주하여 살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
인 바우쳐를 제공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형태의 바
우쳐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 운영.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1986)
저렴주택공급을 위한 가장 대규모 프로그램임 주택
단지 공급자는 총 세대의 20-40%를  저소득층을 위한 
Tax Credit 세대로 공급하게 함.
Family Self-
Sufficiency
Program(1990)
기존 공동주택이나 SECTION 8 세입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혼합소득 주거지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으로 이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게 고용에 관한 다양
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Mixed-Income New
Communities(1990)
HUD의 시험프로그램으로 공공주택단지 개발 시 25-50%
의 세대를 저소득층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에게 공급.
HOPE VI
Revitalization Program
(1992)
미국 대도시 전역에 극심하게 쇠퇴한 공공임대주택단
지의 철거와 재개발을 위한 프로그램1993년에서2002년
까지 HUD는 $4.55 billion을 투자하여 78,000 세대의 공
공임대 주택을 철거하고 계층혼합 주거단지로 재개발
Moving to Opportunity
(MTO) for Fair
Housing (1993)
HUD에 의해 개발되어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
그램으로 주거공간에서 인종과 사회경제적인 통합을 유
도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가구들에게 중산층 커뮤니티
로 이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선택기회를  제공, 현재 미
국 5대 대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Quality Housing and
Work Responsibility
Act(1998)
공공주택 공급기관에 소득계층 혼합 주거단지 개발
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제공 공공주택 지원대상자의 
40%는  지역중위소득의 30%이하가 되는 극빈층이 
되어야 하며 나머지 60%는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
하의 저소득층 가구여야 함.
주정부
Low-Income Housing
Tax Credit(LIHTC)
Allocation Policies
주정부는 LIHTC를 배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가격 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Tax Credits를 이
용한 저렴주택을 함께 공급하여 혼합소득 주거단지
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조지아, 인디애나, 뉴저지, 매
샤츄세츠 주 등에서 운영 LIHTC외에도 미국의 주정
부들은 주택공간의 계층 통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방정부
Local Zoning and
Planning Regulations
지방정부에서는 용도 지역지구제를 이용하여 소득계
층혼합 커뮤니티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표 5-1> 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택정책
자료: Rosenbaum 1994; Smith 2002; U.S. Depar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www.hu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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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택정책
(1) 연방정부 프로그램
① HOPE VI 프로그램
HOPE VI 프로그램은 1990년대 초 미국 대도시의 극심하게 황폐화된 공공주
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1993년 미국 의회는 대도시에 물리적으로 
낙후되고 쇠퇴한 공동주택의 재건을 위해 3억불 규모의 HOPE VI Urban 
Revitalization Demonstration (HOPE VI URD)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HOPE VI는 슬럼화된 공공주택단지를 철거하고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로 전
환하여 계층 간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HOPE VI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47) 첫째, 공공주택단지의 건
물과 단지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기존의 공공주택단지는 고층아파
트 위주의 단순한 건물 배치였으나 HOPE VI는 단지설계의 개념이 강화되고 중
저층 위주의 주거단지로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공공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는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근린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각
종 사회병리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셋째, 빈곤집중 (Concentrated 
Poverty)과 슬럼화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건설을 분산시키고 소득계층이 혼합된 
커뮤니티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단체와 비영리단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다. 
HOPE VI 프로그램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1993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 전역
에 217개의 공동주택 재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약 55억 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HOPE VI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1996년에서 2003년까지 287
개 공공주택 단지에 57,000세대의 공공주택이 철거되었다.48) 
47) 자료: 미국주택도시개발청,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www.hud.gov/offices/pih/programs/ph/hope6/about, 8/10/06 ac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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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VI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도시 내 극심하게 쇠퇴한 공공주택단지를 
재개발하기 원할 경우 해당 도시의 주택부서와 대도시권의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uthority)이 주택도시개발청(HUD)에 지원하여야 한다. HUD는 미국 
전역에서 지원된 HOPE VI 재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되
게 된다. 특히 연방정부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HOPE VI  재개발 대상지를 선
정할 때 HUD는 지방정부와 민간 투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자금조달 
계획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부여하고 있다. 
HOPE VI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개발 중인 프
로젝트는 미국 전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많은 사례지역이 있다. 대부분의 프
로젝트들은 HOPE VI 에서 지원하는 일부자금과 지방의 비영리기관, 기업, 금융
회사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HOPE VI를 이용하여 성
공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한 조지아 주 애트란타 사례지역을 살펴보고49), HOPE 
VI를 이용한 재개발의 배경, HOPE VI의 역할, 소득계층혼합전략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Centennial Place, Atlanta, Georgia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위치하고 있는 센테니얼 플레이스 주거단지는 
HOPE V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득계층 혼합 커뮤니티로 개발한 가장 성공적
인 재개발단지 중의 하나이다.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Techwood Homes (457세
대)로 불려졌다. 이곳은 1936년 미국에서 최초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개발되었던 역사적인 공공주택단지였으나 연접한 Clark-Howell Homes 
(624세대) 주거단지와 함께 빈곤층의 집중으로 인해 곧 극심한 쇠퇴를 겪게 되었
다. 애틀랜타 주택청(Atlanta Housing Authority)은 1996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다운타운과 인접한 이곳을 재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HOPE VI 프로그램 
48) 자료: 미국주택도시개발청,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www.hud.gov/offices/pih/programs/ph/hope6/index.cfm, 8/10/06 accessed).
49) 추가적인 3곳의 사례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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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million)의 지원을 바탕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였다. 1995년 거주민 이주와 
건물철거를 시작해 이듬해인 1996년에 완성하여 단지 이름을 택우드홈스에서  
센테니얼 플레이스로 명명하게 되었다. 
센테니얼 플레이스 단지의 중요한 내용은 소득계층을 혼합하기 위한 
Tax-Credit Financ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전체 세대 중 40%를 정
부 보조금을 받는 극빈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지정하였고, 20%는 저소득층 가
구를 위해, 그리고 나머지는 40%는 시장가격으로 임대하여 소득계층의 혼합을 
도모하였다 (표 5-2). 새로 조성된 단지규모는 총 900세대규모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수영장, 헬스장, 유아놀이터 등의 편의시설과 독립된 경찰서, 공립초등
학교, YMCA 등이 단지 내에 입지하였다. 센테니얼 플레이스는 특히 소득계층의 
혼합을 위해 기존의 쇠퇴한 공공임대주택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3층 규모의 저층 
아파트단지와 개인 주차시설과 1-2층을 모두 사용하는 타운하우스 등 아파트의 
형태와 규모도 혼합하여 다양하게 조성하였다 (그림 5-1, 5-2).
주택종류 세대수(%) 소득상한선
공공주택 택스 크레딧 360 (40%) 지역중위소득 40-60%
택스 크레딧 Only 180 (20%) 지역중위소득 60%
시장가격 360 (40%) 제한 없음
전 체 900(100%)
<표 5-2> 센테니얼 플레이스 HOPE VI 재개발 소득계층 혼합
자료: Salama (1999); HU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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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센테니얼 플레이스 HOPE VI 재개발단지(일부) 항공사진
<그림 5-2> 센테니얼 플레이스HOPE VI 재개발 단지 주택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② SECTION 8과 MTO 프로그램
SECTION 8 프로그램은 기존의 물리적인 재개발 중심의 공공주택정책에서 벗
어나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같은 비물리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저소
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SECTION 8 프로그램은 닉
슨정부하에 있던 1974년 주거와 커뮤니티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축소되어 현재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가 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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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기존의 주거지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전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서 주택을 
임대하여 살 수 있도록 보조하는 주거선택 바우쳐 프로그램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CVP)으로 전환되었다. 
SECTION 8 주거선택 바우쳐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에서 임대료 보조 프로그
램 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그램으로 2000년의 경우 150만 저소득층 가구의 임대
료를 보조하였고 연방정부는 80억불의 재정지원을 하였다.50) 
미국에는 현재 7종류의 주거관련 바우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표 5-3).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바우쳐 프로그램은 세입자 바우쳐(Tenant Based Vouchers) 
프로그램이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환경이 좀 더 좋은 커뮤니티에 있는 임
대주택에 살기를 원할 경우 지역의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uthority)에 임
대료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바우쳐
를 이용하여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민간소유의 공동주택을 임대하여 살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MTO 프로그램은 Moving to Opportunity for Fair Housing Demonstration이
라는 뜻으로1993년 HOPE VI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되기 시작 하였고 SECTION 
8 주거선택 바우쳐 프로그램 그리고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실험된 고트로
(Gautreaux) 프로젝트에 그 기반을 하고 있다. MTO 프로그램은 HOPE VI 프로
그램과 함께 미국의 주택정책에 있어 처음으로 인종과 사회경제적인 통합을 고
려하기 시작한 연방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다.51)
50) Finkel and Buron. 2001. Study on section 8 voucher success rates : Zuantitative study of success 
rates in metropolitan area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51) Goering John. 2005. Expanding housing choice and integrating neighborhoods: The MTO 
experiment. In Briggs, Xavier de Souza ed.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Race and housing 
choice in metropolitan America, 2005.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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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Conversion Vouchers
철거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재배치해야 할 경우 Public 
Housing Authroity (PHA)가 Conversion Voucher 
Funding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가구들에게 혜택을 부여
Family Unification Vouchers:
적절한 주택이 없어서 헤어져서 살 경우 또는 아이들이 가
족과 집이 마땅치 않아 떨어져 있어야하는 경우에 이러한 
가정이 안전하고 저렴한 집을 렌트하거나 살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바우쳐. PHA는 소유자에게 그 가정의 소득 30% 
와 PHA에서 결정한 Gross rent 차이를 지급하도록 함
Homeownership Vouchers:
생애 처음 소택구입자로서 매월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가족 중에 최소한 3년 사이에 집
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며 지원자에게는 소득제한이 있
으며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들은 PHA의 
pre-assistance  Homeownership 과 하우징 카운셀링 프로
그램 참여할 의무가 있음.
Project Based Vouchers
PHA 는 하우징선택 바우쳐의 20%를 프로젝트 기반 바우
쳐로 사용가능하며 PHA가 구체적인 하우징 숫자를 지정
하여 주택단지 소유자나 개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만
약 소유주와 개발업자가 동의 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일정한  가구를 저소득층을 위해 남겨 놓아야
함).  
Tenant Based Vouchers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안전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민간이 소
유한 임대주택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
쳐 프로그램으로 가장 보편적임. 대상자는 대부분 지역 중
위소득의 80%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극빈층 가구
Vouch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쳐
Welfare-to-work vouchers
복지수당을 받는 가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
한 바우쳐 프로그램임. HUD는 약 50,000개의 하우징 선택 
바우쳐을 미국 전역의 공동주택 담당 기관의 Welfare-to 
Work프로그램을 위해 주었고1999년 시험 운영한 후200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표 5-3> 주거선택 바우쳐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자료: Hosing voucher program, http://www.hud.gov/offices/pih/programs/hcv, accessed 
8/10/06). 
MTO프로그램의 기반이 된 시카고 고트로 프로젝트는 공공주택과 연계된 비
영리단체들이 쇠퇴한 내부도시의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 중
104   
에서 실험에 지원한 가구를 시카고 대도시권 6개 카운티 내 중산층 교외지역으
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때 이주한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지표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한 실험 프로젝트이다.52) 실험에 참여한 가구들에게 중산층 교
외지역에 살 수 있도록 임대 바우쳐의 제공과 주거선택과 이주에 관한 상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고트로 프로젝트는 소규모의 실험적인 시도였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자 HUD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전국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미국 5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좀 더 확대된 프
로그램으로써 MTO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공간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임대료보조와 바우쳐 정책은 저렴주택의 공급과 소득계층
혼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Chigago Gautreaux 프로젝트 
시카고 고트로 프로젝트의 시행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의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슬럼화 된 지역을 철
거하고 물리적인 재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슬럼화 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건설 정책이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까지 공공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인종적으로 사회경제적으
로 배제된 주거공간으로 인한 공공주택단지의 극심한 쇠퇴와 사회적 병리현상이
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미국 의회는 기존의 물리적인 공공주택 
재개발 프로젝트를 정지시켰다.53)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시카고에서는 주택
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소송이 줄을 잇게 되었다. 주택시장의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HUD와 시카고 주택청(Chicago Housing Authority)이 연계하여 
52) Polikoff, Alexander. 1994. Housing policy and urban poverty. In New Beginnings Project: A First 
Report.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Housing Policy.
53)  Newman, Sandra J. and Ann B. Schnare. 1997...And a suitable living environment: The failure 
of housing programs to deliver on neighborhood quality. Housing Policy Debate 8, 4: 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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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흑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이동성(Housing Mobility)에 관한 실험을 하였
다. 고트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 흑인가구의 일부는 중산층 백인교외지역
에 정착하였고 다른 일부는 흑인커뮤니티지만 소득수준이 기존 자신들이 살던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정착하였다.54) 고트로 프로젝트의 목적은 저소득 가구들이 
빈곤밀집지역을 벗어나 중산층 커뮤니티에 정착했을 때 고용향상, 소득증가, 자
녀들의 교육성취, 정서적인 안정 등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
이었다. 고트로 프로젝트의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교외지역의 중산층 
커뮤니티에 정착한 가구의 고용기회 향상, 자녀들이 학교에서 중퇴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교육의 성취효과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55) 고트로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였지만 미국에서 주거의 이동성 향상과 소득
계층혼합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최초의 실험적인 프로젝트였으며 이후 
MTO 프로젝트의 기반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 MTO 프로젝트: 볼티모어,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리스, 뉴욕
시카고 고트로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에 기초하여 1994년 HUD는 2억 
3,400만 달러의 MTO Demonstration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MTO프로그
램은 공공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를 세 그룹(Vouchers와 주거지 선택에 대한 
상담을 받은 실험그룹, Vouchers만 받은 그룹, 그리고 나머지 아무런 도움을 받
지 않은 제어그룹)으로 나누어 주거선택에 대한 사회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MTO는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 하기
위해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 현재 미국의 5개 대도시 (볼티모어, 보스턴, 시카고, 
54) Goering John. 2005. Expanding housing choice and integrating neighborhoods: The MTO 
experiment. In Briggs, Xavier de Souza ed.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Race and housing 
choice in metropolitan America, 2005.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55) Rosenbaum, James. 1992. Black pioneers: Do their moves to the suburbs increase economic 
opportunity for mothers and children. Housing Policy Debate 2, 4: 1179-213.  Rosenbaum, James. 
1992. Black pioneers: Do their moves to the suburbs increase economic opportunity for mothers 
and children. Housing Policy Debate 2, 4: 1179-213.  Rubinowitz, Leonard, and James Rosenbaum. 
2000. Grossing the class and color lines: From public housing to White suburbia.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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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리스, 뉴욕)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정책시장에서 인종과 소
득의 통합을 추구하는 주택정책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MTO 프로그램은 시카고에서 진행되었던 고
트로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표 5-4). MTO 프로그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시카고의 고트로 프로젝트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짧은 
이주 거리, 둘째 주거지의 선택의 융통성, 그리고 셋째, 소득계층혼합 측면의 강
조이다.56) 
고트로 MTO
거리가 먼 중산층 교외지역으로 이주
기존 자신이 살던 주거지와 비교적 멀지 않고 
주거환경이 나은 주거지로 이주
참여가구에게 이사할 주소를 지정해줌
이사할 센서스 트랙을 지정해주고 구체적인 주
택의 위치는 본인들이 결정
인종과 소득계층혼합(Racial and
income integration) 모두에 관심 
소득계층혼합(Income Integration)에 주 집중
<표 5-4> 시카고 고트로 프로그램과 MTO 프로그램의 비교
자료: Rosenbaum et al. 2005 (p157)
미국 5대도시에서 실험되고 있는 MTO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연구의 초점은 빈곤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사는 저소득
층 가구에게 좀 더 주거환경이 좋은 것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그들의 삶의 수준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이다. MTO프로그
램의 중간평가결과 빈곤가구의 이동성(Mobility), 주거환경개선, 자녀들의 교육
성취, 범죄율, 정서적인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아직 소규
모 그룹을 이용한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57)
56) Rosenbaum, James, Stefanie Deluca, and Tammy Tuck. 2005. New capabilities in new places: 
Low-income black families in suburbia. In Briggs, Xavier de Souza ed.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Race and housing choice in metropolitan America, 2005.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57) Goering John. 2005. Expanding housing choice and integrating neighborhoods: The M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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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포용적 주택정책 프로그램
① 포용적 용도 지역지구제 (Inclusionary Zoning)
미국의 전통적인 용도지역 지구제(Zoning Ordinances)는 기본적으로 혼합토
지이용(Mixed-Land Use)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상
업지역과 공업지역과 엄격하게 분리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용
도 지역제를 배타적 용도지역제 (Exclusive Zoing)로 부른다. 주로 중산층이상이 
모여 사는 미국 교외지역의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커뮤니티 특성을 유지하기 위
해 용도지역지구제의 최소필지면적이나 Set Back등을 이용하여 소규모 저렴주택
의 유입을 제한해 왔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는 교외지역 중산층 커뮤니티에서 
거주하고 싶어도 저렴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내부도시에 고립될 수 밖에 없었으
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산층 교외지역과 저소득층 내부도시지역으로 주택시장이 
양극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형주택과 저렴주택의 공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배타적인 용도 지역지구제(Exclusive Zoning)로 부른다. 
포용적 용도 지역지구제(Inclusionary Zoning)는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제로는 
공존할 수 없었던 혼합토지이용(Mixed-Use Land Use)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소형주택과 저렴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용적 용도지역지구제는 포용적 주택 (Inclusionary Housing) 
정책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의무적인 용도지역지
구제의 규정 외에도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택의 종류와 규모를 다양하
게 공급할 수 있는 포용적 주택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포용적 용도지역지구제와 포용적 주택정책을 동일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periment. In Briggs, Xavier de Souza ed.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Race and housing 
choice in metropolitan America, 2005.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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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용적 주택 프로그램 (Inclusionary Housing)
포용적 주택정책의 개념은 주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
의 경우 1985년 주 의회가 Fair Housing Act를 제정하고 저렴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부서인 Council on Affordable Housing (COAH)를 만들어 저렴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COAH는 각 지방정부가 공급해야 할 저렴주택의 총량을 결
정하고 지방정부는 이 총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COAH의 승
인을 얻게끔 하고 있다. 뉴저지 주의 566개 지방정부 중에 약 287개의 지방정부
가 COAH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58)  
캘리포니아 주에서 포용적 주택정책 프로그램이 발전하게 된 것은 1970년대부
터 시작된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 때문이었다. 치솟는 주택가격에도 불구하고 저
렴주택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의 많은 지방정부들은 저렴
주택 공급에 관한 자발적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면서 포용적 주택정책이 빠
르게 발전하게 되었다.59) 2003년 3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 지방정부 포용적 
주택정책을 이용하는 지방정부의 수는 12 카운티(21%)와 95개 도시(20%) 이며, 
대부분 인구증가를 겪고 있는 서부연안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60) 샌프란시
스코 베이지역, 새크라멘토 대도시권, 샌디에고 카운티 등에서 포용적 주택정책
을 운영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리스도 현재 고려중에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저렴주택의 비율을 적어도 15-20%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보통 10%의 기준보다 
높은 비율이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경우 매년 24, 217 가구의 저렴주
택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지난 30년간 베이지역  27개 지방정부가 참
여하여 약 6,840 세대의 저렴주택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필요한 저렴주택의 28%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61) 로스앤젤리스는 매년 12,460 세대의 저렴주택
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27년간 지어진 저렴주택은 6,379 세대로 
58) 뉴저지 주 저렴주택공급 위원회 (http://www.state.nj.us/dca/coah/)
59) Calavita, Nico, Kenneth Grimes, and Alan Mallach. 1997. Inclusionary housing in California and 
New Jersey: A comparative analysis. Housing Policy Debate 8, 1:109-142
60) Calavita, Nico. 2004. Inclusionary zoning: The California experience. NHC Affordable Housing 
Policy Review, V.3, Issue 1.
61) Tombari, Edward A. 2005. Smart growth, smart choices series: The builder's perspective on 
inclusionary zoning.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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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저렴주택의 약 51%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2003년 저렴주택 계획 및 탄원에 관한 법률(Affordable 
Housing Planning and Appeal Act)을 제정하여 주정부 법으로 저렴주택의 공급
과 고용 중심지와 저렴주택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
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총 주택수의 10% 이상을 저렴주택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
할 경우 의무적으로 저렴주택공급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수립하여 일
리노이 주 주택청 (Illinois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에 제출해야한다. 
이와 같이 주 정부차원에서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채택한 경우 외에도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저렴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은 1960년대 버지니아 페어팩스(Fairfax) 카운티에서 시도되었다. 그러
나 이 프로그램은 대법원에서 무효화되었고 그 후 수정된 형태로 운영 되었다. 
1974년부터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운영된 Moderately Priced Dwelling Unit 
Program(MPDUP)은 저렴주택 공급과 소득계층혼합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에서
는 시도된 가장 큰 프로그램이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62) 
포용적 주택정책은 주택공급에 있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저렴주택을 전
체 주택 총량의 10~20%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포용적 주택정책은 대부분 민간 
주택공급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밀도 보너스, 세제혜택, 허가절차 간소화) 하
여 저렴주택을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포용적 주택정
책의 효과는 자발적 조항보다 의무 조항일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63) 
콜로라도 주 볼더, 매사츄세츠주 캠브리지, 캘리포니아 어바인 등의 도시들도 자
발적 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최근 변경하였다. 이러한 도시들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가격과 지가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저렴주택의 공급에 
실패하게 되자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포용적 주택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평가받는 버지니아 주 몽고메리 
62) Calavita, Nico. 2004. Inclusionary zoning: The California experience. NHC Affordable Housing 
Policy Review.3(1)
63)  Brunick, Nicholas. 2006. Easing the affordability crunch: The inclusionary housing option. 
Housing Facts & Finding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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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카운티 외에도 미국 내 약 20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형
태의 포용적 주택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3) 미국 사례의  시사점
(1) 미국정책의 평가
미국의 소득계층 혼합을 위한 주거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
인 프로그램은 HOPE VI, SECTION 8, MTO, INCLUSIONARY ZONING, 그리
고 INCLUSIONARY HOUSING 정책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HOPE VI 프로그램은 미국의 공공주택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기존의 낙후된 공공주택을 철거하고 혼합소득계층 커뮤니티로 재개발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혼합소득계층 커뮤니티의 조성은 지난 수십 년간 저소득
층의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지향해 왔던 대규모 공공주택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50년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시재개발과 도시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조성한 공공주택단지가 얼
마 지나지 않아 재슬럼화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주택의 단순한 공급의 측면에서 나아
가 저소득층 주거단지의 유지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말
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가구를 한 곳에 묶어 놓는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보다
는 이들을 분산시키고 중산층과 함께 공존하는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의 건설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의 조성에서 
주거단지의 단지계획과 건물의 디자인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중산층 
가구를 끌어들여 소득계층혼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거단지의 외형적인 모습
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단지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이
다. HOPE VI의 많은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주택규모와 건물외형의 다양화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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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으며 교외지역의 중산층 주거단지 못지않은 단지계획과 서비스 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나아가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의 연방정부 주도의 공급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 민간단체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HOPE VI 프로그램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기반으
로 하여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HOPE VI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산층이나 
고소득 계층들의 호응이 좋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전체 주택시장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의 공공주택단
지 재개발로 인해 다른 곳으로 재이주를 해야 하는 극빈층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배려도 여전히 해결되어야할 과제이다. 
SECTION 8과 MTO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재개발을 사용하지 않고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환경이 더 좋은 커뮤니티로 이주하여 살 수 있도록 주거비용 보조
형태인 주거선택 바우쳐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시카고에서 진행되었던 고트로 
프로그램과 현재 진행 중인 MTO 프로그램의 중간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을 위한 주거선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거환경이 보다 나은 중산층 교외지역으
로 이주하였을 때 고용기회의 향상, 자녀의 교육성취도 향상, 정서적 안정 등 저
소득층 가구원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MTO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중간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교
외의 중산층 커뮤니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64) 
이와 같이 주택정책을 이용한 인위적인 인종과 소득계층혼합 전략들은 커뮤니
티 그룹간의 인종, 소득, 지위, 문화와 정서,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님비이
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포용적 주택정책은 주거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더 좋은 
64) Goering John. 2005. Expanding housing choice and integrating neighborhoods: The MTO 
experiment. In Briggs, Xavier de Souza ed.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Race and housing 
choice in metropolitan America, 2005.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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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따
라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으며, 소득계층 간 사회혼합에 기여하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포용적 주택정책에 대한 공통적인 비판은 이러한 정책들이 주택
의 시장가격제어를 가져와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65) 이는 포용적 주
택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무조항이 건설비를 증가시켜 시장에서 주택공급 감
소를 가져오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의 실
행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밀도 보너스를 부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포용적 주택정책의 성공을 가로막는 다른 장애물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자
금의 부족(Lack of funding), 토지의 부족, 개발업자들의 반대, 그리고 커뮤니티
의 반대 등으로 나타났다.66) 소득계층혼합 주택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에도 불구
하고 미국 지방정부의 대다수 주택 프로그램은 소득계층혼합을 위한 주택단지개
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67) 또한 저렴주택공급의 기
준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도 도시의 개발가능용지 감소로 인해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다른 어려움으로는 SECTION 8이나 MTO 프로그램과 마찬가지
로 저소득층 주민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와 높
은 주거 밀도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저렴주택의 공급과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비영
리단체, 그리고 민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공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저렴주택의 공급과 도시와 교외지역 간 
주거공간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 조성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공공주택 정택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사
65) Brunick, Nick, Lauren Goldberg. Susannah Levine. 2003. Large cities and inclusionary zoning. 
Washington D.C.: Business and Professional People for the Public Interest.
66) California Colition for Rural Housing and Non-Profit Housing Association of Northern California. 
2003. Inclusionary Housing in California: 30 years of innovation. San Francisco, CA.
67) Smith, Alastair. 2002. Mixed-income housing developments: promise and reality.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and Neighborhood Reinvest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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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합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소득계층의 혼합 없이 집단적으
로 조성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지난 
수십 년간의 공동주택정책을 통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택정책에 있
어 소득계층을 혼합하는 것이 공동주택단지의 재활성화와 소득계층간의 사회통
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시사점
미국의 주택정책의 다양한 경험은 한국 주택정책에 있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주도의 대규모 공공
주택건설의 한계이다. 이는 기존의 슬럼화 된 공공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설한 
대규모 공공주택의 재슬럼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주거지의 집중화
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노력이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의 건설이다.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의 건설은 방
법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는 도시의 쇠퇴한 저소득층 공
공주택단지를 재개발하여 교외지역 중산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혼합소득계층 커
뮤니티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 주거단지와 주택의 질을 향상시켜 교외지역의 중
산층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도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의 획일적인 공급 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소득계층을 혼합을 유도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대단위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건설보다 지역사회의 다
양한 주체가 참여한 민관협력을 통한 소규모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건설도 정부
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이나 새로운 공공임대
주택 단지의 건설 외에도 주거선택 바우쳐 프로그램과 세제혜택을 통한 임대비 
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저소득층 가구가 집중된 지역
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못지않게  빈곤, 실업, 교육, 복지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
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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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1) 개요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50년대부터 주거의 다
양성 또는 다양화로 표현되는 사회적 혼합의 개념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와 함께 이 개념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
복하고자 현재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프랑스가 추구했던 그리고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혼합에 대한 이
해를 위해서는 정책의 적용방식과 그 효과를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시대별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정책의 변화의 요인과 결과를 살펴봄으로
써 현재 프랑스에서의 사회적 혼합의 개념과 관련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2) 1970년대 이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과 효과 
(1)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건설과 사회적 혼합 방식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은 19세기 말부터 법제적 장치를 바탕으로 건설되기 시
작하였으며 5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공공임대주택단지 건설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3가지 요인이 있었다. 
우선 1919년 이후 정부의 소극적인 주택정책과 40만 호의 주택이 파괴되고 
1,400백만 호의 주택이 파괴된 2차 대전이 첫 번째 요인이다. 즉 1919년부터 1938
년까지 독일은 400만 호, 영국은 370만 호를 건설하였으나, 프랑스는 160만 호 
건설에 그쳤으며, 전쟁 직후 전체 주택의 약 10% 정도만이 수도,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추고 있어 양적,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전후 주택문제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산업화와 그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에 있었다. ‘53년부터 ’68년까지 약 2백만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됐으며, 산업
화로 인한 이러한 도시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는 주택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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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60년대 초 알제리 전쟁 후 본국으로 돌아온 120만의 프랑스인들도 주
택부족현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시대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1958년 도시화우선지구(Zone à Urbaniser 
en Priorité)란 택지개발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그 목적은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생산하는 것과 주택건설의 산업화, 즉 건설 효율의 증대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도시화우선지구(ZUP)는 대부분 지가가 저렴하고 토지확보가 용이한 도시외곽에 
지정되었으며 5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을 의무화하였는데, 대개 8천호~ 1만호 
정도의 규모로 개발되었다. 
<그림 5-3> 멩게트(Minguettes) 도시화우선지구(ZUP) 전경 (9,200호, 220ha)
결과적으로 70년대 초반까지 약 198개 지구를 개발하여 2백20만호가 넘는 공
공임대주택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이런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건설은 계획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한 사회적 혼합 작업68)이었다.  
68) Le corbusier로 대표되는 현대도시건축가들과 몇몇 사회학자 및 정책결정자들은 공공임대주택단지
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의 추구, 즉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계층 간의 벽이 허물어진, 
이상적인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였다.(cf. STEBE, Jean-Marc. La réhabilitation de l‘habitat social en 
France. Paris : PUF, Col. Que sais-j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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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회적 혼합은 다양성에 기초를 둔, 상호연관적인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다양한 주택유형의 혼합이다. 이는 법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건축적 차원에서 단지 내 다양한 주택유형을 계획하며 주동 내에서
도 서로 다른 주택유형을 배치시켜 공간적 단조로움을 피하며 규모가 작은 가구
와 큰 가구간의 혼합, 즉 소득계층 간, 세대간(학생, 신혼, 기혼, 노인가구 등) 혼
합의 유도를 의미하였다. 이와 더불어 격실의 크기와 형태에 비대칭적인 구조를 
적용하는 주택도 계획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주택유형의 혼합배치는 50년대 
이후 도시화우선지구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단지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림 5-4> 로리앙(Lorient)의 공공임대주택단지
자료: ARNOLD F. Le logement collectf, Paris: Edition Moniteur, 1996, pp.146, 151
<그림 5-3>과 같이 1932년 파리인근 불로뉴-빌랑쿠르(Boulogne-Billancourt)의 
4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보면, 다양한 유형 및 단지배치 등 계획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스튜디오, T2, T3, T4, T5 유형의 주택이 건설
된 이 단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층에 4가지 다른 유형, 즉 2가지 형태의 스튜
디오, T2, T4 듀플렉스의 주택을 배치하고 있어 주동 또는 같은 층에서 다양한 
주택유형이 혼합된 단지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주택유형의 혼합과 배치 방식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제적 강제이기보다 건축과 주택의 다양성과 입주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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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요구를 고려한 계획적 차원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HLMO, LOPOFA 
등), 전자보다는 소득이 높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ILM, ILN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PSR, PLR 등) 및 공공분양주택(HLM
-Accession)과 같이 입주자 및 공공재정지원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마련되었다.69) 즉, 하나의 도시화우선지구(ZUP)에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
택유형의 혼합이 시도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과 세대의 유입을 유도
하였다. 
<그림 5-5> 불로뉴-빌랑쿠르 공공임대주택단지
자료: ARNOLD F. Le logement collectf, Paris: Edition Moniteur, 1996, pp.134, 138
(2)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변화
2차 대전 이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책적, 건축적으로 
다양한 유형을 혼합하였던 공공임대주택단지는 다양한 계층의 유입을 가져왔다. 
그리고 초기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은 기존주택이 주었던 불편함과 노후화 등의 문
제를 해결하는, 현대적이며 편리한 주거유형으로 각광받았다.70)
69) 이외에도 HBMA, LEN, LPN, PSS, PRI, logement-foyer 등의 공공임대주택유형이 있다.
70)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 같은 만족도는 당시 거주민의 증언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혜택이었다. 1930년대 지어진,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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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초기 주민의 거주만족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롱(Bron)지역 주민 53%가 매우 만족하며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였고 사르셀(Sarcelle) 주민의 77%도 역시 만족한다고 응답하
였으며 76%는 도시계획이 잘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툴루즈(Toulouse) 미라
이유(Mirail) 주민 중 73%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꼈으며 단지 5%정도만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71) 
따라서 50년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 계획가, 주민 모두 
만족스러운 경향을 보였으며 입주자의 사회계층 역시 다양하고 균형적이며 안정
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60년대 초반부터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주
민들의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72) 이때부터 공공임대주택(단지)은 정책결
정자나 계획가의 구상과 입주자의 행동 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인식하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이런 결과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사회적 혼합의 허상에 있었
다.73)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만 있었던 노동자주택을 생각해보면 위생적이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이 아파트(공공임대주택)는 천국이었다."( MAURICE B. Qu’elle était rouge ma banlieue. Télérama, 
1993, n°2257.)
   - "공공임대주택단지내 공간은 시민의 휴식처였으며 이는 수천 장의 엽서로 만들어져 뿌려졌다."(Le 
logement social à l’époque de la carte postale, in HLM Aujourd’hui, décembre 1994, numéro 
spécial.) 
  - " 멩게트(minguettes)는 녹지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타워형 주동이 건설되었고 이 공간은 
꽃들로 채워졌으며 단지 주변의 공원 등 녹지대는 낙원 그 자체였다."(GIRAUD M. Les grands 
ensembles, histoire de milieux, milieu d’histoire, la construction du sens de l’espace, la relation 
densité-nature en banlieue lyonnaise, ParisEdition l’Harmattan, 2000, pp. 246.)
71) GIRARD A. POUCHER G. La population des grands ensembles collectifs, projet d’une étude 
démographique et psycho-socilogique, In CANAUX Jean( sous la direction). L’urbanisation 
française, Paris: CRU, 1963. pp. 265-267.
72) B. Vayssière는 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불만을 최초로 공론화한 것은 1963년 프랑스-수아
(France-Soir)란 신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VAYSSIERE B. Reconstruction- déconstruction, French 
hard, ParisPicard, 1988.)
   한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프랑스 사회학지(vol.I, 1960)에 '새로운 도시공동체: 라크-무
랭크스(Lacq-Mourenx)의 사례와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문제'란 제목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가 또 다
른 새로운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73)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도시․건축적, 기술적인 한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토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도시외곽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간적 고립
과 인프라 등의 단절  도는 부족현상을 나타냈으며 
   - 물량, 기간, 생산성 등에 대한 전제는 주택의 건축적, 기술적 요소들을 소홀히 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따라서 같은 공공임대주택 간에도 품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층간소음, 방열의 문제와 건
물의 빠른 노후화를 초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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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단지 건설에 내재된 중요한 목표(개념) 중의 하나는 사회적 혼합
을 통한 계층 간의 단절이 없는 공동체 형성에 있었지만 이런 이상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주민들 간에는 사회적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평들- 소음, 협소한 실내 공간, 건
물의 단순함 등-의 내면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잠재하고 있었다. 즉 공간
적 단절과 건축적, 기술적 문제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이탈을 유발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보다 근
본적인 문제는 인위적인 계층혼합에 있었다.74)
‘73년 발표된 샹보르동(J. C. Chamboredon)과 르메르(M. Lemaire)의 연구는 
인위적으로 행해진 계층 간의 사회적 혼합은 허상이고 오류라고 강하게 지적하
며 이런 현상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75)  르드뤼(R. Ledrut)는 공공임대주택
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동자 계급은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현대적이며 위생적이라고 평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의 계층
은 보잘것없고 실망스러우며 혐오스럽다고 평하였다.76) 
또 다른 연구는 건설초기 찬사를 받았던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개발개념은 인간
의 사회적 욕구 즉, 인간은 남(이웃)과 다르고 싶고 한 집단내부에서 자기의 정체
성을 나타내려고 하며, 자신만의 인생관을 추구하며 독립적이고 싶어 한다는 본
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하고 있다.77) 그리고 이런 연구결과
는 현실에서 보다 구체적이며 증폭되어 나타났다.  
결국 도시화우선지역(ZUP)에 의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건설로 양적 목표에는 
도달하였으나 사회적(인본적) 목표, 즉 물리적 정주 환경과 사회적 계층 간 조화
라는 계획목표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개발 초기에 현대적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 한편으로 주거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초기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은 학교와 상점, 공공서비스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74) LACOSTE Y. Un incontestable bien-être. Urbanisme. jan-fév 2002. n° 322. pp. 53.   
75) CHAMBOREDON, J.C. et LEMAIRE. M. Proximité spatiale et distance sociale, les grands 
ensembles et leur peuplement, In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janvier 1970, Vol. XI 
76) LEDRUT Raymond. Image de la ville, Paris: Anthropos, 1973.  
77) VILMIN T. L’aménagement urbain en France. une approche systémique. LyonCERTU, 1999. p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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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던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은 빠른 속도로 노후화되며 사흐셀리트(sarcellite)78) 
또는 청소년 범죄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 중앙정부는 기존 방식과 같은 공공임대
주택건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확정79) 하였고, 향후에는 보다 작은 규모의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사회적 분절현상의 완화에 대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3)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양극화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과 도시재생 정책 
(1) 리모델링의 정책의 전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단위 주택단지에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프랑스 정
부는  1975년부터 공공임대주택단지 리모델링사업80)을 추진하였다. 리모델링 정
책(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면들을 개선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 졌다. 
공간의 변화는 삶의 변화라는 생각을 기초로 1973년에 ‘Habitat et Vie Sociale’
(주거와 사회생활)이라는 민관 연합조직이 결성되고, 1977년부터 이 조직의 명칭
에서 명명된 ‘주거와 사회생활사업’(HVS)으로 프랑스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리모
델링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3가지 원칙, 즉 ‘도시’(urbain)와 ‘사회’(société)를 고려한 총체성, 이
를 위한 관련 부처들 간의 수평적 협력, 시민성을 강조한 주민참여를 강조하며 
50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주민을 포함한 여러 참여주체들의 협력관계와 계층 간 
분리현상의 완화를 강조한 이 사업은 행정적 복잡함, 주민참여의 미흡, 주민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분리 및 주위환경과 공동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78) 사흐셀리트는 1960년 ZIVY박사에 의해 보고된 정신병의 일종으로 도시민의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지칭함. 이 병의 시초는 파리 북쪽에 위칭한 사흐셀시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주민들에게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이 도시의 이름을 빌어 병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79) circulaire Guichard(기샤 명령, 1973.3.21)
80) 77년까지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13개 도시 대해 시범적 리모델링사업 시
행.(cf. STEBE, Jean-Marc. La réhabilitation de l‘habitat social en France, Paris : PUF. Col. Que 
sais-je. 1995., 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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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건물의 단열이나 방음 등 주택내부의 쾌적한 조건을 위한 표준화에만 집중
하여 추진되는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2년 조직된 ‘지역사회발전사업’ (Développement 
Social des Quartiers)은 위의 기본취지를 발전시키며 주민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고려를 추가81)하였으며, 리모델링사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업시행 시 주민의 참여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
었다. 또한 이때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82)는 리모델링 사업시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1987년까지 지속된 지역사회발전사
업은 1988년 주택과 주거환경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한 당시 
정부에 의해 보다 더 강력한 공공의 지원과 장기간의 계획, ‘시민의 집’
(maison du citoyen) 신설이나 ‘지역위원회’(conseil de quartier)의 확대 및 개선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공간 확장을 강조한 ‘도시사회발전사업’(Développement 
Social Urbain)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되고 있다.
(2) 리모델링 정책의 효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말 리모델링에 참여했던 주체들의 평가는 부
정적이었다. ‘공공임대주택개선기금’ (PALULOS)에 의한 1980년대와 1990년대 
대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의 형태 또는 건물자체에 대한 내․외적 치장에
만 치우쳐 주택의 공간적․기능적 향상, 공공공간의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 주거환경의 질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이 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자로 하여금 단기적인 유지보수 투자 후 장
기간 방치하는 ‘스톱 엔 고’(stop and go)현상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그 실패의 
책임은 이 사업의 중심에 있었던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
에게 돌아왔으며 이런 부정적 효과는 공공임대주택(단지)을 일반인들의 사이에
서 '도시성'(urbanité)을 지니지 못한 일종의 '변두리'(banlieue)83) 취급을 받게 하
81) 지역의 발전은 주민의 경제력, 즉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주거와 사회생활사업’
의 모토인 ‘도시 와 사회 발전’에 ‘경제’란 추가적인 모토를 더해 '지역사회발전사업'은 ‘도시, 사회, 
경제발전’이란 모토를 가지게 되었다.
82) 1982년 3월 2일 제정된 데프르 법(loi Deffre)으로 프랑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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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유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더불어 단지형 공공
임대주택보다 소규모이나 다양한 건축적 형태를 지닌 공공임대주택들이 1980년
대 이후 건설되었고, 가구주거비보조 협약의 확대 적용 정책으로 인한 중산층의 
자가 주택 선호로 리모델링된 공공임대주택은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을 유입하는
데 한계를 나타나게 되었다. 즉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의 이탈은 더욱 심화되어 빈집의 숫자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
지 내 기존 공공임대주택들은 점점 더 낮은 사회계층의 사람에게 점유되어 갔다.  
멩게트(Minguettes)지구 타워형 공공임대주택 사르셀(sarcelle)지구 공공임대주택
<그림 5-6> 1970년대 중반 이전 공공임대주택(Sarcelle)
라호셀(La rochelle)의 공공임대주택 랭스(Reims)의 공공임대주택
<그림 5-7> 8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
83) 도시성에 대한 기대라고 표현되는 이런 경향은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강조한다. 따라서 도시성에 대한 기대는 주택
의 선호도를 조정하며 이 가치기준이 올라가면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주택들은 주택시장에서 자리
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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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주택협약의 적용확대로 인한 경쟁 상태에서 대규모의 리모델링에
도 불구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주택들은 주택시장에서 주거환경, 위치, 
편리성 등 모든 유리한 조건을 잃게 되었고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 또한 250
대의 자동차를 전소시키며 2개월 동안 지속된 멩케트(minguettes)단지 폭동과 같
은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으며 대중매체에 의해 빠르게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3) 공공임대주택단지 주민의 사회계층 변화 
사회적,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초기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어떤 계층도 다수를 차지 않은,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초
기에는 사회계층의 분포가 다른 지역보다도 균형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
간이 흐를수록 이들 집단 간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소득이 낮은 
또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다수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84) 
지불능력이 있는 주민의 이탈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 등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 강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하향적 필터링 현상은 매우 빠
르게 진행되었고 건설한지 20년도 지나지 않아 이 지역은 극빈층의 집합소가 되었
다. 이 같은 현상의 반복으로 현재 주민들은 '유배'된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다.85) 
아래 그림과 같이 70년대 초반 이후 20년간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민의 사회
계층 변화를 보면, 상위 1/4계층의 비율은 1973년 24%에서 1992년 10.7%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데 반해, 하위 1/4계층의 비율은 12%에서 30.8%로 2.5배 이상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86)
84) "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당시에는 민간기업체에 다니는 사람, 연구원, 선생님, 공무원 등이 한 
건물에 이웃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건물에 형편이 못한 외국인(모로코, 터키 등) 노동자와 매우 
열악한 형편인 프랑스인 있다.“ (SUEUR J.P. Changer la ville. Paris Edition Odile Jacob. 1999., pp. 
29.)
85) DELARUE Jean-Michel. Banlieue en difficulté: la relégation. ParisSyros. 1991.
86)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상위소득계층의 분포의 이유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일반시장 임대료를 적용
하는 주택이 일정부분 공급되었으며 임대기간동안 가구의 소득 상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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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민의 사회계층변화
자료: enquêtes logement 1973,1978,1984,1988,1992, INSEE
1970년대 초반까지 공공임대주택단지 주민의 평균연령은 프랑스 전체 평균보
다 낮았고, 가구규모도 전체 가구의 평균규모 정도를 나타났으며, 실업자 비율은 
미미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사회적 특징은 프랑스가 1970년대 중반의 경제 불황
을 겪으면서 변하기 시작했는데, 1973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전체가
구평균소득 이하는 41%였지만, 1978년 48%, 1984년 59%, 1988년 63%로 증가하
였다.
이와 더불어 비근로자 비율도 1982년 25%에서  90년 31%로 증가하였으며, 실
업자 비율도 7.8%에서 8.9%로 증가하였다. 또한 1982년 전체 외국인 가구의 
23.6%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였으나 1990년에는 5%정도 증가한 28.2%의 비
율(북아프리카 이주민만을 고려하면 43.2%)을 나타내며 외국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87) 반면 프랑스인 가구의 경우 전체의 13.7%만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점차 저소득 외국인가구의 거주지로 
87) STEBE J.M. 1995. 전게서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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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이전 건설된 2백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도시화 우선
지역(ZUP)-는 초반의 사회적 혼합이란 환상은 사라지고 더 이상 갈데없는 극빈
층에 의해 점유된, 사회적 문제의 집합체로 전락하였다.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4백8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재고 가운데 1970년대 중반까지 건설된 약 220만호의 
주택과 이들로 구성된 단지들은 현재 도시사회문제의 온상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0년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10만 호가 넘은 빈집의 증가와 주
민계층의 하향화는 공공임대주택기구(organismes HLM)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위한 도시재생이란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는 결정
적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4)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1998년 6월 30일 ‘도시를 위한 새로운 야망’이란 부제를 가지고 열린 도시 관련
부처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s Villes)에 의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도
시재생(Renouvellement Urbain)이란 용어는 도시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개념이
며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도시, 건축적 내용뿐 아니라 교육, 치안, 실업문제 등 
경제사회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하에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도시재생은 지금까지 여러 
사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물리적으로 노후화되고 있
으며 계층 간 분리와 격리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단지에 대한 공공개입의 강한 정책적 의지로 대변된다. 이후 긍정적 차별
(discrimination positive)이란 개념 하에 물리적, 사회적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공
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리모델링 방법으로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들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전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이 철거․재건축의 논리가 보존․유지의 논리에 우선하며, 기존 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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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단지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방법이 되었다. 다시 말해 철거를 통해 
공가 등으로 인한 공공임대주택기구들(organismes HLM)의 재정적 문제를 완화
하며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여 현 주민보다 높은 소득계층을 유인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철거․재건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분류, 시행 중에 있다. 
첫째는 ‘철수’ (retraite)의 전략이다. 이는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고용감소로 
주택 수요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낼 때 고려되며 당분간 재건축을 생
각하지 않는 철거를 말한다. 
둘째는 ‘재개발․재건축’(rénovation-reconquête)인데 이 경우는 기존 건물의 
개선 시 많은 자금이 수반되거나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단지
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 후, 기존 고층아파트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으로 주민의 
사회적 친밀감, 새로운 기능 및 공간에 대한 요구 등을 만족시키는 중저층의 새
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전략은 ‘저밀도․재투자’(dédensification-réinvestir)로 이 방법은 단지 
내 몇몇 건물을 철거한 후 남은 공간을 공원이나 운동장 등의 공공 공간이나 새로
운 형태의 공동주택건설에 활용하며 나머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1998년에 3,518호, 1999년에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
이 철거되었으며 2000년에는 8,000호가 철거되었다. 2003년에 매년 15,000호를 
철거하기로 하였던 정부는 현재 매년 약 3.1만호를 철거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2011년까지 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할 예정이며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
주택 25만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공임대주택보증기금과 
국립공탁은행(CDC)을 통해 8년간 100억 유로(약 120조원)의 공공재정을 지원하
기로 결정했다.
제5장∙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과 시사점   127
<그림 5-9> 공공임대주택 철거-재건축
자료: Douze propositions pour une ville renouvelée. CDC. 1999
4) 199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혼합 방향
1991년 ‘도시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에서 ‘사회적 혼합’이
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이후 현재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혼합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분리(격리)현상을 감소시키며,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한된 지역 내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기존방식을 지양하고 
도시 및 지역차원의 균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설 및 주거에 관한 
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
다. 이 법은 도시 간, 도시내부의 지역 간 주거점유유형의 균형을 통한 사회적 
혼합을 여러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선 이 법전 302-1조는 사회적 혼합을 위한 보다 구체적 장치를 주택종합계획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광역지자체에 의해 5년 목표로 수
립되며 가장 중요한 목표와 원칙 가운데 하나는 꼬뮌간, 꼬뮌 내 지역 간 균형적
이고 다양한 주택공급을 통한 사회적 혼합의 유도에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제정된 '도시재생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loi SRU)은 사회
적 혼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규정하였다. 이는 건설 및 주거에 관
한 법전(302-5조~302-8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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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전에서는 1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꼬뮌을 포함하는 50,000명 이상의 
도시권 내 3,500명 이상의 인구(일드프랑스 지방은 1,500명)를 보유한 꼬뮌 가운
데 전년도 1월1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주택재고의 20%이하인 꼬뮌에 
대해 20%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2002년 1월1일 이후 해당 꼬뮌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의 20% 이하인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호수에 152.45유로를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기
로 하였다.88)  또한 1인당 지방세 수입이 762.55유로 이상인 꼬뮌은 그것의 20%
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며 지방세기준금은 매년 개정하였다. 부담금은 해당 꼬뮌
의 지방세에서 부담하며 꼬뮌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로 귀속되어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토지취득 및 개발과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사용된다. 
주택종합계획은 이와 같은 규정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이들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공간적 배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해당 꼬뮌은 매년 7
월1일 이전에 당해 임대주택비율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이 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건설과 주거에 관
한 법전 411조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정비는 도시와 도시 내 지역의 
사회적 혼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한 소득한계는 6～7분위정도로 설정하여 
중산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열어놓고 있으며 젊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부
의 임대주택단지 거주를 장려하는 등 세대 간 혼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즉 부부의 나이 합산이 55세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입
주신청 심사 시 3인 가구의 기준(소득, 주택규모 등)을 적용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이민자가구 등의 저소득층일수록 기구규모가 크며 몇몇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균형적인 지역일수록 평균적인 가구원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 일
부 공공임대주택기구는 초기 사회적 혼합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선정 시 가구규모의 제한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88) 2005년 12월 현재, 해당 꼬뮌은 743개이며 이 가운데 472개 꼬뮌은 목표(20%)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후자 가운데 154개 꼬뮌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전무하였다.(SNUP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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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비율을 낮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4년 6월 발표된 정부의 사회연대계획(Plan de cohésion sociale) 등에
서 보듯이 계획가나 정책결정자들의 말과 글에서 ‘사회적 혼합’(mixite sociale)이
란 용어의 사용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대신 사회적 연대, 통합(solidarité, 
cohésion sociale)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1970년대 이후 도시외곽지역에 단지규모의 공공임대주
택개발은 지양되고 있으며 소규모 개발에 중심을 두어 기존 주택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주동의 형태와 배치도 1973년 이후 변화되어 
기존의 판상 또는 탑상형이 아닌 기존 도시 내 주택유형과 같이 중저층의 형태로 
계획되며 주동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평면의 혼합배치를 건축 계획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적 접근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
행된 공공임대주택단지 정비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기존도심과 물리적 환
경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프랑스 사례의 평가와 시사점
(1) 프랑스 정책의 평가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주거공간의 사회계층간 혼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거
공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국가이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주택이 파괴되어 주택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식민지로부터 귀환한 사람들도 많아 주택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파리일대의 주택부족 문제가 특히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등 대규모의 주택단지를 많이 개발하였다. 이 과
정에서 저소득계층 또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였다.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단지 내에서의 사회계층 혼합을 시도했으며, 다양한 
규모와 평면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에 대해 초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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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당시에는 호응이 좋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질이 낮
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가구들은 단지를 떠나갔으며, 단지 내에서의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프랑스 정부는 노후한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의 질을 개
선하고 다양한 계층을 유인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낙인화를 방지하
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서 프랑스는 물리적 해법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
을 통해서도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프랑스는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재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재생이란 과거의 고밀도 
고층의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것이었
다. 물론 재생사업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노력과 더불어 저소득주민들에 대
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공공임대주택 단지
에서의 사회적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사회혼합정
책에서는 주택단지 내에서의 계층 간 혼합을 시도하기보다 도시지역 전반에 걸
쳐 저소득계층용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주택(또는 주택단지)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을 통
해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의 경
우 공공임대주택을 대단지의 형태로 개발하여 공급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프랑스의 정책이 실패했는지 또는 성공했는지를 단정
하기는 힘들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시사점
□ 인위적인 사회계층 혼합의 한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초기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이 1970년대 이후 급격한 하
향적 필터링현상을 나타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주
민의 주(住)요구 변화에 대한 건축적 도시적 기능(기술)적 한계를 나타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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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다른 하나는 인위적 사회계층 혼합의 부작용이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거
의 동시에 나타났지만 전자가 표면적인 이유를 제공했는데 반해 후자는 보다 근
본적이며 내재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20세기 초 베버는 ‘계층 간 물리적 거리의 근접은 이들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보다는 가능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을 유발한다’89)고 강조하였다. 워드
(L. Wirth) 역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근접하면 할수록 그와 반비례하여 사회적 
관계는 거리를 두려한다’90)고 밝혔었다. 이와 같은 사회학적 명제를 등한시한, 
즉 유토피아적 이상을 가지고 50년대 이후 프랑스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시도한 
사회적 혼합 정책은 하나의 실패한 실험(경험)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 정책적 
책임은 건설할 때보다 더 많은 공공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프랑스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에 대해서는 양국의 유무형적 특징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답을 구해야 하겠지
만, 선험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방식은 프랑
스가 2차대전 이후 70년대 초반까지 적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프랑스
의 경험을 비춰 사회적 혼합을 공리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는 필요성
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감안한다면 이의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도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혼합과 기존 사회계층구조의 유지 필요
80년대 말부터 프랑스에서 등장한 사회적 혼합의 의미는 기존 공공임대주택단
지 내 중산층의 이탈을 막고 다른 지역의 중산층을 유입하는 것이며 기성시가지
내 중소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이를 통해 도시 공간적으로 균형적인 사회
계층 분포를 유도하는 것이다.  
89) WEBER, M. Economie et société I, Paris. Plon. 1971 cité par STEBE. J-M. 1995. op.cit. pp. 33
90) CASTELLS M. La question urbaine. Paris: Edition François Maspero. 1973. pp. 10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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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의 경우 단지 내 혼합보다는 도시 및 지역내부 또는 이들 간의 혼
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계층 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적 행태를 
인정하는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혼합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프랑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민임대주택이 프랑스의 공공임대
주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혼합의 방법, 즉 다른 시
각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와 같이 도시외곽의 제한된 공간에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재 형성된 도시공간 내 계층구조를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성시가지내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에 대해 매입, 재개발, 리모델링 등 물리적 지원과 주거비 지원 등 공공의 주택관
련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일본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
1) 개요
일본에서는 앞서 검토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국가들에서와는 달리 대도시
에서의 소득계층 간 주거공간 분리 및 배제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
았다. 일본의 경우는 특히 전후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소득계층간의 주거공
간의 분리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을 수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서양과 차이가 
있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공간의 계층과 분리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서양 국가들과 달라
서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가 생기면서 오히려 최근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화 및 배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학자들의 중심이 되어 제기하는 문제이고 정부당국이 이를 심각한 정책과
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의 공공임대주택관련 정책과 프
로그램을 살펴보면, 설사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거공간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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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리를 방지하였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일본의 주택정책과 프로
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개선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공공임대주
택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배제 문제의 실상을 간략히 알아보고 직간
접적으로 사회적 배제현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관
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의 전개
(1) 공영임대주택의 공급
1945년에 종전(終戦) 직후에는 소실(燒失), 파괴 등으로 인한 주택부족이 400
만호 이상 이었기에 정부로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 부족문제에 대처하는 데 치
중하게 되었다. 
1951년 공영주택법 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본격화되었다. 공영주
택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가 되는 지자체에 공영주택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주택계획에 기초
하여 주택건설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영주택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국고보조가 상이하게 이루어졌는데, 제2종은 저소득세대이면서 기존의 국고보조
주택의 임대료조차 부담할 수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당시 입주자격은 제1종의 경우 입주세대의 평균 월 소득에서 부양친족 1인당 
1,000엔을 공제한 금액이 임대료의 6~15배에 해당하는 저소득세대였고, 제2종의 
경우 제1종 공영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세대였다.91) 그리고 공
영주택의 임대료는 저소득세대가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원가임대료 
체계’에 의해 산정되었다. 
91) 本間義人. 2004.『戦後住宅政策の検証』. 東京: 信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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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입주자의 소득기
준 변화
1종: 하위소득 18~33%
2종: 하위소득 0~17%
하위소득 25% 이하
단,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하위소득 40%내에서 
각 사업주체가 조례에서 정한 범위로 함.
입주자의 소득 변동
에 대응한 임대료
결정방식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법정한도액 방식
응능응익 방식으로 변경: 공영주택의 입지 및 규모 
등의 개별조건과 입주자의 소득으로 임대료 결정
소득초과자, 고액소득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절
한 부담으로 임대료 부과
종별 폐지, 보조 
제도의 합리화
1종 및 2종의 종별 구분.
1종 주택은 1/2의 건설비
보조 및 임대료의 1/2을
5년간 보조
2종 주택은 2/3의 건설비
보조 및 임대료의 2/3를
5년간 보조
제1종, 제2종의 종별구분의 폐지, 국고보조는 
건설비의 1/2로 통일, 근린동종임대료와 실제 
징수임대료의 격차를 국가가 1/2보조
재건축사업의
시행요건 완화
재건축의 호수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종래 호수의
1.2배 이상으로 함
재건축의 호수 요건으로서 종래 호수로 완화하
고, 사회복지시설 등과 병설할 경우에는 호수요
건을 더욱 완화
공급방식의
다양화 및 확대
직접공급
직접공급방식, 민간주택매입, 민간주택임차 등 
다양화: 건설 또는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1/2, 
임차의 경우 공동시설정비비를 국가와 지방이 
각각 1/3씩 보조
사회복지사업과
연계
_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
홈 사업으로 공영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
<표 5-5> 1996년 공영주택법 개정 전후의 내용
자료: 김승희․문영기(2003: 167), 박신영(2003: 49)을 재정리
이처럼 초기 공영주택은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제2종 공영주택이 담당하도록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제1종 공영주택은 자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세대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제1종 공영주택은 소득계층의 하위 80%까지를 포괄하는 소위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으로 공급되었으며, 주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다리[橋]’로서의 정책적 위
상을 가지고 있었다.92) 그러나 정부재정의 한계와 함께 제2종 공영주택의 수용
92) 平山洋介. 2005. “公営住宅制度の変容とその意味”. 都市問題研究会編,『都市問題研究』. vol.57(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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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무한한 것이 아닌지라 매년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
는 데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그 해법은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고액소득세
대를 퇴거시켜 공영주택의 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공영주택에 거주해
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93)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입주
세대의 소득기준에도 반영되어, 법제정 당시 하위소득 80%(제1종)이었던 기준이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33%(제1종)까지 낮아졌다.
공영주택 정책의 이와 같은 변화는 1996년 공영주택법 개정을 통해 절정에 달하
였다. 1996년에 이루어진 공영주택의 운영체계 개편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첫째, 입주대상자에 따라서 공영주택을 1종, 2종으로 구분했던 것을 폐지하고, 
국고보조의 비율은 건설비의 1/2로 통일하였다. 둘째, 종별구분을 폐지하면서 입
주대상자는 소득수준이 하위소득 25%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하고, 고령자나 장
애인 등에 대해서는 하위소득 4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
였다94). 셋째, 용지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급제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규건
설을 통한 직접공급방식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주택의 매입 혹은 임차를 통한 공
급도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임대료 결정방식으로서 응능응익(応能応益)제도를 
도입하여 입주자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
째, 재건축 시행요건을 완화하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영주택을 그룹홈 등 사
회복지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93) 平山洋介. 2005. “公営住宅制度の変容とその意味”. 都市問題研究会編,『都市問題研究』. vol.57(4). 
pp.71-84.
94) 하위소득 40% 범위 내에서 입주가능한 세대를 보통 재량세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1~4급 신체장
애인, 1~2급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50세 이상으로 동거자가 5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인 자, 입주자 
또는 동거자가 전쟁상해자, 입주자 또는 동거자가 원자폭탄 피해자, 입주자 또는 동거자가 해외난민 
인정자로서 5년 이내인 경우, 입주자 또는 동거자가 1996년 3월 31일까지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하는 
나병요양소 입주자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김승희․문영기, 2003: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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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공영주택의 공급량 추이
자료: 日本住宅協会(2005: 47-53, 74)를 정리
공영주택은 일본의 주택부족문제가 크게 완화된 1970년 중반이전까지 매년 8
만~13만호 되었으며 그 후 공급량이 감소하여 연간 5만호 수준에 있다.
(2) 공단주택의 공급
대도시내에 주택건설용지가 고갈되자 일본의 대도시권의 주거지개발은 1950
년대부터 점차 교외화, 광역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만 공영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광역적인 개발수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1955년 일본주택공
단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에 도쿄,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의 3개 도
시에 지부를 개설하며 일본주택공단이 발족했다.  
일본주택공단은 주로 광대한 택지를 확보하여 ‘단지(団地)’형식으로 공동주택
을 건설했으며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분양주택도 공급했다. 일본주택공단이 처음 
건설하기 시작한 주택은 2DK, 3K의 구조로서 면적은 당시 공영주택의 규모였던 
12평보다 1평 더 큰 13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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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공단주택의 공급량 추이
자료: 日本住宅協会(2005: 47-53, 74)를 정리
공단주택 역시 공영주택 임대료 원가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영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유사하지만, 공단주택의 경우 직접적인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공영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공단
주택은 공영주택 입주자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중간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
급하였다.
공단주택은 공급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매년 5만호~9만호에 이르렀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주택부족문제가 크게 해소되자 공단주택의 공급규모가 
매년 2만~3만호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대도시권에서의 주택부족문제가 
거의 해결되었고 또 새로 건설되는 공단주택의 위치가 도심에서 너무 멀어졌고, 
민간주택에 비해 협소하였으나 임대료는 그리 저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기여해온 공단의 시대적 기능이 소멸
했다고 보고, 1994년 7월 도시기반정비공단(舊 주택도시정비공단이 1999년 개칭
됨)을 폐쇄하고 공단은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정비 부문과 통합하여 
도시재생기구로 새로이 발족됨에 따라 도시기반정비공단(舊 주택도시정비공단)
의 임대건설업무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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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배제 문제의 대두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입
주대상자는 초기에는 매우 광범위한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극빈
층으로 입주대상으로 범위를 좁혀 나갔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세대의 
고령화와 저소득세대의 집중은 일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국면을 야기하
고 있다. 공영주택과 공단주택은 서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진원지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공영주택과 공단주택은 전후 재건되고 있던 사회의 주류(mainstream)
로 진입하는 하나의 길목으로서 기능해왔으며, 양호한 주거수준을 갖추고 새로
운 주거생활의 양식을 선도해왔다. 따라서 공영주택과 공단주택 거주세대에 대
한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의 여지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공영주택과 공단주택은 주택정책의 기조변화
에 따라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한 계층만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이상 주거
상향의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고령자세대를 비롯한 저
소득세대의 집중이 초래되었고, 단순히 물리적인 주택과 부대시설 등의 공급을 
넘어서 이들의 다양한 복지적 소요에 응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체계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95)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배제를 제어했던 과거 여러 요
인들의 균형이 깨지고 단지의 커뮤니티가 침체하면서 서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
다.96) 결국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일본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거주세대의 
반사회적 행동, 커뮤니티의 침체,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낙인화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새로이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복지시설화’, ‘구빈
주택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95) 住田昌二. 2001. “公営住宅政策の評価と展望”. 日本住宅協会 編, 『住宅』. vol.50(10). pp.7-15.
96) 夏目陸行 他. 2005. “ワークショップ報告: 公営住宅の施設化は回避できるか”.『都市住宅学』第48号. 
pp.68-75.
제5장∙외국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정책과 시사점   139
4)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이상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성격변화와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
지만, 이에 대해 여전히 일본 정부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
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도 않다. 아직은 사회문제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정도
로 공공임대주택의 잔여화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상태가 아니므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개연성만 인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등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재고관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
구와 같이 주거환경의 쇠퇴에 따른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나 주변으로부터의 낙
인현상 등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 검토할 프로그램들 중에는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들이 있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 저소득세대의 집중
거주, 커뮤니티의 침체 등에 대한 대처라는 의도 외에도 다양한 배경과 결합되어 
추진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해당 정책 혹은 프로
그램의 성격이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책들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례들 중에는 시기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빈곤층의 집중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사항들도 있다.
(1) 지자체 주택정책으로서 공영주택의 공급: HOPE 계획
기본적으로 공영주택은 지자체와 국가의 협력에 의해 공급된다. 공영주택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언제나 지역 내의 주택사정에 유의하고 저소득층의 주택부족
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영주택의 공급을 행하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고
(제3조), 국가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제에 대해 공영주택의 공급에 
관한 재정상, 금융상 및 기술상의 지원을 해야 하는(동조항 2항)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실정, 즉 재정규모, 인구구성, 지세, 역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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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거사정 등에 적합한 공영주택 공급정책을 주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지
가 있었다.
공영주택 공급에 있어서 지자체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공고화되기 시작한 것
은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해소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이때
부터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표준설계로 대표되는 획일적인 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택의 지방성이나 풍토
성(風土性)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일례로 이바라키 현(茨城県) 등에서는 대단
지 중심의 획일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풍토성에 근거한 설계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종래의 중고층주택이 아닌 저층고밀의 타운하우스 계획이 
공영주택에 적용되었다.97) 
그리고 1983년 지역주택계획(地域住宅計画, Housing with Proper  Environ- 
ment, 이하 HOPE계획)이라는 제도가 창설되면서 지역으로부터의 이와 같은 경
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중앙정부는 1983년 지역주택계획책정비보조(地域住宅
計画策定費補助)라는 새로운 보조제도로서 HOPE계획을 신설하였다. HOPE계
획은 지자체, 특히 시구정촌(市区町村)이 주체가 되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주택
을 지역 스스로 고안하고 이를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서, 국가의 보조 하에서 지
역 차원에서 새로운 주거 만들기(住まいづくり)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획
기적인 것이었다.98) 
당시 제시된 HOPE계획의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99) 첫째, 자연
환경, 전통, 문화 등 지역이 가진 특성에 근거한 질 높은 거주공간의 정비, 둘째, 
지역의 발의와 창의에 의한 주거 만들기로서 지역의 자주성과 다양성 존중, 셋
째, 주택과 관련된 주거환경, 지역사회, 지역산업 등 다양한 영역을 지역이라는 
장(場)에서 통합하여 광범위한 주택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97) 玉置伸俉. 1994. “公営住宅を中心としてみた地域住宅政策の可能性”. 玉置伸俉 編.『地域と住宅』. 
東京: 勁草書房. pp.339-362.
98) 平野吉信. 1994. “自治体における住宅政策の変遷: ある県の事例を中心に”. 玉置伸俉 編.『地域と住
宅』. 東京: 勁草書房. pp.17-28.
99) 岩田 司. 2004. “地域住宅供給の取り組み: HOPE計画の20年を振り返って”. 日本住宅協会　編.『住
宅』第53巻 第2号. pp.9-15   鎌田宜夫. 1994. “地域の住宅計画: 市区町村を対象とした計画を中心に”. 
玉置伸俉 編.『地域と住宅』. 東京: 勁草書房.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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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 하에서 추진된 HOPE계획은 1985년까지는 도부현 당 1개 시구정
촌을 시범사업으로서 진행하다가 그 후 일반적인 제도로서 확대되었다. HOPE계
획을 추진하는 시구정촌은 HOPE계획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자,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켰다. 
그리고 이들과의 협력 하에서 주택정비의 기본방향,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 주
택단지의 계획 및 건설, 주민에 대한 계몽활동, 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등을 협의
하게 된다.100)
한편, 국가의 보조는 계획수립비에 대한 보조,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로 구분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고로부터의 할증융자도 이루어진다. 계획수립비
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1/3을 국가가 보조하며, 추진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후 
3년 동안 국가가 소요비용의 1/3을 보조하는데, 추진사업으로는 주택건설 지침
의 작성사업, 주택시가지형성의 실시계획 작성사업, 주택지계획수립사업, 사업계
획의 수립사업, 전문가연수 및 컨설턴트의 파견 등 담당인력 육성사업, 대도시지
역 등으로부터 주민 유치, 홍보사업 등이 있다.101) 또한 주택금융공고는 HOPE
계획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HOPE계획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의 건축공사비, 옥
외부대시설 및 단지시설 설치공사비에 대해 특별할증융자를 실시하였다. 
지원항목 보조 또는 융자대상 보조 또는 융자액
계획수립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보조
국가가 1/3 보조, 1년간 국
비 515만 엔을 한도
추진사업
HOPE계획에 기초하여 주택건설지침의 책정, 
주택시가지정비의 사업계획 작성, 계몽 및 보
급사업 등에 대한 보조
국가가 1/3 보조, 3년간 국
비 1,510.6만 엔이 한도
주택금융공고 
융자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할
증융자
200만 엔/호
<표 5-6> HOPE계획의 제도 구성
자료: 三棹聖史(2000: 70)
100) 岩田 司. 2004. “地域住宅供給の取り組み: HOPE計画の20年を振り返って”. 日本住宅協会　編.『住
宅』第53巻 第2号. pp.9-15.
101) 岩田 司. 2004. “地域住宅供給の取り組み: HOPE計画の20年を振り返って”. 日本住宅協会　編.『住
宅』第53巻 第2号.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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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OPE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시구정촌 수는 1983년부터 매
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493개의 시구정촌이 수립하고 있어 2002년 기
준으로 전체 시구정촌 수(3,241개)의 약 15%가 HOPE계획을 수립 혹은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HOPE계획은 지역에서 살기 좋은 공영주택 및 주택단지 건설, 지역
에 적합한 주택의 개발 및 시가지 개선, 보행자공간 및 쌈지공원(pocket park)의 
정비, 전통적 건축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공공시설의 건설, 자연친화적 공원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HOPE계획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주택
공공 공영주택(목조공영주택, 고령자대응주택 등) 및 주택단지 건설
민간 주택단지 및 단독주택 건설, 전시(model)주택 조성, 구획정리사업 등
시설
공공
건물․시설(미술관, 체육관, 학교, 공중화장실, 커뮤니티 소방센터, 주차
장 등), 가로․하천(가로수, 제방 식재, 보행자전용도로, 도로 및 다리 정
비 등), 전통건축의 재생(이축(移築)을 통한 재생 등), 공원(친수(親水)공
원, 성곽, 약수터, 유적지 정비), 기타(공공시설의 녹화, 역 주변 정비, 목
재 전화박스 설치, 역사유적지 푯말제작 등)
민간 건물(공업시설 건설)
<표 5-7> HOPE계획의 실적 예시
자료: 岩田 司(1994: 39)를 요약
한편 공영주택은 HOPE 계획을 통해 종래의 중고층 대단지 공급방식에서 벗
어나 보다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PE 계획
을 수립한 지자체의 37.7%가 공영주택 관련 시책을 HOPE 계획의 일부로서 다뤄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주거문화를 계승한 목조공영주택, 참신한 
디자인의 RC주택(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영주택이 공급되었고, 
지역산 건축 재료와 기술을 활용하면서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주택관리에 대
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공영주택 정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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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영주택 
관련 시책
민간임대주택 
지원책
자가에 관한 
시책
기타
계
(N=138)
비율 37.7 4.3 18.8 39.1 100.0
<표 5-8> 유형별 HOPE 계획 추진상황
(단위: %)
자료: 足立基浩(2006: 192)
특히 HOPE 계획을 통해 공영주택의 설계에 있어서 다양한 변이들이 나타났
는데, 예를 들어 공영주택 부지에 광장, 놀이터 등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배치하
고 단지입구에는 전통양식의 나가야 몬(長屋門)을 설치하거나, 지역 고유의 대리
석을 외벽조성에 이용하고 지붕을 기와로 조성하는 등 지역의 일반 주거지와 쉽
게 융화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하여 목조공영주택을 건축하거나 단독주택 형식에 가까운 설계를 적
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인구과소지역에서는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고 정주를 유
도하기 위해 보다 현대적인 설계를 적용하기도 했다.102) 이러한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상자 모양의 단조로운 주동이 밀집한 대단지
형의 공급방식은 과거에 비해 덜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지역사회에 보다 익숙한 
건축양식으로서 공영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HOPE 계획을 계기로 공영주택 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택의 양적 부족시기에 주택정책의 목표는 단시간에 가급적 많은 
호수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었고 그로 인해 대단지형 공급방식이 선호되었다
면, HOPE 계획이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양식
이 지자체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로써 공영주택 정책은 
단지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서의’ 주택, 지역 만들기 혹은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주택으로서 인식되기 시
작했다103). 그 결과 당연하게도 공영주택은 지자체 차원에서 기피의 대상이라기
102) 玉置伸俉. 1994. “公営住宅を中心としてみた地域住宅政策の可能性”. 玉置伸俉 編.『地域と住宅』. 
東京: 勁草書房. pp.339-362.
103) HOPE 계획의 창설은 이후 1986년 지역고령자주택계획추진사업. 극설(克雪)타운계획추진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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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공영주택에 대해 단
지 저소득자용 주택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연계시
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결국 HOPE 계획을 계기로 나타난 공영주택에 대한 
인식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공영주택의 거주수준이나 주거환경은 후퇴할 수 없
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주택 거주세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차별, 배제, 낙인
화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자리 잡을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HOPE 계획의 경험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2) 소규모 단지조성과 공급방식 개선을 통한 소득계층 혼합유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 거주세대의 반사회적 행
동, 커뮤니티의 침체 등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세대가 집중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서 기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능한 저소득세대의 집중을 지양하면
서 보다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차별, 낙인의 효과를 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영주택의 단지 당 공급세대 수가 많지 않은 편
이다. 대개 뉴타운 건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영주택단지는 소규모로 조
성되어 왔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쿄도 도영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단지 당 160호 전후로 조성되어 있다. 물론 
일본 역시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에 대응하여 대단지를 통한 공영주택 공급을 추
진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적 부족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주택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단지의 조성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토지가격의 상승
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때문에 대단지 조성에 따라 공
영주택이 도시의 거대한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의 제도를 연이어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4년에는 지자체주택마스터플랜으로서 종합화되었다. 
즉 HOPE 계획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주택정책의 지방화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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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별구(23개) 시정촌 (30개)
호수 169,075 91,306
단지수 1,054 541
단지 당 호수 160.4 168.8
<표 5-9> 도쿄도 도영주택의 단지 현황(2005년 현재)
자료: 도쿄도 홈페이지(www.metro.tokyo.jp), 東京都 都市整備局(2005: 292-293)으로부터 계산
한편 소규모 단지조성과 함께 일본에서는 공급방식의 개선을 통해 소득계층의 
혼합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소득계층의 혼합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거론할 수 있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재건축 혹은 신규개발 시 
계획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계층혼합을 시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민간
주택 재고를 ‘공공주택화’하여 저소득층이 일반 주거지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의 경우 공영주택, 공단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역사가 길다 보니, 콘크리
트 구조물의 부식, 설비의 노후화, 새로운 주거소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협소한 
주거공간, 커뮤니티 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공공
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일찍이 시작되었다.104) 일본 정부는 내용연한(耐用年
限: 목조 20년, 간이 내화조 35~45년, 철조콘트리트조 70년)의 1/2 이상을 경과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한해 재건축사업을 허가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을 통한 소득계층혼합은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잔여지 처분방식(残地処分方式)으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선호되
는 방식이다. 재건축 후 재입주할 의사를 보인 세대(기존 세대수의 50~70%)를 위
해 고층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잔여지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에 매
각 또는 일정 기간 임대를 주어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인근에 민간주택지
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잔여지처분방식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
104) 角橋徹也. 2006. “団地再生と住宅政策”. 塩崎賢明 編.『住宅政策の再生: 豊かな居住をめざして』. 
東京: 日本経済評論社. pp.1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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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의 병설지역으로 새롭
게 변화하게 되는데, 사실상 잔여지 처분방식은 소득계층 간 혼합을 염두에 둔 
재건축수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자체나 지방주택공급공사, 도시재생
기구 등 공공임대주택 소유주체가 잔여지 처분에 따른 수익을 재건축사업비나 
적자해소에 충당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강하며, 고층화됨으로써 주거환경이나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105)
다른 하나는 1993년부터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의 복합재건축사업이 있다. 이는 
공영주택과 공단주택을 병설하고 주거환경을 새로이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본래 분리되어 있던 공영주택단지와 공단주택단지의 일부 토지를 등가 
교환하여 공영주택단지 내에 공단주택을, 공단주택단지 내에 공영주택을 공급하
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복합재건축사업을 통해,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소득초
과세대, 고액소득세대가 공단주택으로, 공단주택에 거주하지만 경제상태의 악화
로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세대가 공영주택으로 상호 이동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106) 즉 공공임대주택 복합재건축사업은 거주세대의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제공해주면서 해당 주거지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병설되는 공영주택과 공단주택
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구성이 다양해짐으로써 사회적 혼합의 효과를 달성할 수
도 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신규개발 시에도 위의 복합재건축사업과 유사한 방
식이 도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다수공급주체의 복합개발에 의한 
계층혼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지자체, 도시재생기구, 지방주택공급공사 등 복수
의 주체가 최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공영주택과 근로자세대, 중간소득층이 입주하
는 공사 주택, 공단주택을 합동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복합개
발은 공가발생을 억제하고, 입주 후 소득변동이나 고령화 등 세대의 상황변화에 
105) 角橋徹也. 2006. “団地再生と住宅政策”. 塩崎賢明 編.『住宅政策の再生: 豊かな居住をめざして』. 
東京: 日本経済評論社. pp.167-181.
106) 加藤由利子 他. 1998. “公共賃貸住宅復合建替における入居者の生活構造変化”.『住宅総合研究財団
研究年報』. No.25.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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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단지 내에서 거주세대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107). 그리고 이 역시 위의 복합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단지 내 커뮤니티 구
성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침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상의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주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된 소득계층의 혼합시도라면, 이하의 내용은 민간주택을 활용하여 저소득세대를 
일반 주거지로 분산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정책은 1996년 
공영주택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기존 민간주택의 매입･임대방식에 의한 공영
주택 공급제도와 1993년 특정우량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優良賃貸
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에 따라 공급되기 시작한 특정우량임대주택 정
책이다. 매입･임대방식에 의해 공급되는 공영주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료대
책보조와 함께 매입 시 필요비용의 절반을, 임차시 공동시설 정비비의 1/3을 각
각 보조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그 밖의 제반 사항은 공영주택법에 따른다.
특정우량임대주택은 민간토지소유자, 지방주택공급공사 등이 건설계획을 수
립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비용의 1/3을 국가와 지자체
에서 각각 보조하여 하위소득 25~50%(하위소득 80% 이하에서 지자체가 재량입
주세대를 정할 수 있음)인 세대에 대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것으
로, 2005년 현재 17.8만호108)가 공급되었다. 
107) 복합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효고 현(兵庫県)에 위치한 HAT고베, 미나미 아시야 마리나 파크시
티, 코우호쿠 뉴타운 나카마치다이의 개발사례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수정 외(2004: 66-72)를 
참조하기 바란다.
108) 이 중 1.9만호는 2001년부터 고령자를 위해 공급되기 시작한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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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택 입주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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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 입주자
- 공영주택 건설비 
등 보조
- 임대료대책 보조- 매입 비용
공영주택
주택사용료
<그림 5-12> 매입방식에 의한 공영주택
   
      자료: 日本住宅總合センタ (ー20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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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차(관리주체)
- 유지수선 일부 부담
- 공영주택 입주자 관리
국가
 
사유지
- 주택공용부분  
정비비 등 보조
- 주택 임차료
- 공조공과
- 주택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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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 입주자
공영주택
주택사용료
<그림 5-13> 임대방식에 의한 공영주택 공급
       자료: 日本住宅總合センタ (ー20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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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입･임대방식에 의한 공영주택 공급은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단지 
형태로 공영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를 절감하면서 고안된 정책이며, 특정우량
임대주택은 특수법인정리계획에 따라 공단주택의 공급이 정체되면서 이를 대체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소득계층의 혼합을 직접적으
로 의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간주택을 활용한 이 같은 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지형 공급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이 맨션 등 일반
주택과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세대의 집단거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공급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매입･임대방식에 의해 공급되는 공영주택과 특정우량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의 ‘공공
주택화’를 통해 소득계층의 혼합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민간주택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
공하는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저소득세대가 일반 주거지
로 분산됨으로써 단지에서의 거주에 비해 이들의 다양한 복지소요가 제대로 충
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공영주택, 특정우량임대주
택을 일반 주거지에서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
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후쿠오카 현(福岡
県)에서는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감안하여 특정우량임대주택(20호)과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18호)을 함께 공급하는 한편 1층에 배식서비스를 실시하는 식당과 
편의점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센다이시(仙台市)에서는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27호)을 8~11층에 확
보하고 4~7층을 개호전용 유료노인홈, 3층에 진료소 및 주간서비스센터, 1~2층
에 약국, 생활지원시설, 주차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 현(岐阜県)
에서는 민간분양주택(맨션) 용도로 재개발된 43층 건물의 일부를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108호, 6~15층)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 건물의 3층에 주간서비스센터, 
진료소, 보육소, 방문간호스테이션, 교류공간 등 다양한 복지･의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우량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
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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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영주택 배분정책의 변화: 기한부입주제도
현행 공영주택 제도 하에서는 일단 입주하면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거주가 가능하며, 실제 많은 세대들이 장기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영주
택의 응모배율(신청세대수÷모집호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영주택에 입
주해 있는 세대와 입주자격에 해당함에도 입주할 수 없는 세대 사이의 불공평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공영주택의 장기거주세대의 증
가는 거주세대의 고령화로 이어져 단지의 관리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단지 내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의 청
소와 제초작업 등을 거주세대의 자주관리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고령
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110) 
이에 공영주택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젊은 세대의 입주를 정책적으로 추진하
려는 노력이 최근 들어 도쿄도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마침 1999년 12월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
する特別措置法)이 제정되어 정기차가제도(定期借家制度)가 성립되었다. 이전에
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부
할 수 없었는데,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정당한 사유의 유
무와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도
쿄도는 정기차가제도를 활용하여 공영주택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한부입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선 기한부입주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공영주택법까지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
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건설한 
특정 공영주택(特定公営住宅)에 기한부입주제도를 먼저 도입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된 기한부입주제도는 젊은 가족세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경제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한부입주로 인한 문
109) 国土交通省 住宅局. 2006a. “公共賃貸住宅等をめぐる現状と課題について”(내부자료)
110) 須藤 栄. 2004. “東京都の期限付き入居制度について”. 日本住宅協会 編.『住宅』. vol.53(3).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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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생 소지가 매우 적고, 젊은 세대라는 특성으로 인해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
화 또한 기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기한부입주제도를 통해 공영주
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① 소득수준이 공영주택 입주자격에 부합할 것, ② 신청
자와 그 배우자가 40세 미만일 것, ③ 부부세대 혹은 자녀세대일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특정 공영주택의 공가(空家) 중 세대특성에 따른 거
주수준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40㎡ 이상의 주택으로 정하였으며, 10년이 지난 후
에는 퇴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시점에서 여전히 공영주택의 입주자격을 가지
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거주안정을 고려하여 희망자에 한해 도쿄도가 다른 주
택을 알선하게 된다.
한편 도쿄도에서는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국가의 지원으로 조성된 일반 공
영주택에도 기한부입주제도를 적용하고자, 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가로부터 ‘공영주택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
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기한부입주제도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답변이 나오면서, 
도쿄에서는 2003년부터 일반 공영주택(도영주택)으로 기한부입주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실시시기 모집호수(A) 응모세대수(B) 평균배율(B/A)
2001년 12월 37 1,731 46.8
2002년 12월 18 1,894 105.2
2003년 5월 80 2,538 31.7
2003년 11월 25 1,991 79.6
<표 5-10> 도쿄 기한부입주제도의 실적
자료: 須藤 栄(2004: 16).
대상주택은 역으로부터 도보로 15분 이내이면서 보육원이나 의료시설 등을 이
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공영주택으로 정하여, 자녀양육이나 직주근접의 측면
에서 젊은 세대를 유인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입주대상에는 비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맨션･목조주택밀집지역의 재건축에 따라 주거지를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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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세대도 포함시켰다. <표 5-10>은 그동안 도쿄에서 실시한 기한부입
주제도의 실적을 정리한 것으로, 모집호수에 비해 응모세대수가 매우 많은 것으
로 드러났는데 이는 젊은 세대에 대한 저렴한 주택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다.
사업주체 실시시기 대상자 거주기간
도쿄 2001년 12월
젊은 가족세대(40세 미만)
다자녀 세대(45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맨션･목조주택밀집지역 재건축에 따른 가이주
10년
10년
3년 이내
사이타마 현
(埼玉県)
2005년 
2월 중학교 취학 전의 자녀가 있는 세대 10년
도쿄 
네리마구(練馬区)
2005년 
3월 젊은 가족세대(40세 미만) 10년 
오사카 부 
히가시오사카시
(東大阪市)
2005년 
7월 젊은 가족세대(35세 이하) 10년
니가타 현 
니가타시
(新潟県 新潟市)
2006년 
1월 초등학교 3학년 종료 전의 자녀가 있는 세대
10년 거주와 중
학교 수료 전까
지의 거주 중 짧
은 기간을 선택
군마 현 
이세자키시
(群馬県 
伊勢崎市)
2006년 
3월 전 세대 10년
<표 5-11> 공영주택 기한부입주제도를 실시하는 지자체 
자료: 国土交通省 住宅局(2006b)
이와 같은 도쿄의 기한부입주제도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영주택 정책에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 많은 지자체에서 도쿄의 기한부입주제도에 관심을 갖고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으며, 국가 역시 기한부입주제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111) 이에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공영주택에서 기한부
입주제도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대상자나 거주기간은 해
당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기한부입주제도에 
111) 須藤 栄. 2004: 16; 国土交通省 住宅局.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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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홍보와 함께 2006년 2월부터 공영주택법에서 정하는 하위 소득 40% 이하의 
재량계층 범위에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가 
있는 세대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기한부입주제도가 공영주택의 본래 취지, 즉 저소득세대의 지속적인 거주안정 
보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고령화의 진전과 커뮤니티의 침체라는 
현재 일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4)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단지의 매력 증대
서구의 경험을 볼 때,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배제와 낙인의 대상이 되는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주거환경이나 거주수준이 주위 지역사회에 비해 불량한 채로 단
지가 방치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더 이상 주거향상이 어렵거나 지역사회를 떠나
려 하지 않는 거주세대가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내다보면 자존감의 상
실로 이어지고 단지 내 커뮤니티는 침체하여 사회적 배제 혹은 낙인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은 주변 지역사회의 거주세
대들이 입주를 하고 싶을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을 매력 있는 주거지로 만들어 공
공임대주택 거주세대의 자존감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전후 
일본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배제나 낙인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
었던 것은 거주수준이나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민간주택을 오히려 선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차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역량이 신장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령자
를 위시한 저소득세대의 집중이 진행되면서 일본에서 거주수준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매력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
의 복지시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현재 일본에서 다양한 방식으
로 진행되는 복지서비스의 연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비록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일본의 공공임
대주택에서는 단순히 거주수준의 향상에 한정되지 않고 거주세대의 다양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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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이 가진 매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공공임대
주택이 양호한 거주수준으로서 민간주택을 선도해왔다면, 이제는 복지서비스와
의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주택을 새로이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매력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로서, 이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공단주택의 일부 주택을 인구
학적 변화에 부응하여 고령자 전용주택으로 개조하여 공급하고 있는 사례이며, 
다른 하나는 단지 내 복지시설의 설치와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지소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사례로, 전자가 ‘주택’을 통해 복지소요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후자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도시재생기구(구 일본주택공단)가 공단주택의 일부를 고령자용 주택으로서 공
급하게 된 것은 2001년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高齢者の居住の安
定確保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에서는 고령자의 거주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위에서 살펴본 특
정우량임대주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의 보조금 지원에 의해 저렴한 임대료
(월 5~9만 엔)로 제공되는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었다112).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단신 혹은 부부세대, 그리고 동거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원이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
간토지소유자, 지자체, 도시재생기구 등이 공급주체로 상정되었다.
공급되는 주택은 25㎡ 이상이고, 원칙적으로 내화구조건축물이어야 한다. 또
한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설비와 긴급대응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하는데, 설비와 관련해서는 손잡이가 부착된 욕실, 부엌, 화장실(양변
기), 세면시설이 전용으로 갖춰져야 하고 고령자의 이동을 고려하여 단차제거, 
미끄럼방지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12) 이에 일본 정부는 제8기 주택건설5개년계획(2001~2005)에서 처음으로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의 공
급목표를 110천호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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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의 공급주체인 도시재생기구는 법 제정 이후 공단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지속적으로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주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고려하여 1층의 주택을 정부의 관리기준에 따라 개조하
고, 사고･질병･부상 등의 경우를 대비해 긴급상황시 제휴 민간 사업자에 통보하
는 서비스와 안부확인서비스(현관에 생활리듬센서 부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
래 표와 같이 2004년 현재 전체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18,768호 중 74.4%인 
13,967호를 도시재생기구가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공단주택을 중심으로 한 고령
자용 우량임대주택의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도시재생기구 4,485 3,855 3,002 2,625 13,967(74.4)
지자체, 민간 972 890 1,222 1,717 4,801(25.6)
계 5,457 4,745 4,224 4,342 18,768(100.0)
<표 5-12> 연도별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관리개시호수의 추이
(단위: 호, %) 
자료: 国土交通省 住宅局(2006a)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 없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
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여러 비판이 가해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단
지 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다 
양호한 거주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매력 있는 주거지로 변화
시키고 거주세대의 생활의욕을 진작시켜 커뮤니티를 보다 활기 있게 만드는 동
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단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고령자용 우량임대
주택의 공급은 주변 지역사회로부터의 계층적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
발생 여지를 해소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한편 굳이 기존 주택을 개조하지 않더라도 단지 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 단지의 매력을 높이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곳 중 하나가 도시재생기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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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인 ‘라이프타운 코쿠료(国領)단지’이다. 도쿄 초후시(調布市)에 위치한 
520세대 규모의 코쿠료단지는, 저 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 하에서 ① 공공단체와 연계한 일체적 마을 만들기, ② 종합병원과의 진료연
계, ③ 의료･복지･생활지원서비스의 충실한 연계, ④ 방재･방범･환경대책의 충
실을 주요 목표로 하여 조성되었다(久野暢彦, 2006: 35). 단지조성은 공장이전적
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도쿄 초후시청과 도시재생기구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구상된 것으로, 초후시와 도시재생기구가 마을 만들기의 코디네이
터로 활동하였다.
(5) 주민참여 유도: 집회소의 설치와 NPO의 개입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침체나 고령자의 집중거주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가 주로 해 온 것은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다거나 주택과 단지 내에 무장애화
(barrier-free) 등을 적용하는, 다분히 ‘하드웨어’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
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웃에게 발견되기 어려운 고령자의 
‘고독사(孤独死)’로, 아무리 좋은 시설이 갖춰진 주택에 거주해도, LSA(Life 
Support Advisor, 생활원조원)113)가 자택에 방문을 하여도 일방통행적인 인간관
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당연하게도 그 해법은 단지 
내 이웃관계의 회복, 나아가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입주자 상호간의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협동거주형 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14)
사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공공임대주택 단지마다 집회소(集会所)를 설치해 
온 것도 이와 같은 협동거주형 주택을 촉진하는 거점으로서 집회소를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집회소는 일
113) LSA는 고령자에 대해 생활 상담을 하여 생활을 보조하고 고령자가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상담원을 지칭한다.
114) 夏目陸行. 2004. “公営住宅建替事業における協同居住の取り組み”. 日本住宅協会 編.『住宅』. 
vol.53(3).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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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단지 내 자치회의 모임, 동아리 활동, 친목모임, 마을행사, 학습 및 취미
활동, 휴식공간, 단지 내 세대의 친척이나 지인의 숙박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되어 왔고, 이 때문에 집회소는 주민교류의 거점으로서 기능해왔다. 더욱이 도시
재생기구에서는 1988년부터 기존의 집회소와는 별도로 고령자의 커뮤니티 활동
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목적 주민공동시설로서 이 라운지(E-Lounge)115)를 설치하
기까지 했다116). 
현재 공단주택을 중심으로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집회소의 활
용 사례들의 면면을 보면 단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주
로 고령자의 생활이나 자녀들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침체를 방지하
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위의 선진사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단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저소득세대의 집중거주 현상이 나타나면서 근린관계가 예
전과 같이 활발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집회소의 기능도 약해졌고 단지 내 
커뮤니티는 점차 침체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협동거주형 주택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집회소의 역할이 퇴조하면서 이제는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촉
진할 새로운 촉매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
고 있는 주체가 NPO(Non-Profit Organization)이다.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새로
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력을 회
복하고 근린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활동도 필요한데, 후자
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NPO의 역할이 차
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117) 
115) ‘E’라는 영어표현은 발음이 동일한 ‘いい(좋다)’라는 일본어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기 위해 사
용한 것이다.
116) E-Lounge는 단지규모에 따라 20~40㎡의 범위 내에서 증축의 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부는 고령
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무장애화로 하였다. 이곳에서 주민들이 자치적인 모임을 갖거나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이 단지를 방문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응접세트, 보조책걸상, 칠판, 게시판, 가스팬히터, 텔레비전, 커튼, 소화기, 시계, 
화로 등의 비품을 제공하여 시설이용을 보다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7) 鈴木雅之. 2006. “NPOと住民による持続型団地再生”. 日本住宅協会 編.『住宅』. vol.55(5).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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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사례의 시사점
(1) 일본 정책의 평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언급한 
일본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의 영역으로 분류하
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공급 배분 관리
내용
- 지자체의  역할 확대
  (HOPE계획)
- 소규모 단지조성
- 다양한 소득계층의 혼합 
  유도(재건축, 복합개발, 
  민간임대주택 활용 등)
- 기한부입주제도 도입
- 재량계층 확대(젊은 세대 
  포함) 
- 지속적인 재고관리(종합
  관리계획 수립 등)
- 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집
  회소의 활용, NPO의 단
  지재생 프로그램
<표 5-13> 공공임대주택의 사회통합 관련 일본의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일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잔여화118)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까지 양호한 
거주수준과 새로운 주거양식을 통해 민간주택을 선도해왔기에 지역사회로부터
의 낙인이나 사회적 배제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더욱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재고정비계획의 추진과 주택의 양적 부족 
해소 이후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하는 계기가 된 HOPE계획의 추진 등은 공공임
대주택이 지역사회에서 이질적인 존재로서 인식되지 않고 지역의 문화나 풍토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 이후 잔여화가 진행되면서 일본 역시 고령자 및 저소득세대의 집중
거주에 따른 단지 내 커뮤니티의 침체라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복합개발, 민간임
대주택의 공공주택화를 통해 소득계층의 혼합을 시도하는 한편 기한부입주제도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입주를 유도하면서 커뮤니티의 침체경향을 제어하고자 
118) ‘잔여화“라는 용어는 임대주택단지에서 소득이 향상되고, 젊은 계층은 일반 주택으로 빠져나가고 
공공임대주택에는 빈곤층과 고령층만 남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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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점차 늘어나는 복지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지가 갖는 매력을 복구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
고, NPO가 개입하는 단지재생(団地再生) 프로그램이나 집회소를 활용한 커뮤니
티 활성화를 모색하려는 시도도 등장했다. 
물론 일본에서 이와 같은 공급, 배분, 관리영역에서의 대응은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계층 간 갈
등이나 커뮤니티의 침체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이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
서부터이기 때문에, 일본 역시 이 방면에서는 정책적 경험이 일천한 것이 사실이
며, 각각에 대한 엄밀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가급적 다양한 대응모델
을 구축해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빈곤의 ‘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주어진 상황과 문제에 
대해 나름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비록 공공임대주
택 정책은 잔여화 일변도로 진행하면서 사회적 배제의 전제조건을 형성했지만, 
저소득세대의 집중에 따른 단지의 쇠퇴와 커뮤니티의 침체를 제어하려는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짐으로써 지금의 한국과 같이 사회적 낙인화가 심화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시사점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사회통합 
전략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일본과 같이 거주수준
과 새로운 주거양식을 선도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잔여적인 형
태로서 출발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공공임대주택
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일본보다 훨씬 강하며, 이것이 현재의 계층 간 갈
등을 부추기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는 마치 국민임대주택이 분양주택과 함께 병설됨으로써 공
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계층 간 갈등이 불식될 수 있다는 식의 정책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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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게 사실이다. 단순히 물리적 공급방식의 개선만으로 계층 간 갈등이 해결될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이미 여러 조사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일본
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 배분, 관리의 전체 영역을 종합하는 새로운 사회통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낙인 혹은 사회적 배제의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는 대단지 형식을 가급적 지양하면서 지자체와 민간주택(사업자)을 아우
르는 다양한 공급방식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중앙의 공공부문이 독점하면서 대단지형식으로 공
급한다는 것이다. 단일한 공급주체에 의한 대단지 공급방식은 의사결정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
인 방식임에는 틀림없지만, 지역사회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쉽고 보다 
넓은 택지를 확보하려 하다보면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에 유럽 등에서는 민간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통해 사회주택제도를 운
영하거나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의 매입･임대
방식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주택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을 염두에 둘 때,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의 참여
에 의한 ‘다양한 공급방식’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
히 최근 들어 민간임대주택의 매입･임대방식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행
되고 있지만 대단지형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물량 면에서 매우 적
으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지자체의 참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에 일본 등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지자체와 민간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
택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틀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는 향후 국민임대주택이 지역사회의 낙인과 사회적 배제의 중
심지로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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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기한부입주제도의 도입이 갖
는 배경과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기한부입주제도가 
도입된 것은 공영주택의 신규공급이 정체되고 입주계층의 잔여화로 인해 커뮤니
티가 침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국민주택’의 위상을 가지고 공급
될 때만 해도 이러한 고민은 불필요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육지책에 다름 아니
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을 입주자격
의 상한선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임대주택은 아직 일본과 같이 기한부입주제
도를 검토할 만큼 커뮤니티의 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즉 현재의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격을 볼 때 비교적 커뮤니티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본조
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 같이 기한
부입주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입주자격을 점차 축소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며, 국민임대주택을 잔여화 시키지 않는 배분체계의 유지를 바탕으로 국민임대
주택 커뮤니티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복지서비스의 연계와 커뮤니티의 활성
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일본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의 매력을 높여 다양한 소득계층의 입주를 유도하는 동시에 주위
로부터의 낙인이나 차별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배제나 지역사회로부터의 낙인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를 아우르는 보다 짜임새 있는 대책이 필
요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과의 병설을 통해 사회혼합을 의도한다
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복지서비스의 연계와 커
뮤니티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제안은,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물리적 
혼합을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소득계층
의 복지소요 충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 길
러진 커뮤니티의 역량을 바탕으로 인근의 분양주택과 지역사회의 관계개선으로 
발전해 간다는 단계적 전략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임대주택법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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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 일본의 집회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참
여공간의 마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NPO와의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수립,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정책의 영역에서 진행
될 수는 없지만 정부가 협력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리주체가 이에 대
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보다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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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  H  ․  A  ․  P  ․  T  ․  E  ․  R  ․  6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본 장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검토, 제3장의 주거의 분리․배제 실태, 제4장의 주민의
식과 혼합유형별 사회자본, 제5장의 외국사례를 종합하여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먼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주거공간
의 사회통합방안은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 항목은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의 개선방안’이고, 둘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
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이며, 셋째 항목은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이고, 넷째 항목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에 관
한 것이다.
1. 기본방향
1960년~1970년대의 계획이론에 있어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동일한 사회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생
활문화와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를 원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분양주택 주민과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공
통적으로 유사한 사회계층끼리 모여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제2장에서 소개한 토지이용 관련 이론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거입지를 하려고 하므로, 소득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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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주거입지가 다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주거입지의 분리의 정도가 과도하게 심화되면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전체적인 안정성 뿐 아니라 효율성이 저하되게 된다. 국가적
인 차원에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최근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주거입지에 있어 빈곤층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큰데, 빈곤층이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극빈층의 주거지
로부터 이격되어 거주하려는 공간적 분리시도가 심화되면 극빈층 주거지에 대한 
낙인화에 이어 사회적배제 현상이 발생하여 극빈층 가구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
고, 그들 자녀들에게는 빈곤의 세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제3장(저소득층 주거의 분리․배제 실태)의 결과를 보면 과도한 혼합(예, 주동 
내 분양-임대혼합)이나 과도한 분리(임대분리형)는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을 부르
고, 더 나아가 사회적 배제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
실은 제4장에서 제시한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에서도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따
라서 주거공간의 사회혼합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장의 효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하게 사회통합을 추진해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외국들의 경우를 봐도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위한 다
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거의 혼합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
는 한계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이미 제2
장에서 사회적배제의 개념을 설명을 통해 그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지만, 재차 강
조되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
택단지에 있어서의 물리적, 인적 관리 역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을 위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이다. 무심히 이루어지는  작은 차별이 분양-공공임대 주택 주민들 간
의 갈등과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은 앞의 실태분석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동시에 단지 내의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와 커뮤니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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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소득계층간의 혼합 
못지않게, 연령계층 간의 혼합문제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
리가 얼마 있지 않아 직면하게 될 현실을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임대주택단지 주민들에 대한 공간적 분리 및 사회적 배
제실태, 주민들의 의식 및 행태, 외국의 관련정책 및 관련 이론들을 종합하여 우
리나라 도시주거공간의 사회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
제의 개선방안은 4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혼합방식의 개선, 둘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
한 주거방식의 개선방안, 셋째는 사회적 배제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넷째
는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관리 및 운영의 개선방안이다.
도시 내의 입지에 있어서는 가능한 도시 공간 내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과도한 집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른 입지분포를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였고,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과 여타 주택과의 혼합에 있어서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과도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차상위계층과의 단지 내 혼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빈곤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그들에 대한 공간적 분리시도와 
사회적 배제현상을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의 기회와 적정소득의 확보, 자
녀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동시에 공공임대주택들의 커뮤니티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돕고 자존
감을 높임으로써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건설 후의 주민 관리문제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
제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단지에서의 관리문제, 
세입자대표회의의 참여확대, 장기수선 유지비 지원 및 주민의 생활의욕 고취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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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의 개선방안
1)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입지 확보
(1) 기존 저소득밀집구역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구시가지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보
도심 인근 구릉지 정상인근의 달동네와 철거민 집단이주지역은 우리나라 대도
시에서의 도시빈곤계층의 전통적인 주거지였다. 이들 달동네나 철거민 집단이주
지역 인근에는 이들의 일자리(또는 일거리)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 지역에 도시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
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거공간에서의 계층 간 혼합을 위하여 HOPE Ⅵ 프로그램을 도
입하여 도심의 슬럼지역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재개발하여 60~70%의 저소득용 
임대주택과 나머지 30~40%의 중산층용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계층 간 혼합을 유
도하고 있다. 1996년에 준공된 미국 조지아 주의 센테니얼플레이스에서는 재개
발을 통해 건설한 주택 중 40%는 정부 부조금을 받는 극빈층을 받는 공공주택으
로 건설하였고, 20%는 일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40%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수영장, 
헬스장, 유아놀이터 등의 편의시설과 파출소 및 공립초등학교 등을 유치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재개발지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경우 임대주
택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실제 원주민 재정착률이 거의 모든 지구에서 30%이하인 것을 감안한다
면, 저소득계층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을 현 수준(주거환경개선사업 30%이
하, 주택재개발사업 17%이하)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집단화
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도시 및 주거정비 대상지역
은 원래 저소득계층 밀집 지역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자연스럽게 계층 
간 혼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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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령
주택종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13조3, 건교부 고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거환경정비사업
ㅇ 시행령:
분양주택: 85㎡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주택수
의 90% 이하,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
수의 50% 이하
ㅇ 건교부고시:
85㎡ 초과주택을 전체 건설주택의 10%이내에서 건설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적85㎡이
하의 주택을 80%
이상으로 하되, 범
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
도록 함 
주택재개발사업
ㅇ 시행령
분양주택: 85㎡이하의 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80%가  
하로 공급
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하
ㅇ건교부고시:
85㎡ 초과주택을 전체 건설주택의 10%이내에서 건설.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
설하며,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적85㎡이
하의 주택을 60%
이상으로 하되 
범위 내에서 조
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택재건축사업
ㅇ 시행령
85㎡주택이하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75%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하
ㅇ 건교부고시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60㎡이
하 규모 주택을 20%이상, 60㎡이하 규모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고 60㎡-85㎡ 규모 주택을 40%이상 건설
하되,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특례조항 없음
<표 6-1> 도시 주거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도시외곽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격렬한 반대와 현지 주
민들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도시외곽에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용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
택개발지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 후에도 소득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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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의해야할 문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시가지 
‘뉴타운사업’에 있어 도시재생차원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비율 기준
을 완화할 경우 개발이익은 많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하고, 구시가지
를 중산층을 위한 주거지로 변모시키기에 유리할 것이나, 저소득계층들을 위한 
입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신개발지에서의 임대주택용지의 충분한 사전확보 
국민임대주택 입지확보상의 문제 중 하나는 대도시지역의 경우 기성시가지에
는 개발가능지가 고갈되어 빈곤층의 생활기반이 있는 원 거주지에서 과도하게 
멀어진다는 점이고, 또 개발가능지가 부족하니 비교적 용지가 풍부한 일부 지역
에 집중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중산층이상을 위한 주
택위주로 공급되고 사실상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전무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1980년대 중반부터 서울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사
업지구에 재개발임대주택(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이 현지 세입자의 수용을 위
해 건설된 것 외에는 어떤 신개발지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이 개발된 것이 없다. 비
로소 1980년대 말 영구임대주택이 개발되었지만 당시 개발가능지가 있었던 강서
구 노원구 등 당시 서울시의 가장 변두리지역에 입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국민임대주택 공급이전까지는 사실상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없
었고 단지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지구에 50년 공공임대주택이 현지 철거세입자를 
수용하기 위해 공급되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가 2004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
여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할 단계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가용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교외의 일부 택지개발지구에 집중 개발되는 경향을 보여 결
국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편중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편중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위해 가능한 다양한 위치에 개발용
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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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택지개발 시 공동주택용 택지의 25%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공동주택용지의 40%이상을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용지
로 공급토록 건교부 택지개발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저소득계층 택지 확보에 기
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개발 주체는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
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만 택지를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나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개발주체는 당장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충분
치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위치에 개발용지를 사전 확보토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용지를 미리 확보할 경우 당장은 수요가 없는 곳일 수 있으나, 도시가 광
역화되고 주변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지로서 적지가 될 수 있다.  
물론 임대주택 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기는 할 것이나, 개
발용지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3) 기존 중산층 및 중저소득층 주거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확보(매입, 전세)
저소득계층의 주거를 기존 중산층 또는 중저소득층 주거지에 확보하는 것도 
주거의 사회혼합방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 등도 감안하여 다가구주택 매입임
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임대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다가구주택 5만 가구를 사들여 임대하기로 했으며,  다가구주택 1만 
가구를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도 병행해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
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수택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시행
되는 것이지만, 계층 간 사회혼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해외사례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공
영임대주택 공급의 수단으로 1996년부터 매입 또는 임대방식에 의한 공영임대주
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입임대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전세임대의 경우 저소득 세입자들로 인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훼손될 우려 때문에 건물주가 정부 측에 임대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다가구주택 등을 일반 민간인으로부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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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임대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재임대할 경우, 주택관리 또는 개보수 비용을 보
조하고,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매입임대 또는 전세
임대의 경우 지방자치자체가 사업을 운용하고 중앙정부는 일정 비율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본의 특정우량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토지소유자들이 저소득
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도 될 것이다. 일본의 특정우량임
대주택제도는 민간토지소유자,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비용의 1/3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조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방식인
데 2005년 말 현재 18만호가 공급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민간업체나 지방공사가 사업을 수립하
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건설비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기성시가지
의 자투리땅의 개발을 통해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방도시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규모 단지로 분산하여 입지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주택 간의 공간적 분리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단위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5년 말 현재 기 입주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세대규모는 평균 713세대(수도권 800세대)로 외국에 비해 
큰 편이다. 일본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당 세대수는 평균 160세대에 지나
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사업시행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단지 당 세대수 규모는 
더욱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록당 1000~1500세대인 경우도 있고 경
우에 따라서는 2000여 세대에 이르는 곳도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예를 보면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대규모 단지로 개발된 경우 슬럼화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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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단위 규모가 크다는 것은 결국 집단화를 의미하며 이는 
공간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주택주민들과의 접촉의 기회가 상대적으
로 적어지고,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세대규모는 가능한 소규모로 하는 것이 사회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5) 일반 중산층 주거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제도 도입 
미국 사례에서 제시된 MTO(Moving to Opportunity for Fair Housing 
Demonstration) 프로그램은 빈곤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구들
을 대상으로 임대료지원(바우쳐)을 하여 중산층 거주 지역으로 이주토록 함으로
써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도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시
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고, 입주대상인 저소득
계층가구들의 소득수준의 정확한 파악도 여의치 않아 주택바우쳐(또는 주택수
당)제도의 전반적인 도입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영구
임대주택 세입자 등 경제적 능력이 파악된 공공임대주택, 특히 영구임대주택 세
입자의 일부에게 미국의 MTO제도와 같이 주거비보조(주택바우쳐)를 제공하여 
차상위계층 또는 중산층 거주지역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공가로 남은 영구임대주택을 젊고 노동력이 
있는 가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여, 침체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 커뮤니
티에 활력을 주고 사회적배제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필요한데 그 이유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노동력이 없는 극빈층, 장애인, 고령계층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사회적
배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겨우 영구임대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가구
는 물론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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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 부여: 규제 및 인센티브
프랑스는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정책적 의미로 최초로 사용한 국가라는 것
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러할 정도로 프랑스는 정책적으로 주거공간의 사회
적 통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파리권) 등에 택지가 절대 부족하여 교외지역 등에 대규모의 
택지를 개발 하면서 단지형 주택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새로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의 계층 간 혼합을 다양한 방법으
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계획적으
로 혼합된 소득계층 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공공임대주택단지는 극빈층의 집합
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새로 개발되는 공공임대주
택의 경우 제한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을 지양하고, 도시 및 지
역차원에서의 균형을 고려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술한 바 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주택단지 내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을 혼합하려고 노력하기 보다
는 도시 및 지역 차원에서 저소득용 주거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의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실행방안으로 프랑스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꼬뮌을 단
위로 하여 전체 주택재고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0%이하인 꼬뮌은 20%이상
의 공공임대주택을 관할 구역 내에 확보하도록 하였고,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에
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징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토지취득 및 개
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토록 하였다.
프랑스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공임대
주택의 입지에 대한 님비(NIMBY)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고른 분포를 위해 프랑스와 같은 부담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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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단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1)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와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조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 시행령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의 경우 전체 단지 규모가 100만㎡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주택 중 50%이상이 
국민임대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0만㎡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40%로 할 수 있고, 그 규모가 10만㎡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60%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100만㎡ 전후
의 대규모 개발을 전제로 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전체 주택의 5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면 그 집중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단지 내의 국민임대주
택 건설 비율을 낮추거나 가능한 소규모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나라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재고에 10%~15%정도 일단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단지 당 임대주택 비율도 10%~15%정도로 하고 최대 20%
이하 정도로 하는 것이 외국사례에 비추어 봐도 바람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기존의 빈곤층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높은 비율이 
허용되어도 상대적으로 계층 혼합으로 인한 문제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단지 내 임대․분양주택 혼합 방법의 개선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혼합유형으로 나누어 주민들의 의식과 행태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을 보면  분양주택 주민이나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공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별도의 단지에 배치하여 사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단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같이 배치한 경우에
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의 사용
문제이다. 왜냐하면 일반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면수배정이 다른데 
실생활에 있어서는 단지 내에서 주차장을 임대, 분양 구분 없이 사용하기 때문이
다. 특히 같은 건물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의 갈등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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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주거지에서의 사회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혼합은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완전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계층 간 분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비용이 오히
려 훨씬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혼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棟) 내에서의 분양․임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판단되며, 단지 내에서 분양주택 동들과 임대주택 동들을 혼합할 경우 단지
를 분양주택 쪽과 임대주택 쪽으로 양분하여 배치하지 말고 단지 내에 분산 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동 배치로 사회통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도 있
어야 한다. 
(3) 공공임대, 중대형민간임대, 소형분양주택의 혼합
단지 내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유형의 주택을 혼합할 경우 가능한 어느 정
도의 상호 동류의식을 나눌 수 있는 주택과 입주자들을 혼합하고 연접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능하면 주로 저소득계층이 거주하고 소규모인 공공임대
주택 주위에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형주택보다는 중산층 또는 서민이 거
주하는 중대형 임대주택이나 소형분양주택에 배치하는 것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4)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통한 낙인화 방지
분양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과 세입자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의 
이웃관계에 문제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막연한 이미지문제도 있다.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창의적인 단지계획, 친환경개발과 더불어 고
령계층을 위한 무장애 공간설계(barrier-free) 개념을 도입하여 오히려 일반 민간
주택을 선도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사회적 배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6장∙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175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국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주체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장치 등에 있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이를 최소
화와 더불어 다양한 규모와 평면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택단지를 소개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오히려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부분재건축으로 차상위소득계층 진입유도
 
우리나라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단지들은 건설된 지 불과 15년 정도 밖에 경과
되지 않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결손가정 등이 거의 90%를 차
지하여 사회적으로 처지가 가장 어려운 가구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 건설 시에는 저소득가구들을 위한 훌륭한 수준의 주택이었으
나, 이제는 시대적 요구수준도 변화하고, 입주자의 전용부문에 대한 관리소홀, 개
보수 투자미흡 등으로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상당히 노후된 상태이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화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의 MTO제도를 응용하는 방
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술한 바 있다. 즉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일부
를 주택 바우쳐를 제공하여 기성시가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
거나 새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분산시키고 영구임대
주택에 젊고,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들을 유입하여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은 너무 비좁고, 노후되어 젊은 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가구들을 유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아
파트단지들을 단계별로 한 동씩 리모델링하고, 일부 주동(住棟)은 세대 면적을 
확대하여 좀 더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인화, 사회적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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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방안
1)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의 개선
(1)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내에서의 소득제한의 완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자들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정책적 목표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연히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극빈층에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비교적 다양한 소득계층을 대상
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이 거의 없었으나, 과거 공단주
택을 많이 공급하던 주택도시정비공단이 폐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임대주
택의 공급호수도 감소하면서, 과거에 비해 소득이 훨씬 낮은 계층만을 입주대상
으로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에는 점차 극빈
층과 고령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되어 오히려 최근에 와서 공공임대주
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입주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것이 사회통합차원에
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차상위
계층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일
부를 따로 제하여 사회통합전략 차원에서 일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입주를 기한
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도쿄가 2001년부터 기한부입주제도를 도입하여 젊은 가족세대를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들 입주세대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경제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한부입주로 인한 문제발생 소지가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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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젊은 세대라는 특성으로 인해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또한 기대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도쿄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고 있다. 기한부 입
주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보고서의 외국사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2)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통합과 입주기준의 통일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구분하여 영구임대주택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공임대주택간의 계층화
가 이루어지고, 영구임대주택은 결국 슬럼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
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모두 국민임대주택으로 통일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구임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입지는 국민임대주택입지와는 달리 대부
분 도시 내부에 입지하여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을 국민임대
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개보수투자와 리모델
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체계 도입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규모별로 구분하고 임대료를 정하여 입
주가구의 부담능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
템 하에서는 가구 규모나 구성에 관계없이 소득이 낮은 계층은 규모가 작은 임대
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좀 더 넓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어, 이 또한 소득계층별 계층화를 초래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에 따라 개발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의 소요를 충족시키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으로 공급
되는 주택이다.  따라서 현행 임대료체계를 입주가구의 부담능력에 따라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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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대료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주거 바우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혼합 유도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이 여의치 않거나 부족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이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거비보조보다 우선되어야 한
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임대주택재고가 일단 확보되면, 추
가적인 공공임대주택 건설보다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주거비보조를 제공하여 
주택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임대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신 주거지보
조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체계로 완전 전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에서 점차 주거비보조제도 특히 바우쳐 제도의 도입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바우쳐 제도가 활성화하면 저소득계층 가구들이 공공임대주
택단지에 집단화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소득계층 간 사회적 혼합도 좀 더 용이
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사회적 배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앞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방안
과 주거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그 개념에서 
살펴보았듯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결핍을 말한다. 따
라서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이나  주거지원방식의 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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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물
리적 환경개선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성공적인 물리적 환경개선
에도 불구하고 고성방가와 청소년들의 일탈 등 반사회적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 등 지역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빠르게 슬럼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미국사례의 HOPE Ⅵ 프로그램이나 일본사례의 HOPE 
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공공
임대단지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
눌 수 있다.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활․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과 그들이 
속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재활과 교육에 대한 지
원방안을 통해 주민 개개인의 역량과 사회성을 발전시켜 개별 가구 차원에서 단
지구성원들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단지 내 사
회적 자본을 축적, 발전시켜 단지 전체의 모습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공
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2가지 큰 방향에 맞추어 여기서는 첫째, 주민들의 재활․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취업지원체계와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및 청소년 교
육프로그램 강화를 제안하고 둘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주
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강화, 지역공동체활동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 등
을 제안한다.
1) 주민의 재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 중에서는 저소득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겪는 경제적 빈곤은 주로 장기실업이나 불안한 고용으로 인한 잦은 실업, 
혹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과 같은 노동빈곤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와 같은 고용불안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들에게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소득계층의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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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극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특히 영구임대주택에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입주
한 사람들 뿐 아니라 신체적 장애나 질병,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도 다수 거주하고 있다.119) 이들이 가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상은 저소득
층이 된 주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주민들 중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들은 영
구임대주택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성방가 등 공
공질서 훼손문제를 일으키는 주체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이러
한 문제들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들의 재활을 돕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단 개인적 차원
에서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상당
히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저소득계층의 집중과 사회적 배제는 단지 내에 거
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성
을 내포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변의 사회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현재 저소득 계층이 대를 이어 고착화 될 수 있으
며120), 이후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살펴보고 해결
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재활과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취업지원체계의 구축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한 저소득계층이 겪는 경제적 빈곤은 주로 장기실업
이나 불안한 고용으로 인한 잦은 실업 등 노동빈곤에 기인하는 비율이 매우 높
다. 이는 앞서 4장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 중 조사대상자 직업에 대한 표와 
아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3년에 조사한 공공임대주택 가구주의 직업현황에
119) 홍인옥･남원석. 2003.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통합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120) 실제 교육과 빈곤에 대한 연구(신명호, 2005)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례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문화적 차이, 관련 정보의 부재, 위험에 대한 회피, 생활환경의 차이에 다른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인하여 저소득계층이 중산층과 동등한 학업성취를 이루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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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자료에서 독립형과 주동 내 혼합형의 가구주 
직업에서 실업․학생비율이 각각 43.9%, 55.8%였으며,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무직이 66.54%,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직이 
32.9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이들의 빈곤
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유  형
직  업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체
자영업 3.15 16.47 13.15
관리․사무직 1.97 12.29 9.72
판매․서비스직 7.48 10.07 9.42
기능․조작․조립직 3.15 8.76 7.36
단순노무직 12.60 12.81 12.76
노점상 2.36 0.78 1.18
자활근로사업 등 1.97 3.53 3.14
무직 66.54 32.94 41.32
기타 0.79 2.35 11.96
<표 6-2> 공공임대주택 가구주의 직업현황
(단위: %)
주: 1)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 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주택이 포함됨
2) 1,021가구(영구임대주택 255가구, 공공임대주택 76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
그렇다고 이들에게 단순히 실업수당과 같은 기초생계비 지급 등은 임시방편으
로서 효과는 가지지만 이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121)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활지원
서비스로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직업 훈련기관과 취업알선기
관을 지정․육성하며, 이들의 초기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공공임대주
택단지에 방문하도록 하여 주민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
121) 정경배. 2001.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의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행정연구』 제10권3호. pp.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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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취업알선기관과 직업훈련기관과 초기상담기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동
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 출장소를 개설하여 효율성
과 접근성을 높이고 자활사업 대상자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교육훈련은 기대수익도 낮으며, 당장 소득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유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122) 따라서 직
업훈련 중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일부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는 저리 대부 형태로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거나, 일자리와 직접 연관된 공공근로 등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훈련
으로 유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입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물리적 건축계획 외에도 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단지 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관한 자료에 근로
능력 평가를 기재하고, 이러한 자료를 자활사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으로 신
속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범정부 차
원에서 장애인을 훈련시키거나 고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
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공공임대단지의 장애인 취업지원체계와 연계시켜 
이들이 적합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
공공임대주택에서 신체적 장애나 질병, 알코올중독 등 주민들이 가진 신체
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는 이들의 소득증가와 발전을 막는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필수적인 보
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간호서비스와 차
량이송 서비스와 같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확대되어야 한다. 
122) 나영선, 2003,『사회통합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직업과 인력개발 제5권6호,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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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매우 유용하며, 또 필요로 하는 대상이 많음에도 그 
횟수는 한정되어 있는 등의 한계를 가진다. 반면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에서는 
단지 내 진료소를 설치하고 대학병원과의 진료연계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주민
들의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관련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종
합병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
은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수요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임대
단지와 연계된 초기상담기관이나 지원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임대단지 내 알코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
다. 알코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역 알
코올 상담센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센터 사
업이 있다. 전자는 주로 내방객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자는 복지관 내에 
출장상담소를 설치․운영을 계획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알코올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123) 
하지만 공공임대, 특히 영구임대단지의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
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현재 지역 
알코올 상담센터의 경우 내방객을 위주로 운영되는 소극적인 활동으로 해결하기
는 힘들다. 왜냐하면 단지 내 대부분의 알코올중독자들이 스스로 상담소를 찾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내 출장소를 설
치하거나 방문상담 및 치료를 하는 등 민간단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펴는 
알코올 전담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민간자원봉사 단
체들과 연계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123) 홍인옥․남원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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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강화
공공임대주택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주체로는 학교와 지역 내 사회
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가 있다. 여기서 학교와 지역 내 사회
복지관의 경우 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
회복지관의 경우 열악한 시설과 잦은 강사 교체 등으로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24)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되는 지역 내 학교와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 
간에 연계를 통해 학교와 단지 내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학교에서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한 시설개선․확충과 함께, 지역 내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기회와 시간이 적은 적저소득계층 학생들을 위하여 이들을 적극 수용하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과 민간단체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방과 후 교육프로그
램을 실시함과 동시에 예절교육, 바람직한 교우관계 형성 등에 관한 사회성 개발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을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
임대 단지 내 사회복지관에서의 아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활동을 전문사회복지 서비스로 인정하고 지원을 늘려 사회복지기관의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
공공임대주택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영위조차도 쉽지 않은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단지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낮을 뿐 아니라 그러
한 활동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관리기관의 입장에서도 이
124) 김굉재, 2001,『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아동 기능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천안시를 중심으로』, 동광 제98권, pp.15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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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단지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
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지역공동체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하지만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개개인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 스스로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등의 지
역공동체 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주거혼합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
는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단지혼합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
한 사회자본의 축적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강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
고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과 그 이
득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관리비나 임대료 등을 매개로 한 
주민조직화 등의 단발적인 원인에 의한 주민조직화는 주민참여의 계기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속시키고, 앞서 언급한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25) 물론 단발적인 원인에 의한 주민조직화 또한 조직화의 동기를 확실
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계속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보다 진일보하
여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근본적 목적달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은 조직역량 향상과 관리역량 향상, 지
역문제 해결역량 향상, 관리역량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회의의 효과적 운영, 주민 소식지 창
간, 단지 내 갈등조정, 방뇨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대처 등의 내용을 교육하여 
주민들의 공동체관련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교육은 내용 뿐 아니라 그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
다. 종래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들을 수동적인 교육대상으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
125) 서종균․남원석. 2002. “왜 공공임대주택 주민교육인가?” 『도시와 빈곤』 통권59호.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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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워크숍과 같은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
적인 자세를 고양하고, 또 서로의 관심사를 공동으로 이야기하고 바람직한 방향
으로 결론을 내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참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역공동체활동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
현재 공공임대주택단지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발전센터와 같은 주민참여 지역공동체활동 지원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기관들은 주민갈등해소활동, 주거환경개선활동, 주민자치 조직
활성화활동, 주민통합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
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의 활동은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
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주민참여 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공동체활동 지원기관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지원된 적
이 없기 때문에 그 활동범위와 지역이 한정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지원기관의 역할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 활동과 함께 임대아파트 소식지
를 발간하여 각 지역의 모범사례를 소개시키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주민 간 
교류와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교류기능과 주민참여활동에 관한 문의와 
사례에 관해 상담해주는 상담기능 등을 추가하여 지역공동체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의 극복
여기서는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사회
적 지원방안은 크게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활․교육에 대한 지원방안과 
그들이 속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2가지 방
안은 주민들의 재활․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해 주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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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개인 차원에서 단지구성원들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단지 내 사회적 자본을 축적․발전시킨다. 그리고 주민 개개인의 역
량강화는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공동체의 역량강
화 역시 주민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전체의 역
량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개인과 
지역공동체가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토대로 내생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 하
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6-1> 사회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의 극복
5.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
1)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화 해소
임대주택의 임대차관리 및 건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등이 있다. 각각의 법률의 
주요 내용은 <표 6-3> 같다. 임대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내용은 임대주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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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부분 규정하고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
고 있다. 
임대주택법(제17조)에서 임대택사업자는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
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인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거
나 자체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분 대상 건물 주요 내용
민 법 주거용 + 비주거용
․일반적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인의 보편적  
  권리의무를 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주거용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인의 특수적  
  권리의무를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에관한법률
주거용 + 비주거용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소유자간의 특수적 권  
  리의무를 규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
․일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인의 특수  
  적 권리의무를 규정
주택법 분양주택 + 임대주택 ․일부 규정을 임대주택에도 준용
<표 6-3>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체계 비교
자료: 박은규. 2004. ‘공동주택 관리환경의 변화구도와 전망’.「주택도시」제82호. 주택도시연구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은 <표 6-4>와 같다. 과거
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을 비롯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재개발재건축 지구 등에서는 단지 내 혼합, 
동별혼합, 주동혼합 등 여러 형태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구분 
없이 완전 혼합공급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제17조6항)은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 분양주택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양주택 입
주자와 임대주택 입주자가 혼합된 단지에서는 필연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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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분리현상으로 나타나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
자 대표회의의 위상 문제 등 자가 입주자든 차가 입주자든 동등한 자격으로 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보완이 필요하다. 
구 분 분양주택 임대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임대사업자
관리방식 자치 또는 위탁 자치(자체) 또는 위탁 
근거법령 주택법 임대주택법
입주자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주체
구분소유자 임대사업자
하자보수 1～10년 임대기간
공통관리업무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관리운영회계 및 조달
․공동시설물의 일상적인 수리․보수, 환경 및 안전관리
임대관리업무
․임대료․임대보증금 부과 및 징수, 임대상가 임대료조정 및 징수,  
  갱신계약․퇴거 및 신규 입주시 계약업무,
․하자접수 및 처리, 장기수선, 공사시행, 퇴거 및 신규입주세대 수리  
  및 부품교체 공사 
<표 6-4>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체계 비교
자료: www.moct.go.kr
2) 공동관리 및 광역관리의 활성화
주택법시행령(제52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
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공동관리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500세대이하(주택법시행령제23조)이어야 하며, 단지수는 3단지 이하로 규정하
고 있다. 
임대주택법(제17조)은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포
함)․군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시행령(제15조)에서는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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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2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
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적 관리는 제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공동관리 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과반수 이상 동의)과  기타 제약요인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규모의 경제에 입각하여 전문성, 자율성, 기술
집약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재해 있는 임
대주택만이라도 공동관리 또는 광역적 관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단지 수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적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접하지 않은 단지라도 관리업무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유지비 지원
2005년 말 현재 만호로 2005년 말 현재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
대주택 재고는 총 124.3만호로 전체 주택재고 1332만호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되는 장기임대주택은 36만호이다.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주
로 지자체․주공 등 공공분문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국민임
대주택 100만호 건설 추진으로 앞으로 공공부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지속적
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의 5년～10년의 분양조건부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영구임대주
택․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주택의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주택법제17조의3)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수선
충당금 만으로는 물가상승이나 장기수선의 내용에 따라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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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관리 시스템 개발
공동주택의 관리는 크게 물적 관리와 인적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에서는 주로 건물의 물적 관리에 치중한 면이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
주택과 같이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무엇보다도 인적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단절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지원방안
과 함께 관리 측면에서도 노력이 경주되어야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
관리공단은 ‘1사 1단지’, ‘커뮤니티 활성화’, ‘관리 홈닥터’, ‘IT 플라자’, ‘엄마손 
밥상’, ‘가든 리더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아파트의 물리적 관리업무의 틀을 벗어나 주택관리기능에 대한 인식
을 전화하고,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고객의 편의를 위한 밀착서비스를 강
화하여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불우주민의 주거생활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
여야 한다.
또한 중산층 이상에서도 이웃과 단절된 아파트 문화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관리차원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심과 흥미를 이끌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하나의 아파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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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1사 1단지 
결연운동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편의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단지를 1기업(기  
업, 지자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과 결연
․사회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기업 등의 ‘사회공헌의 장’을 마련
커뮤니티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
동체 의식을 증진
․테마공원, 습지원, 화단조성, 아치터널조성, 벽화그리기, 자연학습장, 미니  
동물원, 민속공원, 한마음축제 등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형
성 및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 도모
관리
홈닥터
․주택관리기능에 대한 인식을 전화하여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고  
객의 편의를 위한 밀착서비스 강화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불우주민의  
주거생활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
․홈닥터(동별 담당자)가 밀착보호가 필요한 지원세대를 선정하고 세대별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홈닥터가 직접 처리하고, 지속적 관심과 지원방  
법을 모색
IT플라자
․정보통신부에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생산적 정보 활용 촉진을 유도  
하고자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구축 추진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추진
엄마손 밥상
․방학 중 단지 내 맞벌이 부부 자녀의 식사문제 해결, 먹거리를 통한 또래  
집단의 어울림의 놀이 문화 정착
․어린이가 앞장서는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웃 간 정체성 회복, 단
지 내 유휴인력의 취업 장려로 실업난 해소 및 가계소득 증대
가든 리더 
양성
․공동체 정원은 지역공동체 일원인 주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매개체로 활용
․공동체의 결속을 증진시키고, 물리적 환경의 개선 효과를 보이며 지역주  
민의 사회참여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
<표 6-5> 주택관리공단의 지역공동체 활성 프로그램
자료: www.koh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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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7
 종합 및 결론 
마지막 장인 7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연구 목적을 다시 밝히고, 본 
연구의 논리적 흐름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을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표로 제시한다.  
이어 본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은 제시한다.
1. 종합 및 정책건의
다양한 사회계층이 군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에는 소득계층 별 또는 인
종별로 주거공간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한 현
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 
내에서 계층 간 주거분리가 심화되면, 도시사회 구성원간의 결속이 약화되며, 결
국은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면 사회적으
로 막대한 비용을 치루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차원에서 또는 도
시차원에서의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정책적으로 도모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
득계층을 주 혼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소득계층, 특히 극빈층들이 
주류사회에서 분리되어 과도하게 집단화되면, 그들이 사는 곳에 대한 낙인화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도 앞에 설명한 소득계층 간 주거공간의 분리, 특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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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의 주거분리가 심화되고 있는지 또 낙인화와 사회적 배제현상이 발생하
고 있는지, 또 소득계층 별로 주거공간 분리와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처방안 또는 예방적 조치방
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본 연구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자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러한 계층 간 분리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
는지 또 사회적 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쉬
운 일은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주거의 상징은 ‘달동네’, ‘판자촌’
이었다. 이들 지역은 극빈층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지만, 과거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정책적인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사회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들 ‘달동네’와 ‘판자촌’은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사업 등으로 지금은 대부분 
해체되었고, 현대적인 아파트촌이 형성되었다.  달동네 살던 사람들의 일부는 현
지의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였고 대부분은 주변지역이나 다른 
곳을 흩어져 살고 있다. 이렇게 달동네와 판자촌의 해체로 저소득계층 특히 극빈
층의 주거에 대한 공간적 분리와 사회적 배제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최근에 저소득주거의 공간적 분리와 사회적 배제 문제가 본격
적으로 노정되고 있다. 
주택200만호 건설계획(‘88~’92)의 일환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낙인화와 사회적배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구역에 현지 세입자를 수용
하기 위해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공간적 분리시도와 사회적 배제가 일어
나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대상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에서의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차원에서 현 상태를 분석하였는데 하나는 도시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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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거(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지역적 편중과 공간적 분리 현상을 점검하였다. 
도시공간 차원에서의 분리현상은 미국 등 서양국가에서는 매우 심각힌 수준이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여 도시 주거공간에서의 저소득계층의 과도한 
분리와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심각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단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의 혼합 방식과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외국 사례분석, 설문조사 및 임대주택 혼합유형별 사
회자본 수준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시하였으며,  개략적인 내
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7-1>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구체적 실천방안
공공임대주택의 도시 내 
입지 및 단지 혼합방식의 
개선방안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입지확보
   -기존 저소득 밀집구역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구
시가지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보
   -신 개발지 내 임대주택용지의 충분한 사전확보
   -기존중산층 및 중저소득층 주거지에서 공공임대주택확보
   -소규모 단지로 분산하여 입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의무 부여  
∘주거단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와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조정
   -단지 내 임대․분양주택 혼합방법 개선
   -공공임대, 중대형민간임대, 소형분양주택의 혼합
   -고품질공공임대주택 개발 통한 낙인화 방지
   -노후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부분재건축으로 차상위
계층 진입유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식의 개선방안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의 개선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내에서의 소득제한의 완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통합과 입주기준 통일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체계 도입
∘주거 바우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혼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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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의 사회통합방안 구체적 실천방안
사회적 배제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입주민의 재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취업지원체계 구축
   -보건, 의료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강화
   -지역공동체활동 지원기관의 기능 강화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및 운영개선방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화 해소 
∘공동관리 및 광역관리의 활성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유지비 지원
∘인적관리 시스템 개발
<표 7-1> 계속
이들 정책방안들과 함께 정책적으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주거공간에서의 저소득주거(공공임대주택 포함)와 상
위계층 주거와의 혼합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무분별한 
공간적 혼합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임대 주민과  자가 
주민 간의 소득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단지 내 혼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나, 같은 건물 내에서의 혼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다. 셋째, 물
리적 혼합만으로는 사회 통합이 사실상 어렵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단기간에 많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단지 규모가 큰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도록 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시 임대주택비율은 재개발구역 이외의 지역에
서는 가능한 2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연구 수행과 관련한 예산 등의 제약으로 보다 광범
위하고 심층적인 사례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표본 크기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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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조사대상을 다양한 혼합유형과 점유 형태로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해야한다 . 
또한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과의 혼합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정책현안 과제
이지만, 국민임대주택에서의 배제사례들이 아직은 충분치 않아, 본 보고서의 문
제점 분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영구임대주택단지 사례에 의존하였다. 영구임
대주택의 경우도 그러했듯이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도 입주가 이루어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공간의 사회적 배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혼합 뿐 아니라 다차원적인 접근을 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정책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각의 정책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시하지 않은 것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전체 내용과의 
균형을 감안하면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너무 기술적인 사항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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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he Strategies for Social Integration in Urban Residential Space
Soon-Suk Bae, Hyunsook Chun, Jung-Soo Jin, Sung-Je Jeon, 
Seung-Jong Kim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ies for social 
integration of low-income households and upper-income households in 
urban residential space. This study was initiated to meet the 
government's need to find the better way to mix public rental housing 
units with owner-occupied housing units when developing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This study also trys to test a hypothesis if 
low-income housing may be geographically significantly segregated from 
other housing in major metropolitan area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the study suggests strategies to improve the 
situation.  
The methodologies employed for the study include estimation of 
segregation indexes such as dissimilarity index and entropy index to 
evaluate the degree of geographical segregation between low-income 
housing and upper income housing in Seoul. Also a household  survey 
on renters and owner-occupiers was implemented to see thei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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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haviors to the others of different tenure. Utilizing the survey 
results, the level of social capital was estimated in the communities with 
different patterns of social mix.
The research report has seven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ory part that includes the objectives and methodologies of the 
study with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he study. The chapter two reviews  
the theories about the causes of residential segregation in cities and the 
theories about whether residential social mix is desirable or not. The 
chapter also deals with the relation of residential segregation and social 
exclusion against low-income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chapter three investigates and describes the real cases of residential 
segregation and social exclusion against the renters. The cases were 
collected through site visits and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and 
officials of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The chapter four analyzes the results of survey including the relation 
of residents in different pattern of housing mix, their thoughts and 
attitudes. Also the level of social capital was estimated to compare the 
social networks and integrity in differently mixed communities.
The chapter five introduces foreign cases from which we can draw 
implications for Korea. The cases of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were 
introduced. For each country, the situat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and policies to mitigate the problems were reviewed, and each country's 
efforts was evaluated.  
Various strategies for social integration in urban residential space 
are suggested in chapter six. The strategies can be grouped into six 
categories. The first one is about where to locate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cities and how to  mix rental units and owner-occupied units. The 
second category is about the policies and programs that may prevent 
social exclusion in residential spaces. The third one is about social 
assistance and the fourth is about the management of public rental 
apartment complexes. The chapter seven is a concluding part that 
summarizes major suggestions, expected effects of the study,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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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llowing research.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 Location and Physical Aspects > 
- To avoid concentrating public rental housing sites in limited areas 
and to scatter rental sites over the urban areas if possible
- To secure developable land in advance for future rental housing 
developments
- To try to secure public rental units in middle-class neighborhoods
- To avoid developing the public rental apartment complexes with 
a large number of units.
- To induce local governments to secure public rental units using 
incentives and regulations
- To try to limit the proportion of rental units to 20% when mixing 
rental units and owner-occupied units
- To improve the quality of rental units to abolish the negative 
images on public rental housing
< Housing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 
- To relax the admission standards of income to public rental units 
to avoid extreme concentration of the lowest-income households 
and to promote social mix
- To introduce the public renting system in which renters pay the 
rents that they can afford.
- To introduce housing vouchers to allow low-income households 
to find housing in the location that they want
< Social Assistance to the disadvantaged tenants in Public Housing >
- To provide social assistance for education, job training, medical 
treatments
- To promot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communi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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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Housing Complex Management and Maintenance >
- To eliminate discriminating elements against tenants of public rental 
housing
- To provide public grants for rehabilitation and remodelling of old 
public rental units 
￭ Key Words: Social Mix, Public Rental Housing, Social Integration,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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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부 록 1: 도시 주거입지 패턴의  신고전주의 경제
학적 해석 126)
1. 개요
◦ 도시에서 거주하는 가구들이 도시 내에서 제한된 예산과 시간으로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입지를 결정하며, 그러한 선호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소득계층별로 도시 내의 입지가 달라진다는 것이  Thünen과 Hurd의 지대
이론에 기초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해석임
◦ 이러한 이론은 현실과는 상당히 다른 여러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즉,
- 주거용 토지시장(또는 주택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 도시의 토지이용이 개별가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며
- 지대를 단순히 접근성의 변수로만 설명하고 있으며
- 도시는 하나의 중심을 갖고 있으며, 일자리와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126) 배순석. 1990.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방안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의 17p～20p 
를 재구성/ John R. Miron. "Economic Equilibrium in Urban Land Use: 「Internal Structure of the 
City」Larry S. Bourne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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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해석을 통해 소득계층별 주거입지 선택의 성향
과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계층별 주거지 분리현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음
2. 도시 내에서의 소득계층별 주거입지 원리
□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지가의 형성
◦ 일정소득 Y를 갖는 가구의 소비는 주거지 임대료,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비용 그리고 주거지로부터 도심지까지의 통근비용
(교통비용, 시간비용 등)으로 이루어지고, 단, 저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Y = R(s)․L(s) ＋ Px․X ＋ K(s)
Y : 소득
R(s) : s지점에 위치한 주거지 단위 면적의 임대료
L(s) : s지점에서의 주거지 임대면적
Px : 타재화, 서비스의 단위가격
X : 타재화의 소비량
K(s) : s지점에서의 교통비용
- 위의 식에서 타재화 소비량 X는 다음과 같음
 
 
 ․
-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서 소득이 Y인 가구의 무차별곡선은 U* U*라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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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재화 소비량
주 거 소
비량
<부도 1-1>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주거입지 결정
-  U*수준의 효용을 유지할 수 있는 X와 L의 혼합은 U* U*선상에 있
음. 도심에 근접한 지점 s에 주거지를 입지했을 경우 예산은 s이며  
예산선은 ss'로 표시함.  X(s)는 s지점에서의 타재화 X의 소비량이며 
L(s)는 동지점에서의 주거지 임대면적이며 S지점에서의 Bid Rent는 
R(s)임. 
- 한편 동일한 가구가 s지점에 비해 도심에서 떨어진 지점 t에 입지할 
경우 s지점에서 보다 통근비용이 많아짐.
k(t) 〉k(s)      따라서 
 〈

- 즉, 예산선의 Y축과의 교점은 하향 이동함(그림의 Y축상에서 t로). 이
럴 경우 t지점에서도 R(s)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예산선은 ss'와 평행
한 tt'가 됨. 
- 즉, t지점에서 임대료 R(s)를 지불한다면 U* 수준의 효용을 달성할 
수 없음. 다시 말하면 t지점에서 임대료 R(s)는 너무 높다는 것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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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t지점의 Bid Rent는 R(s)보다 낮은 R(t)가 되고 주거지 점
유량도 증가하여 L(t)가 되며 예산선은 tt' 로 이동함. 즉, 거리가 도
심에서 멀어져서 통근비용이 증가 할수록 Bid Rent는 점차 낮아짐. 
따라서 Bid Rent 곡선, 혹은 지가 곡선은 아래 그림과 같은 지표함
수의 형태가 됨.
- 여기서 Bid Rent가 도심에서 멀어지면서 직선으로 하향하지 않는 
이유는 지가가 낮아짐에 따라 타 재화보다는 주거지를 구매하기 때
문임(Alonso).
지불임대료
거리0
<부도 1-2> 지불임대료 곡선
□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주거지 소비량
◦ 도심에서 가까운 s지점에서 도심에서 보다 먼 t지점으로 이동할 경우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U*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선은 tt"에서 tt'로 변하게 
되고 주거지 소비량은 L(s)에서 L(t)로 변화함
- 그런데 그림에서
     L(t) 〉L(s) 
- 즉, 일정한 소득의 가구가 도시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효용을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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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 소비량을 늘림
□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입지의 선택
◦ 상이한 크기의 q1, q2, q3의 주거공간(주거지)에 대한 임대료 곡선은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q1, q2, q3로 나타낼 수 있음
◦ 한편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통근비용의 증가율이 점증한다고 가정하면 도시
에서의 거리에 따른 한계 임대료와 한계 통근비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거리
임대료
한계비용 한계교통비용
거리
<부도 1-3 > 소득계층별 주거입지 선택
- 각 규모의 주거공간 q1, q2, q3을 점유하기 위한 최소비용은 각각  l1, 
l2, l3 지점에서 가능함.  그런데 여기서  l1〈 l2〈 l3 임
- 즉, 보다 넓은 주거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입지하게 된다는 의미
- 그런데 도심에서 먼 지점에서 보다 넓은 주거공간을 점유할 경우 
도심에서 근접한 지역에서 좁은 주거공간을 점유할 경우보다 총주
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고소득층의 가구일수록 보다 넓은 주거
공간을 점유하고 주택의 입지는 도심에서 멀어짐.
- 이러한 도시공간의 소득계층별 분리는 구시가지의 주택들이 저소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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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들에게 필터링(filtering)되고, 고소득층은 도시 확장 과정에서 신시
가지나 도시외곽의 교외로 이주하면서 계층별 주거지 입지가 결정됨
3. 시사점
◦ 결국 이러한 원리가 시사 하는 것은 각 가구들은 주어진 예산으로 각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거입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비
슷한 소득계층끼리 상호 인접하여 입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개
별 가구들의 자유입지가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소득계층간의 어느 정도
의 주거지 분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즉 중고소득계층들이 저소득계층과의 주거의 공간적 공유를  “사회적 편
견”에 의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의도와는 상관없
이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거분리가 일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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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조사대상지의 임대․분양주택의 혼합 배치도
분양
임대
<부도 2-1> 서울 번동주공 3∙4단지 아파트 (독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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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양
<부도 2-2> 서울 신내10∙11단지아파트 (인접형)
혼합
임대
분양
<부도 2-3> 수원 매탄 지구 (5단지: 단지 내 혼합형, 4․6단지: 독립형)
공공임대 : 50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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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양
<부도 2-4> 수원 율전 지구 (인접형)
<부도 2-5> 송파구 오금동 백조아파트 (주동 내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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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6> 서울 천연지구 (단지 내 혼합형)
공공임대 : 102동
<부도 2-7> 신림 동부아파트 (주동 내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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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임대․분양 주택단지 주민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국가정책을 연구하여 국민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는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주거공간은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거지의 분리 
및 주거계층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주거공간의 사회적 양극
화를 해소하고 주거공동체의 형성과 주거공간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도시주거공간 내 주민의 주거실태, 주거공동체 인식, 주거환경 등의 실태를 파악
하여 도시주거공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연락처: (031) 380 - 0275, 0304
종류
독립형
(    )
인접형
(    )
단지 내 혼합형
(    )
동별 혼합형
(    )
일반주택
(    )
조사대상 주소  (     ) 시 (       ) 동
(    )아파트
(            )번지
조사자성명  이름 연락처
※ 분양아파트 조사시  인근에 임대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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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해 주십
시오.
1.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와 주택종류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를 참고
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주택
소유
형태
① 자가      ② 독채전세     ③ 부분전세      ④ 보증부 월세 
⑤ 월세  ⑥ 임대아파트    ⑦ 기타
주택
유형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주택            ③ 연립주택(빌라)  
④ 상가주택  ⑤ 저층아파트(5층 이하)   ⑥ 고층아파트 ⑦ 주상복합아파트    ⑧ 기타 
< 보기 >
  
    
 주택특성 현재 주택 이전 주택
 주택 소유형태                    번                    번
 주택 유형                    번                    번
 주택 규모                    평                    평
 주택 방수                    개                    개
2.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_년 ________개월(또는      년    월 ～     현재    )
3.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가격이나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① 자가인 경우            (       ) 억  (        )만원
     ② 전세인 경우   보증금   (       ) 억  (        )만원  월 (       )만
     ③ 월세인 경우   보증금              (        )만원  월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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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거주하고 계신 단지의 주거환경을 이웃 공동주택단지와 비교할 때 만족도는 어
느 정도입니까?
   (임대주택 주민 : 분양주택과 비교)
   (분양주택 주민 : 임대주택과 비교)  
 항      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이웃
관계
 단지 내 이웃의 수준
 단지 내 이웃과의 관계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물리적 
환경
(주택)
 주택의 향
 주택 규모
 주택 내부구조와 시설 
 내외부소음
물리적 
환경
(단지)
아파트 단지의 배치
동과 동사이의 거리
단지 내 도로, 통학로
단지 내 주차공간
노인정, 문고 등 복지시설
공원, 놀이터 등 휴식공간
주택
관리
범죄에 대한 안전 상태
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
관리인들의 근무태도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 
관리비의 적절성
근린
생활
시설
교육시설(학교) 
교육환경(학원시설 등)
스포츠․ 문화시설
근린편의시설(은행, 병원 등)
대중교통 이용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등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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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가 사시는 아파트 단지의 이웃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이웃과 알고 지내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1. 알고 지내는 이웃이 전혀 없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 위 설문에서 “아니다” 로 응답하신 분(알고지내는 이웃이 있는 경우)만 작성해 
주십시오.
  
항     목 없다 1-2 집 3-5 집
6-10 
집
11-15 집
15 집 
이상
만나면 눈인사만 하고 지낸다
만나면 선 채로 이야기를 나눈다
서로 왕래하고 놀러다닌다
구매나 장보기를 함께 한다
경조사에 참여한다
아이를 맡긴다
일용품이나 가사 도구를 빌려 쓴다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빌린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한다 
  
  
2. 귀하가 알고 지내는 이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신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① 반상회 등 공식적 모임에서 ② 특별한 동기 없이 자연스럽게
③ 종교모임을 통해 ④ 취미활동이나 친목모임을 통해
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해   ⑥ 기타                               
3. 이웃 간 교류나 대화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① 노인정  ② 아파트 복도나 계단실
③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홀, 로비  ④ 주민회의실 등 복지관
⑤ 자기 집 내에서  ⑥ 놀이터
⑦ 주차장  ⑧ 아파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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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활동은 얼마나 됩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하지 
않는다
일 년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재활용품 
분리수거활동
반상회
봉사활동
부녀회활동
학부모모임, 
자녀학교활동
교양, 취미활동
5. 주민투표(선거)가 있을 경우 참여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약간 적극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④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6. 귀하의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항       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소음이나 악취
공동시설이나 기물 파손
노상방뇨
고성방가
주민들 간 싸움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등에 개인물건을 
두거나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생활수준 격차로 인한 스트레스
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음
엘리베이터나 계단, 벽에 낙서
절도, 강도 등의 치안문제가 발생
알코올중독이나 단지 내 음주
주차장에 주차선을 지키지 않거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무단주차
단지 내 청소년 탈선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간 갈등
방화사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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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웃하는 아파트 주민과 갈등이 있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대주택 주민 : 분양주택 주민와의 갈등)
   (분양주택 주민 : 임대주택 주민와의 갈등)
     항       목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생활수준 격차가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
주차공간이용으로 인한 다툼이 있다
분양아파트 내 놀이터나 
공원등시설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아파트 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들 간 다툼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공동기물 파손으로 인한 다툼이 있다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타(                      )
Ⅲ. 다음은 귀하의 생활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를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같은 棟(아파트 동) ② 같은 아파트 단지  
③ 우리 단지와 가까이 있는 몇 개 단지 ④ 같은 洞(행정 동)   
⑤ 같은 구   ⑥기타                          
2. 아주 잘사는 층에서 아주 못사는 층까지 9개 계층으로 나눈다면 귀 가족은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계층                                                        못 사는 계층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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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하의 주택과 관련한 관심이나 행동, 의견에 대한 맞는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파트 내 모임이 있으면  꼭 참석하는 편이다.
이웃과는 한 울타리에 살고 있다는 
공동체의식을 느낀다. 
지금의 이웃과 함께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다. 
집의 물건을 도난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들은 대체로 믿을만하다
주민대표모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또는 
우리가족)의 경제력을 나타낸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또는 
우리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어떤 동네에 사는가 하는 것이 자녀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 집과 이웃의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4. 귀하의 생활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질 것이다
나는 남들에게 내세울만한 것이 별로 없다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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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이동 및 주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앞으로 3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현재 주택에서 이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더 나은 주택(방수, 시설 등) ② 내 집 마련
③ 계약기간의 만료 ④ 근린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⑤ 교통이 불편해서 ⑥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⑦ 이웃관계가 나빠서 ⑧ 직장 때문에
⑨ 부모 또는 친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또는 합가) ⑩ 임대아파트에서 살기 싫어서
⑪ 기타                           
3.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아파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고르시오)
① 임대료, 주택가격이 적당해서 ② 교육여건이 좋으므로
③ 편익시설 및 거주환경이 좋아서 ④ 주차공간 풍부하므로 
⑤ 내부시설, 평면이 맘에 들어서 ⑥ 방수가 많아서
⑦ 교통이 편리해서 ⑧ 기 타                          
 
Ⅴ. 다음은 임대와 분양의 혼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에서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단지가 좋다  ② 임대와 분양이 분리된 단지가 좋다
☞ 1번에서 ①로 응답하신 분만 작성
2-1.  어떻게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분양과 임대를 한 단지 안에 다른 위치에 집단적으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② 분양과 임대를 한 단지 안에 위치하되 임대동과 분양동의 구분 없이 혼합한다.
③ 분양과 임대를 한 동 안에 라인 별로 구분하여 혼합한다(예 : 1라인은 분양, 2라인은 임대)
④ 분양과 임대를 한 동 안에 라인이나 층의 구분 없이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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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혼합단지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② 자녀 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③ 나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④ 기타                                                       
2-3. 임대와 분양의 혼합단지를 구성한다면 한 단지 안에 몇 평까지 배치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임대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정도만 혼합(예, 임대가 20평까지이면 분양도 20평까지로 혼합)
② 25평 이하 소형만으로 구성
③ 32평 이하로 구성
④ 45평대 중대형까지 구성
⑤ 50평대 이상까지 구성
☞ 1번에서 ②로 응답하신 분만 작성
3-1. 혼합단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② 자녀들이 학교에서 나쁜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까봐
③ 나와 생활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위화감이 들까봐
④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을까봐
⑤ 집값이 떨어질 까봐
3-2. 공공임대가 아닌 중형 민간임대가 분양아파트와 혼합은 어떻습니까?
① 적극 반대 ② 약간 반대 ③ 보통  ④ 약간 찬성 ⑤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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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주거지내에 소득계층의 혼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비슷한 소득계층끼리 인근에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
② 한 동네에 가능한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사는 것이 좋다
③ 여러 소득계층이 혼합되는 것은 좋지만 아주 가난한 계층은 혼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을 혼합하는 정도가 좋다(저소득층은 제외)
⑤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을 혼합하는 정도가 좋다(고소득층은 제외)
Ⅵ. 다음은 귀하의 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귀댁의 가족특성은? (학력, 직업, 연간총소득은 다음 보기에서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족원 성 별 연 령 학 력 직 업
연간 총소득
(월급, 상여금, 이자소득, 
임대료를 모두 포함함)
부 인 ※      세
남 편 ※      세
자녀 남, 여      세
자녀 남, 여      세
자녀 남, 여      세
〈 보      기 〉
학력
 ① 무학·미취학       ② 국졸/국재         ③ 중졸/중재  
 ④ 고졸/고재         ⑤ 대졸/대재         ⑥ 대학원졸
직업
 ① 전문/기술직(교사, 약사 등) 
 ② 행정사무 및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과장급이상)
 ③ 사무직(6급 이하 공무원, 일반회사원)  ④ 생산관련직/운전직   ⑤ 서비스직  
   ⑥ 판매직   ⑦ 농․임․축산․수산업      ⑧ 자영업(상업․공업)    ⑨ 주부  
 ⑩ 기타(학생, 무직 등)
소득
 ① 1000만원미만    ② 1000～2000만원미만  ③ 2000～3000만원미만  ④ 
3000～4000만원미만 ⑤ 4000～5000만원미만    ⑥ 5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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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댁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부        ② 부부+자녀 ③ 부모+부부+자녀
④ 부모+부부 ⑤ 부부+자녀+기타 ⑥ 1인 가구 
⑦ 비 혈연가구  ⑧ 기타 
3.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         ) 명
4.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 명
5. 가족 중 장애인이 있습니까?                             (          ) 명
6. 정부로부터 생활보조를 받고 계십니까?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층 ③ 아무 혜택도 받지 않고 있다
☞ 분양주택 주민만 작성
1.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일반적 주거지와 다르지 않다
②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다.
③ 이웃 간에 정겹게 살아가는 지역이다. 
④ 우리 동네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우려가 있다.
⑤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 질병이나 신체장애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정부로부터 
생활비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소득의 사람들에 비해 
일탈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럴 것 같다
④ 매우 그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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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주민만 작성
1. 주변의 다른 주거지와 비교할 때 귀하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일반적 주거지와 다르지 않다
② 이웃 간에 정겹게 살아가는 지역이다.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다.
④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⑤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 귀하가 사시는 임대아파트 단지가 주위의 분양아파트와 외형상으로 구분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② 구분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구분되는 점이 있다  ⑤ 아주 많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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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설문조사 응답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특성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부인연령 43.59 52.17 49.99 45.94 54.10 47.23 43.52 48.54 45.89 45.01 58.41 51.34
남편연령 45.00 50.22 50.53 47.81 53.81 48.13 44.58 44.10 44.36 44.65 59.83 51.54
자녀1연령 14.27 16.33 19.95 16.38 23.82 17.15 13.81 16.21 14.93 14.66 24.90 19.29
자녀2연령 11.00 10.00 19.19 13.25 19.67 13.41 9.90 11.81 10.67 13.77 20.92 17.02
자녀3연령 10.40 2.83 20.21 14.50 23.33 10.25 13.75 - 13.75 11.50 18.71 17.11
<부표 4-1>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 연령
(단위: 세)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무학, 미취학 0(0.0)
2
(3.6)
2
(1.6)
0
(0.0)
3
(5.4)
3
(2.4)
1
(1.4)
0
(0.0)
1
(0.8)
0
(0.0)
9
(17.7)
9
(8.0)
국졸 2(3.0)
7
(12.7)
9
(7.4)
2
(2.8)
6
(10.7)
8
(6.3)
0
(0.0)
8
(15.4)
8
(6.5)
5
(8.1)
13
(25.5)
18
(15.9)
중졸 2(3.0)
9
(16.4)
11
(9.0)
5
(7.0)
15
(26.8)
20
(15.8)
4
(5.6)
3
(5.8)
7
(5.7)
2
(3.2)
10
(19.6)
12
(10.6)
고졸 21(31.3)
26
(47.3)
47
(38.5)
19
(26.8)
20
(35.7)
39
(30.7)
21
(59.6)
16
(30.8)
37
(30.1)
25
(40.3)
18
(35.3)
43
(38.1)
대졸 39(58.2)
8
(14.6)
47
(38.5)
42
(59.2)
11
(19.6)
53
(41.7)
40
(56.3)
24
(46.2)
64
(52.0)
30
(48.4)
1
(2.0)
31
(27.4)
대학원이상 3(4.5)
3
(5.5)
6
(4.9)
3
(3.2)
1
(1.8)
4
(3.2)
5
(7.0)
1
(1.9)
6
(4.9)
0
(0.0)
0
(0.0)
0
(0.0)
<부표 4-2>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 학력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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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전문기술직 3(4.4)
3
(5.3)
6
(4.8)
2
(2.9)
1
(1.8)
3
(2.4)
6
(8.7)
3
(5.6)
9
(7.3)
2
(3.2)
2
(3.9)
4
(3.5)
행정사무, 
관리직
5
(7.4)
0
(0.0)
5
(4.0)
5
(7.3)
0
(0.0)
5
(4.0)
6
(8.7)
3
(5.6)
9
(7.3)
2
(3.2)
0
(0.0)
2
(1.8)
사무직 25(36.8)
5
(8.8)
30
(24.0)
30
(43.5)
9
(16.4)
39
(31.5)
22
(31.9)
12
(22.2)
34
(27.6)
21
(33.9)
1
(1.9)
22
(19.3)
생산관련, 
운전직
8
(11.8)
4
(7.0)
12
(9.6)
5
(7.3)
10
(18.2)
15
(12.1)
5
(7.3)
13
(24.1)
18
(14.6)
10
(16.1)
8
(15.4)
18
(15.8)
서비스직 1(1.5)
7
(12.3)
8
(6.4)
3
(4.4)
5
(9.1)
8
(6.5)
2
(2.9)
4
(7.4)
6
(4.9)
2
(3.2)
2
(3.9)
4
(3.5)
판매직 1(1.5)
2
(3.5)
3
(2.4)
0
(0.0)
2
(3.6)
2
(1.6)
2
(2.9)
2
(3.7)
4
(3.3)
2
(3.2)
4
(7.7)
6
(5.3)
농임축, 수산업 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9)
1
(0.8)
1
(1.6)
0
(0.0)
1
(0.9)
자영업 19(27.9)
11
(19.3)
30
(24.0)
14
(20.3)
5
(9.1)
19
(15.3)
13
(18.8)
9
(16.7)
22
(17.9)
16
(25.8)
6
(11.5)
22
(19.3)
주부 0(0.0)
0
(0.0)
0
(0.0)
2
(2.9)
0
(0.0)
2
(1.6)
5
(7.3)
0
(0.0)
5
(4.1)
1
(1.6)
0
(0.0)
1
(0.9)
기타(학생, 
무직)
6
(8.8)
25
(43.9)
31
(24.8)
8
(11.6)
23
(41.8)
31
(25.0)
8
(11.6)
7
(13.0)
15
(12.2)
5
(8.1)
29
(55.8)
34
(29.8)
<부표 4-3> 조사대상자의 직업
(단위: 명, %)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0(0.0)
12
(15.2)
12
(7.6)
1
(1.3)
23
(29.1)
24
(15.1)
0
(0.0)
5
(7.0)
5
(3.4)
0
(0.0)
17
(21.8)
17
(10.8)
차상위층 0(0.0)
2
(2.5)
2
(1.3)
0
(0.0)
1
(1.3)
1
(0.6)
1
(1.3)
0
(0.0)
1
(0.7)
0
(0.0)
3
(3.8)
3
(1.9)
아무혜택도 받지 않음 78(100)
65
(82.3)
143
(91.1)
79
(98.8)
55
(69.6)
134
(84.3)
77
(98.7)
66
(93.0)
143
(96.0)
78
(100)
58
(73.4)
136
(86.6)
<부표 4-4> 조사대상가구의 생활보조 여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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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주동 내 혼합
자가 60 (38.2) 60 (37.5) 65 (42.7) 45 (28.0)
독채전세 16 (10.2) 20 (12.5) 17 (11.2) 31 (19.3)
부분전세 0 (0) 0 (0) 0 (0) 1 (0.6)
보증부월세 0 (0) 0 (0) 1 (0.7) 0 (0)
월세 1 (0.6) 0 (0) 0 (0) 2 (1.2)
임대아파트 80 (51.0) 80 (50.0) 69 (45.4) 82 (50.9)
<부표 4-5> 혼합유형별 주택소유형태
(단위: 명, %)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임대
주택규모 28.48 16.22 28.00 17.84 24.81 16.02 21.11 12.51
평형분포 17-32 12-21 17-32 11-21 21-34 12-20 21-43 12-13
사용방수 2.79 2.00 2.87 2.04 2.97 2.02 2.53 1.62
거주기간 5.10 8.38 5.08 9.46 2.69 3.04 5.09 8.08
<부표 4-6> 주택규모와 방수 거주기간
독립형 인접형 단지 내 주동 내 혼합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분양 임대 전체
반상회 등 공식적
모임을 통해
3
(4.0)
12
(16.0)
15
(9.9)
5
(7.0)
2
(2.7)
7
(4.8)
1
(1.4)
2
(3.1)
3
(2.2)
7
(10.0)
2
(2.5)
9
(6.0)
특별한 동기 없이
자연스럽게
39
(51.3)
47
(62.7)
86
(57.0)
42
(59.2)
49
(66.2)
91
(62.8)
36
(51.4)
39
(60.0)
75
(55.6)
33
(47.1)
52
(65.0)
85
(56.7)
종교모임을 통해 9(11.8)
3
(4.0)
12
(8.0)
7
(9.9)
11
(14.9)
18
(12.4)
3
(4.3)
0
(0.0)
3
(2.2)
5
(7.1)
9
(11.3)
14
(9.3)
취미활동, 친목모임 5(6.6)
0
(0.0)
5
(3.3)
2
(2.8)
1
(1.4)
3
(2.1)
4
(5.7)
4
(6.2)
8
(5.9)
5
(7.1)
1
(1.3)
6
(4.0)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해
12
(15.8)
7
(9.3)
19
(12.6)
9
(12.7)
6
(8.1)
15
(10.3)
15
(21.4)
3
(4.6)
18
(13.3)
5
(7.1)
1
(1.3)
6
(4.0)
기타 8(10.5)
6
(8.0)
14
(9.3)
6
(8.5)
5
(6.8)
11
(7.6)
11
(15.7)
17
(26.2)
28
(20.7)
15
(21.4)
15
(18.8)
30
(20.0)
계 0(0.0)
0
(0.0)
151
(26.0)
0
(0.0)
0
(0.0)
145
(25.0)
0
(0.0)
0
(0.0)
135
(23.2)
0
(0.0)
0
(0.0)
150
(25.8)
<부표 4-7> 이웃을 알고 지내게 된 계기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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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해외사례 관련 자료 : 미국
1. HOPE Ⅵ 프로그램 사례
□ New Holly, Seattle, Washington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Seattle)시의 뉴홀리(New Holly) 주택단지는 이차세계
대전 직후 도시근로자를 위해 저층 공공주택으로 건설되어 지난 수십 년간 저소
득층 주거단지로 이용되어왔다. 저소득층 가구의 밀집과 쇠퇴로 인해 시애틀 주
택공청(Seattle Housing Authority)은  기존 건물과 인프라를 철거하고 소득계층 
혼합 커뮤니티로 재조성 하였다 (부도 5-1). 연방정부기관인 HUD의 HOPE VI 
그랜트와 민간 투자기관인 Fannie Mae, Bank of America, Key Bank, Federal 
Home Loan Bank of Seattle, and Wachovia Securities 등으로 부터 약 $275 
million 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996년 재개발을 시작하여 2005년경에 완공하였
다 (그림 5-4). 특히 뉴홀리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통한 성공적인 소득계층혼합 재개발 커뮤니티 사례로 손꼽히는 곳
이다. 
<부도 5-1> 뉴홀리 HOPE VI 재개발단지의 단독 주택 전경
   
자료: 시애틀 주택청,Seattle Housing Authority (http://www.seattlehous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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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871세대의 저소득층 주택들은 모두 소득계층 혼합 커뮤니티로 탈바꿈
하였다. 재개발된 단지는 총 1, 392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580세대는 극빈층을 
위해 제공되었고, 288세대는 중저소득층, 그리고 470 세대는 시장가격으로 제공
되었다. 나머지 주택들은 생애 첫 주택구입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에게 공급되었
다. 또한 뉴홀리 재개발계획은 기존주민의 재이주(Relocation)에 있어 연방정부 
재이주법(Federal Uniform Relocation Act)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 
주민에게 재개발과정으로 인해 일어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재
이주를 돕기 위한 카운셀링과 이사비용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871가구의 대
부분인 832가구가 재이주를 해야 했으며 각 가구는 시애틀 주택청이 관리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영구 이주하거나, SECTION 8 주거선택 바우쳐를 이
용하여 다른 커뮤니티로 영구 이주,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주하였다가 뉴홀리단
지 재개발이 완성된 후 다시 돌아오는 방법 등 세 가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었
다. 재이주에 관한 카운슬링 결과 76가구는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다른 공공임대
주택 단지로 영구이주를 선택하였고, 254가구는 임시 이주하였다가 재개발된 단
지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 했으며, 255가구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가기 위해 
SECTION 8 주거선택 바우쳐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 Carver Park, Cleveland, Ohio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시의 카버팍 공공주택 단지는 전체 82동 1,287 세
대 규모로 1942년도에 건설되었다. 카버팍 공공주택단지는 오하이오 주에서 현
재까지 개발된 가장 대규모의 공공주택 단지이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카버팍 주
택단지는 건물의 노후화와 극심한 근린 쇠퇴를 경험하게 된다. 1990년 초 카야호
가 대도시권 주택청 (Cuyahoga Metropolitan Housing Authority)은 카버팍 단
지의 재개발과 주택 레노베이션을 위해 노력한 결과 Major Renovation Obsolete 
Projects (MROP) 그랜트와HOPE VI 그랜트$21 million을 지원받아 카버팍 재개
발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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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2> 카버팍 공동주택단지 HOPE VI 재개발 지역의 타운하우스
자료: 카야호가 대도시권 주택청, Cuyahoga Metropolitan Housing Authority 
(http://www.cmha.net/index.asp)
MROP 그랜트를 통해 전체 217세대의 주택을 현대식으로 레노베이션했으며, 
HOPE VI 그랜트를 이용하여 610 세대의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368 세대의 타운 
하우스를 새로 재건축 하였다 (부도 5-2). 카버팍의 재개발은 인근지역의 재활성
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재개발 이후 카버팍 주택단지 인근의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재건축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Casecade Village, Arkon, Ohio
캐스케이드 빌리지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팍 홈스 (Elizabeth Park 
Homes)로 미국 오하이오 주 애크론시의 다운타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애크
론 대도시권에서 가장 먼저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된 곳이다. 애크론 대도시권 주
택청 (Arkron Metropolitan Housing Authority)은 2003년 HOPE VI 자금 $19.25 
million과  애크론지역 민간 투자기관들의 지원으로 쇠퇴한 공공주택을 철거하
고 혼합소득과 혼합용도를 주축으로 하는 커뮤니티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커뮤니티는 시장가격의 임대주택, Tax Credit 공공임대
주택, 그리고 분양용 단독주택과 레크레이션 센터를 포함한 주민편의 시설을 포
함하고 있다. 캐스케이드 빌리지는 특별히 단지설계에 있어 Tradiational 
Neighborhhod Development (TND)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TND 단지계획은 친
보행환경조성, 혼합용도개발, 주거타입의 혼합을 통한 사회통합, 건물의 건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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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식에 있어 New Urbanism 원칙들을 도입하고 있다 (부도 5-3). 캐스케이드 
빌리지 재개발단지 또한 HOPE VI 자금을 토대로 한 민관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
고 있다. 이는 HOPE VI 자금과 더불어 애크론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비영리 단
체와 지역의 민간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재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부도 5-3> 캐스케이드 재개발단지
  
자료: 애크론 대도시권 주택청, Arkon Metropolitan Housing Authority 
(http://www.akronhousing.org)
2. 포용적 주택정책(Inclusionary Housing)의 사례
□ Montgomery County, Maryland 
미국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Moderately Priced Dwelling Unit 
(MPDU)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저렴주택공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
로 인식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메릴랜드 주에서는 교외지역에 저렴주택부족
을 인식하고 저렴주택공급을 위한Suburban Maryland Fair Housing 프로그램에 
대한 로비활동이 시작되었다.  1972년 MPDU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었고 1973년
부터 MPDU 프로그램이 시행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개발 시 35
세대 혹은 그 이상의 규모일 경우 일정한도의 저렴주택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원래는 50세대였으나 2002년 35세대로 규모가 조정되었다. 그리고 저렴주
택비율은 원래 15% 이었으나 조정을 거쳐 현재 12.5%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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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까지 약 11,000세대의 저렴주택이 MPDU  프로그램으로 통해 공급되었
으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도 약 10,000세대 
이상 공급되었다. 주택단지 개발업자가 저렴주택의 비율을 15%까지 올릴 경우 
밀도 보너스는 22%까지 받을 수 있으며 카운티정부는 또한 개발 부담금의 완화
와 건축규제의 완화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Fairfax County, Virginia
버지니아 주의 페어팩스 (Fairfax) 카운티는 1971년에 처음으로 포용적 주택정
책을 위한 용도 지역지구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포용적 주택정책 
프로그램의 활동이 주법에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기각 되었다. 이 법
안은 그 후 1990년이 되어 Afforable Dewelling Unit(ADU) 프로그램으로 통과하
게 되었는데 이는 인구와 소득의 빠른 상승으로 말미암아 저렴주택에 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1971년 제안되었던 최초 법안이 위헌으로 판결된 이후
에도 저렴주택의 공급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활발한 로비활동의 결과였다. 1990
년 법이 통과된 이후에 2003년까지 1,730세대의 저렴주택이 공급되었다. 
ADU  프로그램은 50세대가 넘는 주거단지 개발 시 일정 비율이상의 저렴주택
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보통의 경우 단독주택단지 개발 
시 12.5%는 저렴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저렴주택 이용가능 자격
은 지역 중위소득의 7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여야 하며 카운티 주민과 장애인
이 우선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 Chula Vista,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의 츌라비스타는 샌디에고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
아 주에서는 최초로 주정부에서 제안한 Fair Share Housing 을 이행하기로 채택
한 도시이다. 츌라비스타 시정부의 용도 지역지구제 통해 의무조항으로 규정하
지는 않았지만1982년부터 포용적 주택정책을 이행해 오고 있다.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개발 시 저렴주택의 비율은 10% 로 하고 있으며 저렴주택 이용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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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은 지역중위소득의 50-80% 의 가구와 80-120% 의 가구에게 각각 50% 
씩 할당하고 있다. 주택공급업자가 저렴주택 공급시 밀도보너스는 25%에서 최고 
40%까지 받을 수 있다. 2003년까지 1200세대의 저렴주택이 공급되었고  400세대 
이상이 저렴주택이 개발 중이거나 완료단계에 있다.
□ Burlington, Vermont
버몬트 주의 버링턴은 1990년에 포용적 용도 지역지구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법안에는 5세대 이상의 주택개발 시 약 15-25%를 저렴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버링턴시의 경우 지역의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5
세대 이상의 분양용도의 단독주택개발 시 저렴주택공급의 비율을 차별적으로 부
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중위소득의 80-99% 되는 지역의 경우 저렴주택공급 
비율은 10%이며 지역중위소득의 140-179%의 지역은 저렴주택의 비율을 20% 로 
규정하고 있다. 공급된 저렴주택의 이용자는 분양용 단독주택의 경우 중위소득
의 75% 이하가 되는 가구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65% 이하여야 한다. 
□ Cambridge, Massachusetts
미국 매샤츄세츠주의 캠브리지는 지난 25년간 임대주택제어 (Rent Control)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해 왔으나 1989년에 포용적 용도 
지역지구제 도입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기존의 임대주택제어 프로그램을 종결
하고 매샤츄세츠주 법안인 MA 40-B Anti-Snob법률에 의해 저렴주택의 공급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1989년도에 도입한 포용적 주택정택이 저렴주택
공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2003년까지 131세대의 저렴주택을 
공급하였다. 적용대상은 10세대이상 주택개발이나 10,000 sq.ft이상의 주택단지 
개발 시 15%를 저렴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저렴주택의 자격요건은 지역중위소
득의 65% 이하여야 하며 저렴주택의 50%는 지역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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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lder, Colorado
콜로라도 주 볼더는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성장관리기법으
로 교외지역에 제한적인 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 그리고 도심활성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이다. 고용의 증가와 더불어 주택가격은 지속으로 증가하게 되
었고 2000년에 들어와서 볼더는 포용적 주택정책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다. 
그 당시 판매주택의 공가율이 1%였으며 임대주택의 공가율은 2~3% 이었다. 포
용적 용도 지역제를 통해 2003년까지 300세대의 저렴주택이 공급되었으며 100세
대 이상이 건설 중에 있었다. 이 법안은 단일 주택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단
지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었으며 5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개발 시에는 20%의 저
렴주택 공급비율이 요구되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저렴주택 공급에 
따른 밀도 보너스는 없으며 개발 부담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이상의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는 주택보조기금
(Housing Subsidy Funds)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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